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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 isto verify thepossibility ofself-governing administration in
fishing village community Cholanam-do, excluding the direct intervention of
governmentusingOstrom'sIAD Frameworkandinstitutiondesignprinciplesandto
suggesttheeffectiveutilizationoftheprovincialdevelopmentmodel.

ThecaseofYa-wolandGye-mafishingvillagecommunity,theinvestigated
communities,wasverysuccessfulinsituationalcombinationofthesystemsforthe
maintenance,controlingandutilizingofcostalfisheryarea.

Thesuccesscouldbeattributedtotheadequateapplicationsoftheprinciples



tothecommunityattributes.Butitcannotbesufficientthattheysimplyhavethe
practicalownershipforthefisheryarea.

The absence ofmaintenance and controlin common-poolresources,the
passiveattitudesofthecommunity peopleanddifficultiesduetothecommunity
attributesweremaking itdifficultthatthey havetheself-controlin theuseof
common-poolresources.

Forthedetails,it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egovernmenthasguaranteed themaking and enforcementofthe

principles,thereby,they fulfill'theInstitutionalPrinciple7'andthemostcoastal
fisheryareasareusing'theclosedCPR'withtheclearlydefinedboundariesinthe
fulfillmentof'theIP1'

Secondly,theIP 2,prescribingthattheprinciplesaretobecoincidentwith
thearealsituationofthecommunities,isappliedintheYa-wol,Ok-silandGye-ma
villagecommunity,butpartiallyinDoo-u.

Thirdly,theestablishmentandaccommodationinself-regulatingprinciplesin
thecommunitiesYa-wol,Ok-sil,Doo-UandMa-Dongaremadewiththeagreement
ofallmembersofthecommunitieswho havetheopportunitiesin participation.
thereby,thisisfortheIP3.

Fourthly,theIP4,prescribingtheexistenceofthemonitoringmechanism for
fairusingofcommon-poolresources,isappliedinYa-wol,Gye-maandMa-dong,
butnotinOk-silandDoo-U.

Forthefifth,theIP5,prescribingtheestablishmentofthegradualsanction
mechanism fortheviolatingtheoperatingrules,isappliedinGye-ma,butnotinthe
othersabove.TheMa-dongcommunityhasthemechanism,butthepracticingthe



rulesisnotsufficientin accordancewith thecodification,thereby itmeansthe
partialpracticingofthemechanism.

For the sixth, there have been some cases of complications in the
communitiesmentionedabove.Buttheydon'thavetheconflictresolutionsystem.
This is against'the IP 6'prescribing there should be the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Lastly,concerningthecommunityattributes,inYa-wol,Gye-ma,theyhave
easywaytothecooperationthroughthepowerfulcommunityleadershipandtheir
activeandvoluntaryparticipation,therebyitcanbepossibleforthem tohavetheir
own fisheryareaincontrolforthepreservationofresources.

Ontheotherhand,insuchareas,theyhavealotofdifficultysolvingthe
problemsaccompaniedwiththeusage,maintenanceandcontrol.Thisiscausedby
veryindifferentandformalattitudeduetothelow incomefrom thefishery.

For the possibility of the coexistence of the governmental and the
self-regulatory successfulmanagementofthecommon-poolresourcesthroughthe
informalself-regulationimpliesasfollowings.

First,self-regulatorymanagementrulesplayagreatroleintheutilizationof
common-pool resources, thereby it is recommended that they promote the
self-regulatory method and transferthe controlto the communities.And itis
desirabletomakevariouskindsofmodelin termsofthecommunity attributes,
decision-makingrules,thephysicalandsocialrangeoftheparticipationandtheway
toutilize.

Secondly,we came to theoretically verify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fluencednotonlybytheformalrules,butalsobytheinformalfactors.



Thirdly,socialphenomenon is the rules coined by the interaction ofthe
members under the formal and informal regulation, thereby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the socialphenomenon,weneed to getacrosstheinteraction
betweenthecommunityanditsmembers.

Forthefourth,assumingthatthecommunitiescouldhavetheircommon-pool
resourcesundercontrolefficiently,thegovernmentisrecommendedtomakemore
self-regulatoryandmotivationalsystem tosetoutthemorevoluntaryparticipation
withoutdirectinterveninginthedealingwiththecommon-poolresources.

Forthefifth,thegovernmentneedstomakemoreflexibleapproachesforthe
controlinthedealingwiththecommon-poolresourcesrelatedwiththeveryinterest
ofthecommunitypeople.Inthisstudy,itisclearthatthegovernmentisproviding
the opportunity to dealwith the complications in managing the common-pool
resourcesandthecoastalfisheryareaintheirowncontrol,improving thewater
qualityincoastalfisheryareatosomedegree,suggesting guidelinestokeepthe
resourcesfrom beingdrained.Andthatthegovernmentisapproachingintheway
togivetheopportunity toparticipateinthesettlementofcommon-poolresource
complication and makeiton community people'sown.Thisfactsuggeststhere
couldbesomechangesintheroleofgovernmentanditsfunctioninthisissue:if
there's a practicalwilland ability,the governmentcan transferthe rightand
responsibilityforthewholemanagementsoastocontroloverontheirown.

Andlastly,throughthisstudy,itwasverifiedthatthemosteffectivefactor
ofallisthepowerfulleadershipandthatthemoreintimacyandcohesiontheyhave,
themorerespectfortherulesthey havein thecommunity and alsothemore
efficiencytheycankeepinpreservingtheresourcesinfisheryarea.Also,thatthe
morecooperativeinteractionbetweenthecommunitymembersintheprojectthey
make,themorepowerfulrole-playingthecommunityleadercould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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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교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장이다. 정상

적인 교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부른다. 

정부 개입의 당위성은 흔히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주장되어 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이라는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에 의해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문제의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

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무임승차, 집합행동의 곤란성 등을 

들 수 있다(Ostrom, 1990).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시도

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정부 자체가 새로운 공

공문제로 전락하기도 한다(최재송 외, 2001). 정부의 비효율성,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행정학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ettl, 2000; Stoker, 2000; 박영주, 2000). 전통적으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분야의 일들을 민간부문에 이양하거나 혹은 자율관리(self-governance)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Ostrom, 1998). Ostrom 등 서구

의 여러 학자들이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공유자원을 정부가 관리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

리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이러한 관리체제에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논의는 해양수산 분야의 어업관리에서도 이루어진바 있다. 정부주도의 전통적인 

어업관리체계로서는 지역적 특성과 어업상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어장을 관

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어업관리체계는 어민간은 물론 어민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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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이에 많은 갈등도 야기하고 있어,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와 어업인간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해양수

산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

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형 어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2001년 7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김인, 2004).

  공유자원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안어장, 수리시설, 목초

지, 산림, 지하수, 온천수, 교량, 주차장, 도심의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연안어장의 

관리문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의 낙동강 하류에서 실뱀장어 잡이와 관

련하여 사하구 하단 장림 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강서구 명지 어촌계 소속 어민들 사이

의 어장 분쟁(국제신문, 1996. 3. 2.),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업과 영호남 어민들 간의 

갈등(부산일보, 1997. 10. 20.), 그리고 1996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과 

1998년 1월에 한하여 한ㆍ일 간의 어업협정 파기의 문제 등도 수준은 다르지만 공유자

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겪는 갈등의 문제이다.

  공유자원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회문제

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공유자원 문제의 경우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는 해

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정부 

간섭의 비효율성과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다양한 문제해결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Ostrom, 1990; 이명석, 1996). 공유자원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은 새로운 사

회문제의 해결 양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유자원 중의 하나인 

관개시설의 유지․관리의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좋은 물리적 여건을 갖춘 경우보다 

열악한 물리적 여건으로 농부들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관개시설이 훨씬 높은 성과를 나

타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Tang, 1989, 1992; Lam et al., 1994; Ostrom, 1990). 

또한 스위스 알프스 산간지역의 목초지(Netting, 1981), 일본 산악지역의 공유지

(McKean, 1992), 스위스, 네팔, 필리핀 등의 관개시설(Ostrom, 1990; Glick, 1970; 

Siy, 1982),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하수(Blomquist, 1985) 등의 경우 정부의 

규제 없이 건실한 공유자원 관리제도가 장기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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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적 소유권을 통하여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Wiggins와 Libecap(1985)에 의하면 공유재와 관련된 정보의 불완전성과 이

와 관련된 부적절한 소유권 규정으로 인해 사적 소유권 규정이 공유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의 사용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공유재를 관리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타인들의 공유자원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많은 비

용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제도적 장치의 변화와 공동체 속성의 조합적 영향을 적절

히 분석하지 못하고 사적 소유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공유재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

등을 심화시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통적인 공유재 관리 정책

이 갖는 이러한 문제로 자치적인 공유재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

고 공유자원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공유자원 문제 해결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나 사적 소유권 부여 등 전통적인 공유자원 관리 정책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Ostrom(1990)은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이용하여 스위스, 일본, 스페인, 터키, 미국, 스리랑카, 캐나다 그리고 필리핀 등에서의 

수자원, 관개시설, 연안어장 등의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Ostrom은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현상, 그리고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결핍된 것으로 나타난 ‘제

도적 장치(DP: design principles)’를 제시하고 있다. IAD틀의 접근방식은 물리적 속성

과 규칙 또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공동체 속성이 행동의 장에서의 개인들의 유인구조

를 결정하고, 주어진 유인구조하에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요소에 

대한 가정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명석, 2006). 또한 제도적 분석틀은 행위자에 대한 정보 또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다

루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가정과 접근을 통합함으로써 제도와 개인행동의 관계

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그 유용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Ostrom의 제도분석틀과 설계원칙을 활용하여 공유자

원으로서의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해 보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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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연안의 공동어장은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

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다. 공동어장은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사실상 그 연안

의 어민들에 의해서 사용․관리됨으로써, 마치 해당 어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처럼 

유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안어장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라남도 영

광군 야월리, 두우리, 옥실리, 계마리와 전라남도 무안군 마동 어촌계의 자치적인 협동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개발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한다. 

  첫째,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연안어장 관리제

도 즉, 정부규제는 어촌계의 자치제도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정책이론

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공유자원 문제의 자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가 사

용한 자율적인 제도들을 Ostrom이 제시한 설계원칙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자

치적 관리의 성공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공동체의 속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무임승차 

유인을 극복하는 데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통

하여 관련 정보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공유자원 문제를 

극복하고 자치적으로 관리하는데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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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범위연구범위연구범위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공유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치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

원의 성격을 띠는 연안어장을 그 어장내의 다양한 자원을 다양한 어업 방법을 통해서 

이용․개발되고 있어 특정 연구에서 제도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연

안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원의 관리 및 산업적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규제

를 가하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법률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나타나게 된다(류정권, 

1991). 특히 수자원의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연안의 수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연안어장 관리를 위한 일단의 

규칙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김인, 

1998: 2).

  규칙으로서는 헌법수준, 법률적 수준,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조직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계나 수협조합과 같은 작업단위의 어장공동관리규약 등이 있다. 그런데 작

업단위의 어장공동관리 규약을 제외한 헌법, 수산업법, 동법의 시행령과 어업면허 및 어

장관리에 관한 규칙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어장에 공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마을어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의 공동관리를 위해서 수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 근거하여 어장공동관리규약을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별로 제정하도록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도적 접근방법은 규칙과 그 규칙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물리적, 물

질적 특성 등에 의해 참여자의 활동상황이 규정되어 지며, 이런 상황과 더불어 참여자

의 능력 및 성향에 의해 행동패턴이 나타나며 이런 활동의 결과로 산출결과가 결정된다

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주요한 특성상의 차이와 연안어업의 

특성에 관한 분석도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

  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한 공유자원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흔히 이런 집단은 지리적으로 구획되어지는 마을이나 주민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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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되지만 때로는 똑같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하게 된다

면 이는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된다. 예를 들면 연안어장에서 어구를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 어부집단들이 또 다른 규칙에 의해 미역을 생산한다면 두 개의 집단으로 분석되어

야 한다. 그러나 같은 집단이 같은 규칙 하에 동시에 여러 품종의 수산자원을 채취한다

면 이는 같은 집단으로 다뤄져야 한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장관리 규칙

을 적용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어촌계 구성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집단이 어촌계가 

될 것이다. 연안어장에서 공동어장이란 마을어장을 의미하며 마을어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은 법인어촌계나 지구조합에만 면허를 주어 공동어업권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이들이 공동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어업활동을 하게하고 있다

(김인, 1998: 4). 그리고 지구조합별로 면허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촌계에 다시 

행사계약을 맺고 있어서 결국 조사대상지역의 어촌계에 마을공동어장관리를 어떻게 자

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공유자원의 자율관리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영광군 어촌계(야월, 

옥실, 두우, 계마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마동 어촌계)를 비교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다

양한 사례 연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영광군과 무안군 외의 고흥군, 해남군 등 다른 

지역의 연안어장을 이용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인터뷰 하였지만 별다른 특징이나 차이

점을 발견 할 수 없어서 연구의 대상을 이 두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1) 연안어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분석의 단위로 사용되는 하위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은 고기를 이용할 법적 권리, 고기를 잡는 입어율, 고기의 공급 변화

에 처하는 입장, 자원으로부터 입어된 고기의 의존수준, 그들이 수확하는 고기의 이용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Ostrom, Gardner & Walk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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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공유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관리 및 규제의 방법에는 정부의 규제에 의한 관리, 사유

화,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치적 관리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대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분분한데 최근에 

정부실패와 공유자원 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어장과 같은 공유자원

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치적 관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초점은 대표적 공유자원이라 할 수 있는 바다를 

중심으로 왜 다른 제도적 장치보다 자치조직이 가장 적절한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자치조직이 적절한 제도적 장치로 고려되는지 살펴본다. 그

리고 성공적 자치적 관리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분석과 사례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공유자원에 관한 주요 이론, 기존의 연구, 제도론적 접근방법 등에 관한 국내외 

주요 학술서적 및 논문의 검토 작업을 통하여 주요 개념 및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도출

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리 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사

용된 문헌자료는 국내외 학술서적, 논문조사, 인터넷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을 검토한 후 연역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유자원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사례

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각각 사례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검토하고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원인 분석을 병행하였다.

  사례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우선 기존의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자료, 민간단체 간행물, 정부간행물과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지 기고논문, 학위논

문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참고했다. 

  문헌 자료를 보완하고, 공유자원 관리 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

해서 영광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 구성원들과의 심층면접과 전화면접을 통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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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는 현지관찰 및 관계자 면접 및 각 어촌계의 내부

문서의 정리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친분과 신뢰감을 조성한 후 연령, 거주지, 직업, 현 

직업 종사 년 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으나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었다. 어장에 대한 인식, 어장이용의 권리자, 권리의 승계방법, 어장의 관리형태, 개인

점용어장의 인정여부, 어촌사회의 문제점, 수산자원의 감소원인, 어장환경오염 등에 관

하여 일반 생활사를 주제로 하는 대화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정리하였

다. 공유자원 문제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직접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자우편의 교환

과 전화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영광군 어촌계 4곳과 무안군 어촌계 1곳을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 지

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인터뷰 하였지만 별다른 특징이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없어서 이 두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 지역 중 영광군 어촌

계의 야월 어촌계와 계마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어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자율관리어

업’을 실시하면서 어자원의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서 자치조직이 

공유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

다. 이 지역의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자율관리 어업

의 사례집과 어촌의 민속을 다루고 있는 문헌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

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조사지역의 어촌계장 및 임원, 어민들과 면담을 실시

하였다. 각종 어류 및 패류 등의 생산량은 어촌계 작업일지와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촌계 

현황을 참조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주로 의존하였다. 관찰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공

유자원 문제의 자치적 해결의 가능여부에 대해 서술적으로 추론(descriptive inference)

하고, 이론적 전제에 비추어 원인을 설명(causal inference)하고자 한다. 질적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자료와 문헌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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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논의논의논의논의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공유자원에 공유자원에 공유자원에 공유자원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이론이론이론이론

1. 1. 1. 1.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의의의의의의의의

        1) 1) 1) 1)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개념개념개념개념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이라는 용어는 천연자원이든 인공자원이든 그 잠

재적 수혜자들이 자원 활용의 편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배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자원을 지칭한다. 공유

자원은 수자원, 야생동물, 어류, 산림 및 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자원인 

지하수자원을 제외하면 모두 생명을 지닌 재생가능자원이다. 이 외에도 Oakerson은 공

동소유적인 성질을 갖는 자원으로 공원, 고속도로, 유전을 포함시켰으며 라디오 송신파, 

유전자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다(Oakerson, 1992).

  일반적으로 공유자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이명석, 1999; Ostrom, 

Gardner & Walker, 1994: 369). 즉, 하나는 잠재적 수혜자들로 하여금 자원에 접근하

지 못하게 배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각자가 자원을 이용하

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배제의 불가능성의 문제이고, 후자는 개별적 소비의 문제이다. 개별적 소비란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게 되는 편익 감

소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유자원에 대한 정의는 공유자원이 갖는 공동소유나 공동사

용이라는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원을 사용상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공유자원이

란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성(비배제성, non-excludability)과,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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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감소하는 특성(편익 감소성, 

subtractability)을 지닌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적 시설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strom & 

Ostrom, 1978; Oakerson, 1986; Feeney, David et al., 1990; Gardner, Ostrom & 

Walker, 1990; Tang, 1991; 42～43; 이명석, 1995: 1291).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은 어느 한 개인, 또는 기업이 공유자원에 접근할 수도 있고, 동

일자원을 여러 명의 개인, 여러 개의 기업, 또는 여러 명의 개인과 기업이 동시에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원을 복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원이라고 본다. 

  공유자원이란 그 정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러 주체가 동시에 상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상무성 국립해양

대기권국, 1985). 공유자원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그 자원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단위는 여러 명이 동시에 전유할 수 없다. 일단 어장에서 잡아들인 

고기는 특정 어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어장에서 일하는 다른 어부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자원의 활용을 둘러싼 조직화와 자치적 규율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자원체계(resource system)와 그 자원체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자원단위 유동량

이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양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자원체계는 일정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특정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플로변수(flow 

variable)의 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스톡변수(stock variable)를 일컫는데, 이

때 플로변수 때문에 그 체계 자체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원체계의 예

로는 어장, 지하수대, 방목지대, 관개수로, 교량, 주차차고, 중앙컴퓨터 본체, 그리고 강

물, 호수, 해양 및 여타의 수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원체계로부터 경제주체들이 

활용하거나 사용화 할 수 있는 것을 자원유량단위라고 한다. 자원유랑단위는 어장에서 

수확되는 물고기의 톤수, 지하수대나 관개수로에서 인출될 수 있는 물의 단위량, 교량의 

연간 통과수량, 가용 주차 공간, 컴퓨터 본체를 공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중앙

처리능력, 강물이나 기타 수로에 의해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Ostrom, 1990: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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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속성은 자원체계내에서 어떤 개선점이 발생했을 

때, 그 개선으로부터의 혜택이 자원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골고루 귀속

된다는 사실이다. 속성상 그 개선을 실현하는 데 공헌하지 않은 사람들을 혜택 대상자

로부터 배제시키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배제하기가 

어렵다. 

        2) 2) 2) 2)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종류종류종류종류

  공유자원은 앞에서 검토한 바처럼 주어진 기술에서 배제가 어렵고, 소비가 분리되거

나 경합적인 재화로서 공개적 접근 가능 자원(open access resource)과 공동재산권자

원(common property resour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소유되지 않고 모든 사람

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인데 비해 후자는 소유주로 

인식되고 있는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공유자원을 의미한다. 공유자원이 공식적으로는 

공개접근가능자원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집단이 그것을 소유하고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공동재산권자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누

구도 접근에 대해서 통제를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소유의 다른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공동재산자원인 공유자원이 실제적으로는 공개적 접근 가능자원일 

수도 있다(Thomson, 1992: 10-11).

  공동재산권자원은 단독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몫 없이 합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적 

재산이다. 즉 모든 공동소유주는 합의된 투표규칙에 의해 동시에 팔기로 합의할 수 있

으나 개별 공동소유자들은 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몫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개별적인 

공동소유주가 그들의 몫을 팔 수 없거나 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그들의 몫을 몰수될 수 

있거나 혹은 구매 없이 신청에 의해 몫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와 같은 공동재산권자원은 다른 형태의 재산과 혼용되기 쉽다. 자원의 보호와 유지와 

관련하여 재산의 종류 사이의 주요한 차이 때문에 소유주의 형태에 따른 재산

(property)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느 누구도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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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원으로서 소유되지 않은 비재산(unowned non-property)

이 있으며, 그 예는 공해, 대기권, 혹은 요구자가 없는 대지 등이다. 둘째, 대중을 위해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이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공공자산

(public property)이 있으며, 그 예는 국립공원, 국유림, 공공건물, 시립공원, 시 도로, 

고속도로, 영해와 많은 수로 등이다. 셋째, 본질적으로 정부기관의 배타적인 재산으로서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일종의 사적재산으로서 국가재산(state property)이 있으며, 

그 예는 많은 정부 사무실 빌딩, 정부사무실의 책상과 타자기, 대중에게 출입 금지된 토

지 등이다. 넷째, 재산의 개별적인 공동소유주는 다른 공동소유자와 상의 없이 그들의 

몫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팔 수 있는 재산으로서 합동으로 소유되고 있는 사적재산

(jointly owned private property)이 있으며, 그 예는 농업협동조합, 사업 파트너십, 합

동주식회사 등이다. 여섯째, 재산의 개별적인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소유한 사적 

재산(individually owned private property)이 있다. 이런 유형의 개념 정의는 일종의 

이상형(ideal types)이며 단 하나의 자원체제 내에서 여러 특성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

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 그 자체의 승인된 소유자일 수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는 재산권

이나 토지의 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코뮤니티나 개인들에게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주창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즉, 주장에 대해 거의 상호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재산은 비재산으로 바뀌게 되어 자원이 결과적으로 소유주가 없어

지거나 비극적인 과다사용을 초래하게 된다(Mckean, 1992: 252). 

  그러나 이런 재산권의 다른 장치가 관련자원의 관리를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가 바람

직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동

재산권자원을 포함하는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의 

사용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유자원의 사용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Ostrom의 제도적 분석틀이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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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어장2)은 대표적인 공유자원이다. 원칙적으로 바다는 공동소유이다. 

또 대부분의 어장과 곽전3)은 공동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소유권이 제한된다 하더

라도, 연안어장에 접근해오는 어부들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비용이 많이 든다(비배제성). 그러나 한 어부가 잡은 어획량만큼 전체 연안어장의 고

기는 감소한다(편익 감소성).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어장의 관리에 협조하지 

않고(유지문제), 가능한 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사용문제)이 되고, 결과적으로 연안어장

은 훼손될 것이다(최재송 외, 2001: 155).

  물리적 특성의 측면에서 공유자원은 공동자원(common resource)과 공동시설(common 

facility)로 분류된다. 공동자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재생되는 공유자원으로 어장, 지

하수, 공동목초지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공동시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재생되는 

공유자원으로 관개수로, 도로, 보도, 공원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동자원과 공동시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구별된다. 관개수로나 주택가 도로와 

같은 공동시설들은 목초지나 어장과 같은 공동자원처럼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공동

시설들은 오직 인위적으로만 재생된다. 공동자원은 스스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재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지하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

달되는 콜로라도 강물에 의해 다시 보충되기도 하고, 많은 나라의 연안어장은 양식장에

서 인공 부화된 치어들을 방생함으로써 재생될 수 있다.

  또한 공동자원은 사용되지 않는 한 원형을 보존하는 반면, 공동시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절한 관리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후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어장'이란 수산동식물을 경제적으로 채포(採捕)할 수 있는 수계(水界)를 의미한다. 이러한 어

장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소여성(所與性), 제한성, 상호관련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최재율, 

1991: 294). 이러한 특성을 갖는 어장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지칭할 때에는 어업활동이 수

행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어업기술의 대상이 되는 생물군, 곧 수산자원을 경제

적으로 채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3) 곽전(藿田 : 미역밭)은 미역이 서식하는 어장으로 곽암(미역바위, 미역돌 : 미역이 부착되는 

바위로서 동해안에서는 ‘짬’이라 일컫기도 한다)이란 표현으로 쓰인다. 곽(미역)은 해산물중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다. 수중바위에서 자연적으로 착생․성장되는 미역은 조선시대에 구황은 

물론 영양가치가 높아 경제적 가치도 높은 해조류였다. 곽전을 소유한 사람을 곽주 또는 곽전

주라고 부른다(김봉구․서정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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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자원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용이 조절될 때 최적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공동시설의 경우는 사용조절 외에도 일정 수준의 정례화 된 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작동이 계속되기 어렵다. 연안어장의 경우는 물리적인 특성의 측면에

서 인공적인 노력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는 공동자원이라 할 수 있다(최재송 외, 2001: 

156).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은 ‘자유접근’의 공유자원과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

원4)으로 분류될 수 있다(Ostrom, 1992)5). 자유접근의 공유자원과 폐쇄적 접근의 공유

자원의 구분 기준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존재여부이다. 자유접근의 공유자원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공재 즉, 어느 누구도 사유재산권을 가지지 않는 공유자원을 의미

하고,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은 명백하게 경계가 설정되어진 어느 집단의 사람들이 공

유지 내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이를 유지하는 공유자원을 말한다. 즉, 폐쇄적 접근의 공

유자원의 경우 공동소유권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반면, 자유접근의 공유자원의 경우

에는 공동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Ciriacy-Wantrup & Bishop, 1975). 자유접근의 공

유자원과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유접근의 공유자원의 유지ㆍ관

리는 그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사용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정부

의 공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의 유지ㆍ관리는 공동소유자

들이 구성하는 공동체에 자발적인 협동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연안어장이 자유접근의 공유자원인가 혹은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인가의 여부는 해

당 연안어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소유권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사실상 그 연안의 어부들에 의해서 사용ㆍ관리됨으

로써, 해당 어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처럼 유지되는 경우에 연안어장은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의 특성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접근의 공유자원의 특

성을 갖는다.

4)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의 경우는 Coase(1960)가 말하는 소유권이 주어진 상태와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법적 소유권 규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주어진 경우까

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최재송 외, 2001: 157).

5) 공유재산자원(common-property resources)은 현재까지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유접근의 

공유자원과 폐쇄적 접근의 공유자원 양자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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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딜레마딜레마딜레마딜레마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각 개인들은 적정수준 이상의 공유자원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공유자원의 과다 이용은 자원의 산출량을 줄어들게 하고 똑같은 양의 

자원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원을 이용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Hackett, 1992: 325).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공유자원 사용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 불구하고 공유자원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최적성을 달성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자원의 상황’은 흔히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으로 불린다(Hardin, 1968)6).

  이처럼 개인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인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s)라고 한다(Messick & Brewer, 1983). 일

반적으로 사회적 딜레마는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공유자원의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적 장벽(social fences), 사회적 함정(social traps)으로 비유된다(Sell, 1988). 사회적 장

벽이란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개인들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합

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이고, 사회적 함정이란 공유자원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개인들이 실제로 공유자원을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

라서 합리적인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동

하는 것7)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유자원 이론의 예측이다.8)

6) Hardin은 1968년 Science라는 학술지에 여러 개인들이 희소한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마

다 환경의 황폐가 예상되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해 공유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

용하였다. Hardin은 공유의 비극이 갖는 논리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

초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 목초지의 상황을 Hardin은 합리적인 목장주의 관점에서 검

토하였다. 각 목장주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하지만, 자신

의 가축과 다른 사람들의 가축이 과잉으로 방목될 경우에는 공용목초지의 고갈로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각 목장주는 자신이 키우는 가축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하지

만, 과잉방목의 결과로 빚어지는 손실은 일부만 부담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축들을 

초지에 내보내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그래서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한정 없이 자신의 양떼를 늘리도록 하는 체제 

속으로 몰아넣게 되고, 폐허화는 모두가 돌진해 들어가는 종착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곳

에 비극이 있다는 것이다.(Hardin, 1968: 1244).

7) 본 연구에서 협동이란 공유자원이 개인들에 의해 공급되거나 공유자원이 개인들에 의해서 적

정 수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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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유자원 사용 상황의 경우 ‘사용문제(appropriation 

problems)9)’와 ‘공여문제(provision problems)10)’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존재

하기 때문에 협동이 어렵다는 사실이다(Gardner, Ostrom & Walker, 1990; Ostrom, 

E., 1990). 이것은 공유자원이 실제 사용 대상이 되는 어떤 재화의 ‘유량(flow)’인 동시

에 그것을 제공하는 ‘저량(stock)’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연안 어장의 경우 양식장, 접안 시설 등은 저량이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은 

유량이라 할 수 있다.

  자원공유의 상황 하에서 사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시간 의존적인 고정수량의 

유동자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대유실을 피하고11), 권리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분규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에 대한 공간적 배정, 혹은 

접근시간 배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원유량단위의 공간적․시

8)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개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 장벽이라고 하고, 무엇을 하

지 말아야 하는 개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이 사회적 함정이다(Sell, 1988; 이명석, 1995: 1292).

9) Plott과 Meyer(1975)는 자원체계로부터 자원단위를 끌어내는 행위를 공유자원의 사용

(appropriation)이라고 정의하고 그 주체를 공유자원 사용자(appropriators)라고 불렀다. 여기

서 공유자원 사용자라는 용어는 목장주, 어민, 관개시설 이용자, 통근자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자원체계로부터 자원유랑단위를 사용하는 여타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던 재화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개별목

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행위를 지칭한다. ‘사용자’라는 용어는 끌어낸 자원단위를 직접 소비하

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산 활동의 생산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자라는 용어는 일부 

법률체계에서 자원유량단위를 인출해 갈수 있는 특정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도 쓰인다. 예를 들면, 어떤 지하수 생산자는 그들의 물에 대한 권리가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결부되어 물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법적 의미에서 사용

권자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는 ‘선착자 우선권자’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자의 개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원천이 무엇이냐 와는 무관하게 공유자원의 자

원유랑단위를 실제로 활용하거나, 이를 인출해가는 모든 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본다.

10) 공유자원의 제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공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생산자는 

자원체계 자체의 장기적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를 언급할 때 쓰는 용어이다. 종종 공여자와 생산자는 동일인이 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

는 것은 아니다(Ostrom, Tiebout & Warren, 1961). 중앙정부는 관개시설에 대한 입안과 재

원부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관개시설을 공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농민

들에게 시설활용 및 관리유지를 맡길 수도 있다. 만일 지방 농민들에게 관리하는 일이 맡겨져 

있다면, 이 농민들은 공유자원과 관련해서 관리유지 활동의 공여자이자 생산자가 된다.

11) 지대유실은 사용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이 사용에 필요한 한계비용보다 작을 때 발

생한다. 지대의 낭비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자원의 사용을 허용했을 때나 사용자가 경제

적으로 최적 수준 이상의 유동자원을 빼내갈 때, 혹은 기계화된 어로 장치처럼 사용자가 사용

에 필요한 장비에 과다하게 투자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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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배정이 종종 균일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띠기 때문이다.

  공여문제는 공급측면에서 일어나거나 수요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두 측면에

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공유자원 상황에서 직면하는 공급 측면의 문제는 자원체

계 자체의 구축이나 그것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이다. 공급 측면에서 공유자원의 공여

문제는 지속적인 생산 활동에서의 공급 측면상의 문제와 유사하다. 만일 자원사용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무임승차 때문에 자원체계의 구축과, 특히 관리유지 활동에 

최적 이하의 노력만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공공재 상황에서보다도 

공유자원 상황 하에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여

문제가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공공재 상황에서는 자원유량단위

가 감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요 측면에서의 공여문제

는 자원인출 행위가 자원체계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원 인출률을 

규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발생한다. 어업 관련 문헌(Clark, 1980; Clark, Munro & 

Charles, 1985) 속의 많은 지대유실에 관한 역동적 모델들은 현재의 인출과 미래의 산

출량간의 시간 의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 금년도의 자원유량단위의 배정

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은 다음해나, 혹은 그 다음해의 가용 자원유량단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사용문제가 자원의 유동량 배분에 주목한다면, 공여문제는 재고량에 관심을 

갖는다. 사용문제가 시간 독립적이라면 공여문제는 시간 의존적이다. 두 유형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공유자원에 담겨진 문제이고, 따라서 한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문제의 해결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용 및 공여문제의 구조는 물

리적 조건이나 사용 중인 규칙, 특정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개개인들의 속성과 관련 있는 

여러 변수들의 일정한 배열양상에 따라 달라진다(Ostrom, 1992). 많은 요소들이 특정 

사용 및 공여문제의 전략적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 공유자

원의 물리적 속성, 사용자들에게 가용한 기술적 수단, 경제여건, 사용자들의 행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규칙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유자원의 사용 상황의 경우, 공유재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 사용

의 자제와 공유재 유지ㆍ보수를 위한 협동적 노력이 필요한데, 공유재 사용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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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과 동시에 사회적 장벽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이 공유재를 효과적으로 사용ㆍ관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자원 사용 상황은 정부에 의한 외부적

인 해결에 의해서만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정책대안이 가장 최

선의 대안으로 인식되어, 공유자원에 관한 협동적 노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이 

되지 않는 사실이 흔히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Ophuls, 1973).

  정부에 의한 규제는 누가 언제 공유자원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와 같은 정부규제에 의한 공유자원의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이 황폐화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어려우면 공유자원을 분할하여 개인들에게 사유재

산권을 부여하면 공유자원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 자원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개인 재산의 감시와 제재를 위

한 비용 등이 들고, 게다가 자원이 이동하는 경우 자원의 분할도 어려우므로 공유자원

의 사유화도 결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외

에 제3의 방법인 자기통치(self-governance) 및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방법

이 있을 수 있다(김영평, 1992: 321).

  흔히 공유자원 사용상황은 사회적으로 최적한 결과가 달성 불가능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되고 있다(Wade, 1988; Ostrom, 1990). 이 게임은 모든 선수들이 완전

한 정보를 갖고 있는 비협력적 게임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12).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게

임에서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전략들이 집합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는 것이며, 이 역설은 합리적인 인간이 합리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념

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원과 관련하여 흔히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Ostrom, Gardner & Walker, 1997). 

12) 비협력적인 게임에서는 선수들 사이에 의사전달은 게임의 일부로서 명백하게 모형화 되지 

않는 한 이것은 금지되거나 혹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단지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의사전달이 

기능하다 하더라도 선수들 사이의 약속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게임의 구조 속에 나타나 있

지 않다면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Harsanyi & Selton, 1988: 3). 완전한 정보는 모

든 선수들이 게임나무의 전체 구조와 결과에 달려 있는 손익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들

은 다른 선수들의 현 움직임이 관찰이 가능한가? 가능 하지 않은가에 따라 그것을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Ostrom, 19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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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공유자원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자원이용 전략의 부최적결과(suboptimal)를 초

래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전략보다는 더욱 능률적인 대안적 전략이 존재해야 하

고 동시에 이 대안들이 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위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Wilson

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공유자원의 딜레마(CPR Dilemma)는 자치적으로 해

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

회주의적인 행태가 그 집단의 집합적인 이득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유

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 둘째,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규칙의 발견과 

규칙제정 과정에서의 협상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교환(trading), 경쟁 

혹은 다른 교호작용으로부터 생기는 정보망이 있을 것, 셋째, 이런 규칙을 시행할 수 있

는 집합적인 수단이 있을 것 등이다(J. Wilson, 1982: 420; Ostrom, Gardner & 

Walker, 1997: 251).

  그러나 모든 공유자원 사용 상황에서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서 공유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도 한다는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경우를 공유자원 딜레마, 그리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단순

한 공유자원 상황이라고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분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Gardner, 

Ostrom & Walker, 1990). 먼저 “편익 감소성(조건1)”과 “다수의 사용자(조건2)”가 존

재하면 전통적인 이론에서 언급되는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

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공유자원이 훼손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최적성 달성 실패(조건 3)”, “우수대안 존재(조건 4)” 등의 두 가지 조건

이 추가적으로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회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

록 다수의 개인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조건 1과 조건 2, 충족), 공급문제와 

사용문제가 다수의 사용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 해결되어(조건 3과 조건 4, 불

충족)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자원이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자원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공동체에 의해 조직화되어, 그 영역에 포함된 공유자원의 관리 책임이 부분적으

로 1차적인 사용자들인 공동체 주민들에게 귀착되는 경우이다. 이로써 그 지역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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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개방된 공유자원으로 방치되지 않고, 해당 공동체 관리하의 공유자원으로 전환

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공유자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자원

의 비극을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가 실

제로 공유자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합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만 공유자원

의 비극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자원 사용자들이 외부

적인 도움 없이도 자기 통치나 자기조직화의 방법을 통해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Dhalman, 1980; Mckean, 198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6; Ostrom, 1990; Wade, 1988; Netting, 1981; Feeney, 

David et al, 1990; Tang, 1991). 게다가, 공유자원 사용자들의 자치적인 조직이 정부가 

관리하는 조직보다 더 성공적으로 공유재를 관리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Ostrom, 

Lam & Lee, 1994; Tang, 1991; 이명석, 1995: 1291). 이것은 공유자원의 사용상황과 관

련한 개인의 유인구조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공유자원의 사용상황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직면하는 유인구조가 협동을 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동이 어려워 질 것이다. 공유자원들은 제각기 상이한 유인구조를 갖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공유자원이라도 그 공유자원이 위치하는 장소, 그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집단의 

성격, 그리고 그 집단이 갖는 제도나 법률에 따라서 상이한 유인구조를 갖게 된다(이명

석, 1995: 1293). 따라서 어떤 조건 하에서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공유재 사용자

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공유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공유자원의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공유자원의 이용자가 이질적일 때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공유자원의 관리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이질성은 기회비용, 이

용기술, 계급(caste), 언어, 민족, 부유함, 정치적 영향력, 기술, 그리고 물리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유자원의 집합적 선택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용자들이 공유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의

(appropriation intensity)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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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전반적인 축소에 부합하는 개인의 공유자원 이용권을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배정

하는 일단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들이 그 자원이 어떻게 이용

되고 있는지를 탐지하고 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소위 ‘공유자원의 관리’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규칙을 설정하고 그 자신들이 이를 집행하는 

�자율집행(self enforcement)�의 가정은 이용자가 구성원인 다른 사람의 활동을 탐지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외부인들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Ostrom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Ostrom, 1990: 59). 만약 공유자원의 관리가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공유자원의 비협력적인 이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공유

자원 관리로부터 이득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은 공유자원의 관리가 성공하도록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에 비협력적인 경우에 비해 이해득실이 보다 나빠진 이용

자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이용권을 속일 유인을 갖게 되고 공유자원 관리구조에 합법적으로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원 관리의 집행비용은 이용자가 공유자원 관리로부터 

생기는 이득을 나누어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Hackett, 1992: 326).

  정부의 통제, 사유화, 자치적 해결 등 공유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은, 정부통제와 사유화의 방법은 외부적인 정부에 의해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 개인

들에 강제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하여, 자치적 

해결방법은 외부적인 정부의 도움 없이 공유자원 이용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

이는 정부의 통제와 사유화에 의존하는 방법은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Ostrom의 자치적 해결책에서는 거래비용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Ostrom도 계약

의 집행비용 부분만을 거래비용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이며, 거래비용의 모든 측면을 심

각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강윤호, 2005: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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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선행연구 선행연구 선행연구 선행연구 검토검토검토검토

1. 1. 1. 1.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1) 1) 1) 1)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공유된 어장의 자치적 관리와 연관해서는 Schlager(1990)의 연안어장의 관리에 관한 

연구와 Berkes(1992)의 터키의 연안어장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도 비슷한 맥락의 

연구들이다. Schlager(1990)의 경우 기술적 외부성, 그리고 할당의 문제를 성과의 측정

치를 사용하였으며 어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구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칙을 

통해 어부들의 수확활동을 조직화시켜 주고 제한하는 집단의 어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어장에 비해 고기가 풍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Berkes(1992)의 

경우 어자원의 할당과 관련한 자체적인 규칙이 특정한 기간 동안 어부들의 수확장소를 

배정해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산림과 목초지의 역사적 이용을 

연구한 Mckean(1992)은 공유자원 분배의 몫과 권리의 배분은 평등과 불평등적인 특성이 

균형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배분의 불균형이 공유자원 체제를 보호하는 때와 손상하

는 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체제는 반드시 부자와 가난한 자간의 합의를 이루

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자원 생산물의 동등한 배분과 무작위적 배정은 소득재분

배의 이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원의 수확을 과다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해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유자원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은 쉽게 강제되어야 하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원사용의 유지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확인하고 강제하는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며, 그 강제가 철저하고 공평하기 위해서는 정부계층의 감독보다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감독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확인자에게 위반자를 찾는 유인

책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위반이 심할 경우에는 처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나타난 공유자원 관리의 중요한 성공조건이었다.

  외국과 마찬 가지로 최근 한국의 경우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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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이종범․주재복, 1994; 김인, 1998; 고재경․이정전, 

1999; 안성민, 2000; 최재송 외, 2001; 홍성만․주재복, 2003; 홍성만․유재원, 2004; 이

민창, 2005, 2006), 연구대상도 연안어장, 쓰레기분리수거, 수자원 등으로 대부분 한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 및 행위자의 존재와 제도적 

관점의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Ostrom(1988; 1992)의 설계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는 제도적 접근방

법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인(1998)은 연안오염의 대상인 연안어장을 공유자원

의 성격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정의하면서, 이런 자원은 정부나 어민들이 

무조건 잘 관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일정한 수면공간을 공유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상호 쉽게 만나고 그 어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의논하여 자율적으

로 관리하고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조직화

(self-organizing)와 자율적 관리(self-governing)가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촌계 공동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장의 어

업권 행사자 자격의 엄격한 제한, 자원의 공동채취 공동 배분방식,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구, 채취금지 시기, 체장 등의 명기, 어장 자원조성비의 확보, 자원조성을 위한 노력 

및 어장관리활동 명기, 어촌계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어촌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어촌계원들 상호간의 친목 증진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김인

(2004)은 연안어장 관리의 효과 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

업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

이었다. 시범사업의 실시로 자율관리시범사업의 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장관리사업, 

자원관리사업, 생산관리 사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 어민들의 안정

적인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었고, 어민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민과 담당 공무원과의 갈

등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효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상호 신뢰하는 동질적인 공동체의 경우 

더욱 효과가 높았다.

  이명석(1995)은 동태적 게임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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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설명하였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 선택 상황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단기의 

유인구조가 죄수의 딜레마로 나타나는 공유재 사용 상황에서도 자치적인 해결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공유재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재 상태의 물리적 개

선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공유재를 사용하는 개인들이 미

래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

며, 공유재 마다 상이한 유인구조를 갖고 있어 획일적인 정책수단으로 모든 공유재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재송 외(2001)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어촌계의 공동어장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자원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해당 지역 자체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제도분석틀은 크게 집합적 선택차원과 제도운영차원으로 구

분되어 있는데, 장고도 어촌계가 공유자원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으

로 먼저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적 특수성의 영향이 컸으며 이에 동질성이 매우 높은 소

규모 공동체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운영차원 중에서 지역상황에 적합

한 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감시장치 등의 원칙이 잘 작동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

고 장고도의 연안어장(공유자원) 관리의 성공사례를 일반화하여 지역적 공유자원 문제

해결의 정부개입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연안어장의 오염에 대한 정책적 연구로서 송병주․김창수(2002)의 경우 정책집행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신제도론, 정책네트워크이론, 규제정치모형을 원용하면서 

한국 해양환경오염의 인과구조를 분석하였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는 마산만 오염의 원

인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인과성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어 이전의 오염실태 연

구와는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13). 이 연구는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를 제도

와 게임의 행위자들의 정책대응구조를 통해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 해양오염은 지원 

및 규제제도의 결합, 정책주체와 정책 대상 집단의 상호작용 및 해양환경오염 감시자의 

13) 연안오염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보고서로는 환경관리행역 시범해역관리 시행계획 수립연

구, 해상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 연구, 연안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인천연안 환경오염과 환

경산업의 발전방안, 경남연안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등이 존재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

발원, http://www.kmi.re.kr/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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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역시 해양오염 발생구조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구조를 차단

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오염과 관리에 대해서 로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연안오염 방지를 연구한 Lowry 

& Eichenberg(1996)는 미국의 연안지역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구성원 간의 상

호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연방-주 기관의 공무원, 지역주민은 정부간 협력과 협

조에서 현실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해양과 연안관리에서 주-연방 관계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커진 결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회의참여 그리고 정보협상 등이 지역과 연방

의 연안관리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제도적 관점에서는 McCay & Acheson(1987)의 공유자원에 대한 인간의 

집합적 행동논리와 사례를 다룬 연구가 있다. 이들은 목초지와 어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공유자원 관리 문제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유럽과 일본의 공유자원의 성공적 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공유자원

의 소유자들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자의식이 있어야 하며 자

기통치를 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성배와 이윤미(2005)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공유재의 하나인 미역바위 즉, 곽전 관

리에 있어서 정부실패를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

후 곽전의 관리에 관한 역사적인 에피소드 가운데 공유재의 속성을 가진 곽전이 관습에 

의한 사유화의 형태로 관리되어 오다가 정부개입으로 인해 다시 공유의 비극문제에 빠

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적 

기술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적 기술법을 통하여 곽전관리에 있어서 정부실패의 

현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점은 1963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정부개입

은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발생하여 소수집단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다수집단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명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정책이 

정책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은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곽전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 때

문이었다. 조선시대 이후 관습에 의한 사유화의 형태로 관리됨으로써 공유재가 갖는 본

질적 한계인 공유의 비극문제를 극복하고 있었던 곽전관리에 정부가 개입하여 다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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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의 속성이 되살아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내림으로써 곽전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양질의 미역생산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례분석과정

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정치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부 개입이 공익 달성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표 표 표 2-1> 2-1> 2-1> 2-1>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요약요약요약요약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자자자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이명석이명석이명석이명석(1995)(1995)(1995)(1995) 동태적 게임모형을 이용하여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을 제시

김인김인김인김인(1998)(1998)(1998)(1998)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조직화와 자율적 관

리가 바람직하다고 봄.

최재송 최재송 최재송 최재송 외외외외

(2001)(2001)(2001)(2001)

장고도 어촌계의 공동어장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자원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해당 지역 자체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송병주송병주송병주송병주․․․․김창수김창수김창수김창수

(2002)(2002)(2002)(2002)

마산만 오염의 원인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인과성 관점에서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구조로 분석하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해양오염 발생구조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구조를 차단ㆍ재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봄.

김인김인김인김인(2004)(2004)(2004)(2004) 자율관리 어업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모색

김성배김성배김성배김성배․․․․이윤미이윤미이윤미이윤미

(2005)(2005)(2005)(2005)

곽전 관리에 있어서 정부실패를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여 정부의 

개입은 공익 달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고 봄.

Lowry Lowry Lowry Lowry & & & & 

EichenbergEichenbergEichenbergEichenberg

(1986)(1986)(1986)(1986)

미국의 연안지역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사

례를 분석, 연안지역관리에 대한 상호협력이 점진적으로 커져 연안관

리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

McCay McCay McCay McCay & & & & 

AchesonAchesonAchesonAcheson

(1987(1987(1987(1987))))

공유자원의 소유자들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자의식이 있어야 하며 자기통치를 하는 지역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SchlagerSchlagerSchlagerSchlager

(1990)(1990)(1990)(1990)

기술, 어구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칙이 어부들의 수확활동을 조직화 시켜 

제한하는 집단의 어장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어장보다 고기가 풍부할 

것이라고 주장.

Berkes(1992)Berkes(1992)Berkes(1992)Berkes(1992)
어자원 할당과 관련한 자체적인 규칙이 특정한 기간 동안 어부들의 수확

장소 배정해 준다고 주장.

Mckean(1992)Mckean(1992)Mckean(1992)Mckean(1992)

공유자원 분배의 몫과 권리의 배분은 평등과 불평등적인 특성이 균형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배분의 불균형이 공유자원 체제를 보호하는 때와 

손상하는 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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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둘러싼 둘러싼 둘러싼 둘러싼 정부간의 정부간의 정부간의 정부간의 갈등에 갈등에 갈등에 갈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그동안 공유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들 중에서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 및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법학적 관점에서 법의 해석 및 적용방향과 법의 제․개정 방향에 관한 것들이다(조정찬, 

2002; 강재규, 2002; 장학봉, 2002; 강윤호, 2005).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표 표 표 표 2-2> 2-2> 2-2> 2-2>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둘러싼 둘러싼 둘러싼 둘러싼 공유수면의 공유수면의 공유수면의 공유수면의 갈등에 갈등에 갈등에 갈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요약요약요약요약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자자자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조정찬조정찬조정찬조정찬

(2002)(2002)(2002)(20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연구를 통해 공유수면 귀속원칙, 현행법제 현황, 

우리나라 법제와 일본의 관리법제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완 사항 검토.

강재규강재규강재규강재규

(2002)(2002)(2002)(2002)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법제와 비교연구를 통한 지

방자치법 개정을 주장.

장학봉장학봉장학봉장학봉

(2002)(2002)(2002)(2002)

공유수면 매립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의 법령의 개정이 필요.

김동복김동복김동복김동복

(2004)(2004)(2004)(2004)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확정을 율촌 제1지방 

산업단지 관할권 다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법률의 개정과 집행을 주장.

강윤호강윤호강윤호강윤호

(2005)(2005)(2005)(2005)

부산 신항만 관할권 분쟁을 사례로 하여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간 

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비협력 및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

  <표 2-2>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찬(2002)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바다 및 그 매립지의 귀속에 관한 원칙을 찾아보고, 현행법제의 연혁 및 

현황을 살펴보며, 우리 법제에 영향을 끼친 일본의 관리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법제 

면에서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검토하였다.

  강재규(2002)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법 비교연구

를 통하여 지방정부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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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장학봉(2002)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매립지 귀속 분쟁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매립이전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법제적인 관점에서 매립지 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

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동복(2004)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간의 관할구역확정을 율촌 제1 지방산업단지 관할권 다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서,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분쟁에 대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집행

을 주장하였다. 

  강윤호(2005)는 부산 신항만 관할권 분쟁을 사례로 하여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간 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비협력(비협상, 비타협) 및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명확한 재산권 제도와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지방정부간 거래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결국은 공유재를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비협력(비협상, 비타협)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유수면이나 공유수

면매립지의 경계 및 관할구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것처럼 법률의 제․개정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법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라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

석이 요구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은 재산권과 이용권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에서 많은 갈등 및 분쟁을 야기한다. 기존의 국내 수자원 정책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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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3> 2-3> 2-3> 2-3>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이용을 둘러싼 둘러싼 둘러싼 둘러싼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갈등에 갈등에 갈등에 갈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요약요약요약요약

연구초점연구초점연구초점연구초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자자자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공급공급공급공급

측면의 측면의 측면의 측면의 

갈등을 갈등을 갈등을 갈등을 

다룬 다룬 다룬 다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서휘석서휘석서휘석서휘석

(1995)(1995)(1995)(1995)

중앙행정기관의 중재, 기술적 불확실성의 해결, 갈등 이슈 중심

으로 제시.

주재복주재복주재복주재복

(2001)(2001)(2001)(2001)
지방정부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도출.

조경호 조경호 조경호 조경호 외외외외

(2002)(2002)(2002)(2002)

정부조직간 갈등,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기제로 공동조사단은 합

의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부여.

홍성만홍성만홍성만홍성만

(2002)(2002)(2002)(2002)

정부와 NGO의 대립 속에 경쟁할 수 있는 조건, 전략과 협의의 

기제 규명.

홍성만 홍성만 홍성만 홍성만 외외외외

(2004)(2004)(2004)(2004)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제3자의 조정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한 합의형성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이용이용이용이용

측면의 측면의 측면의 측면의 

갈등을 갈등을 갈등을 갈등을 

다룬 다룬 다룬 다룬 연구연구연구연구

    윤근섭윤근섭윤근섭윤근섭ㆍㆍㆍㆍ    

송정기송정기송정기송정기

(1997)(1997)(1997)(1997)

수익의 사회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이시경이시경이시경이시경

(2001)(2001)(2001)(2001)
광역수계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제시.

류지원류지원류지원류지원

(2001)(2001)(2001)(2001)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기술적 불확실성, 관련 집단 간 상호

의존성으로 봄.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수자원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측면에서의측면에서의측면에서의측면에서의    

갈등갈등갈등갈등

정회성 정회성 정회성 정회성 외외외외

(1996)(1996)(1996)(1996)

팔당호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광역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갈등분석을 통해 협력유도 

방안 연구.

박기묵박기묵박기묵박기묵

(1997)(1997)(1997)(1997)
상․하류 지역 간 물 분쟁 해결모형을 제시.

    김인철김인철김인철김인철ㆍㆍㆍㆍ    

최진식최진식최진식최진식

(1999)(1999)(1999)(1999)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 타협안의 수정․보

완, 회의기관의 제도화, 공정한 게임규칙의 조성 등을 제시.

    홍성만홍성만홍성만홍성만ㆍㆍㆍㆍ

유재원유재원유재원유재원

(2004)(2004)(2004)(2004)

수자원의 공유재 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수질 개선․

유지의 성과가 가지는 교훈을 제시

  <표 2-3>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자원 공급측면의 갈등을 다룬 조경호 등

(2002)은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를 규명한 연구

가 있다. 정부조직간 갈등이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기제로 공동조사단은 합의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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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홍성만(2002)은 영월(동

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경쟁과정을 규명한 연구로 수자원 공급

정책을 두고 정부와 NGO가 대립 속에 경쟁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과정에서 활용한 전

략과 협의 기제를 규명하고 있다. 상대방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하려는 전략이 유리한 

협상조건을 형성할 수 있고, 제3자가 중립적이고 절차적으로 공정할 때 협의가능성을 

높여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휘석(1995)은 

장곡취수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분석하여 갈등해결 방법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중재, 기술적 불확실성의 해결, 갈등이슈의 중심성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협

의회나 시․도지사에 의한 조정은 갈등해결에 유효하지 못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은 갈등해결에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재복(2001)도 지방정부간 물분쟁의 조

건과 협력규칙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천시와 영월군의 취수장 분쟁사례를 

통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경험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

과 취수장 분쟁은 상호의존구조와 비용편익분리구조라는 문제구조에서 발생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규칙은 참여규칙, 분해규칙, 지원확

대규칙, 그리고 조정자 규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

를 통한 논변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쟁점별로 분해하여 해결

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자원의 확대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원을 확

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홍성만 등(2004)은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하여 수자원

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과정을 분석 하였다. 수자원 공급의 문제와 

기존의 수리권 이용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를 용담댐 수리권 분

쟁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제3자의 조정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한 합의형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분쟁과정에 작용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같은 

헌법적 선택수준의 제도적 규칙은 금강수계물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 운영규

정과 같은 집합적 선택수준의 규칙형성 및 운용을 촉진시켰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

담댐공동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과 같은 하위수준의 운영규칙을 형성하여 협력적 상호

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당사자의 합의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합의내용

이 조건적 혹은 탄력적일수록 갈등 및 분쟁사안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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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몇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수자원 이용측면의 갈등을 다룬 연구를 보면, 윤근섭과 송정기(1997)는 수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구조와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세 개의 댐 사례를 통해

서 파악한 연구하였다.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익권과 피해권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를 들며 구체적으로 하천유지 유량의 설정기준과 같은 기술적 장치의 부재, 물 배분 원

칙과 물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의 미비, 수자원 개발에 따른 사회적 피해의식 

등을 들고 있다. 수익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시경(2001)은 낙동

강 유역을 중심으로 광역수계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서는 상․하

류지역간 운동공동체 인식하에 상․하류 합동콘서트, 주민 참여형 환경조사, 수질개선 포

럼, 수몰도시와 수혜도시의 결연 등 다양한 지역협력 프로그램의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류지원(2001)은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 수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는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기술적 불확실성, 관련 집단간 상호

의존성을 들고 있다. 협상에 의한 갈등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의 결여, 참여자의 제한, 

운영의 소극성과 형식성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자 개입의 경우 갈등초

기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의지 결여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되었음을 제시하

였다.

  셋째, 수자원 유지측면에서 갈등을 다룬 연구로는 박기묵(1997)은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하천 상․하류지역간 물 분쟁 해결모형을 제시하였다. 상반된 이해관계가 

분쟁원인이었으며, 그 해결책으로는 맑은 물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기초로 

오염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액 수준을 예측하여 오염자가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인철과 최진식(1999)은 게임 이론적 시각에서 갈등유발요인으로 경

제적 비용편익분석, 상호신뢰문제, 중재전략문제 등의 측면을 지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협상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타협안의 수정․보완, 회의기관의 제도화, 공정한 게

임규칙의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회성 등(1996)은 팔당호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갈등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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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력유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 개발 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물 

관리체계의 다원화, 개발․보전을 다루기 위한 정책집행의 혼재, 보전지역과 비용지역의 

불일치, 불완전한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

자원 시장의 활용, 지역 수자원 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홍성만․유재원(2004)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라는 규제상황에서 대포천 유역의 상동

면 주민들이 대포천의 수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주민 간에 협력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자원이라는 공유재 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수질 개선․유지의 

성과가 가지는 교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방식으로 협상이나 타협 및 협상

기구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손창익, 1996; 예경희․홍양희, 1997; 김화종, 1998; 황채

영, 1998; 김인철․최진식, 1999; 박재욱, 2001; 서휘석, 2001). 정부간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부간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관리전략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제시하는 

원인들은 문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여,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리

전략 역시 분쟁조정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도출되지 못하였다. 즉 갈등

이나 분쟁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

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분

쟁이 어떠한 조정과정을 거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호협력으로 나가는지를 구체적으

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정부간의 협력 혹은 비

협력을 좌우하는 제도나 규칙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채종헌, 2000; 홍성만 

등, 2004).    그러나 주재복(2000)의 연구는 독립변수인 규칙과 종속변수인 협력 혹은 비

협력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로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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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이용에 이용에 이용에 이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연안어장이용을 둘러싼 연구는 1970~1980년대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1970~1980년대의 경우 어촌계에 의한 공동 또는 협업어업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컸기 

때문에 어업정책이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두었으나 1990년대 이후 공동 또

는 협업에 의한 어업의 상대적 이용가치가 축소됨에 따라 정책차원에서, 혹은 연구차원

에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4>와 같다.

<<<<표 표 표 표 2-4> 2-4> 2-4> 2-4>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이용에 이용에 이용에 이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요약요약요약요약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박금화박금화박금화박금화

(1987)(1987)(1987)(1987)

공동어장의 개별화 경향은 어촌사회의 작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

구양희구양희구양희구양희

(1990)(1990)(1990)(1990)

놀이집단의 계층화와 전통적인 놀이양식을 보유한 사람들과 새로운 

놀이 행위자들간의 갈등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봄.

정근식정근식정근식정근식ㆍㆍㆍㆍ김준김준김준김준

(1993, (1993, (1993, (1993, 1995, 1995, 1995, 1995, 

1996)1996)1996)1996)

어장의 이용방식은 노동능력에 따라 변해왔는데 최근에는 공동체 성

원에게 공동으로 이용되지 않고 개인, 다른 집단에게 임대되고 있음. 

즉, 공동어업 및 양식이 개별화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 

완도 노화도의 사례를 통해 어장의 개별화 추세를 연구.

최정윤최정윤최정윤최정윤

(1998)(1998)(1998)(1998)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관리기능에 대해서 한․일간 비교연구를 통

해 우리나라 어촌계의 어업권 관리기능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촌계에 

의한 어장관리의 한계 지적, 향후 수협으로 어장관리권을 이관할 필

요성을 제시.

한규설한규설한규설한규설

(2001)(2001)(2001)(2001)

어업제도의 전체의 흐름을 개관하여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변천과정

을 다룸.

신영태 신영태 신영태 신영태 외외외외

(2001)(2001)(2001)(2001)
양식업과 어선어업을 포괄하여 연안어장 이용에 관한 연구.

최성애최성애최성애최성애ㆍㆍㆍㆍ한규설한규설한규설한규설

(2002)(2002)(2002)(2002)
연안어장의 전반적인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Han Han Han Han 외외외외

(1977)(1977)(1977)(1977)

고기잡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난 사고 예방과 풍어 및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와 내용, 역할, 절차 등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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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정윤(1998)은 어촌계의 어장관리활동을 중심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관리기능에 대해서 한ㆍ일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 있어서는 어촌계 어장관리가 어업 관리론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을 고찰한 후에 

어촌계의 어업권 관리활동을 실증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어업권 제도를 검토하고 

일본의 어협에 의한 어장관리활동과 우리나라 어촌계의 어업권 관리기능을 비교해 봄으

로써 어촌계에 의한 어장관리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여 향후 수협으로 어장관리권을 이

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규설(2001)의 경우 어업제도 전체의 흐름을 사적관점에서 개관하는 가운데 연안어

장이용제도의 변천과정을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신영태 등(2001)은 양식업과 

어선어업을 포괄한 가운데 연안어장의 이용에 관한 전반적 관점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최성애․한규설(2002)의 경우 연안어장의 전반적인 관리주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어장의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정근식․김준, 1993, 1995, 1996)에 따르면, 해조류 양

식의 경우, 총회에서 주민들이 추첨(주비추첨)하여 양식지와 규모를 결정하며 공동어장

에서 채취 및 포획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 호당 한사람씩 참석하여 자기 몫을 채취

한다. 어장의 이용방식은 노동능력에 따라 변해 왔는데, 최근 양식어장이 공동체 성원에게 

공동으로 이용되지 않고 개인이나 다른 집단에게 임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초기에는 공동체내에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성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어장을 이

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임대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외만에    양식면허를 취득해 양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어업 및 양식이 개별화 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촌공동체의 물적 기반인 공동어장의 개별화 경향은 어촌사회의 작목의 변화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박금화, 1987). 즉 김양식이 확대되면서 김 양식은 공동어장을 기

반으로 한 개별 경영화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별화된 김 생산경영의 특징은, 높은 

자본 투하도, 가구간의 협력이 불가능한 노동과정, 개별적인 판매전략 등이며, 이는 자

본제적 경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경영의 개별화를 파악하는 변수로서 노동공급, 외

지인의 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개별화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마을자치의 입호제도와 생

산에 관한 공동규제, 그리고 어장분쟁에 따른 촌락 전체의 통합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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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어장의 개별화를 넘어선 개별 성원들의 협업화도 보이고 있다.

  완도 노화도의 경우 양질의 노동력을 소유한 성원들 몇 명이서 결합하여 거대한 어장

을 매입하여 자본제적 경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완도 신지의 경

우 해조류 양식장을 축양장으로 개조하여 공동어장에 축양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자본력

과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어촌계에 임대사용료는 지불

하고 있지만 개별화가 훨씬 진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정근식․김준, 1996).

  이외에도 어촌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제로서 공동의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연구대

상으로는 고기잡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난 사고 예방과 풍어 및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로 용왕제, 갯제, 당제(Han, 1977; 정승모, 1981; 최덕원, 1987; 조경만, 

1988; 이수애, 1991) 등이 있으며, 내용과 역할 그리고 절차(한상복․김창민, 1989) 등

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놀이양식들이 전승력을 잃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상

품화된 놀이매개 또는 형식의 수용으로 인해 놀이집단의 계층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놀

이양식을 보유한 사람들과 새로운 놀이 행위자들 간의 갈등관계(구양희, 1990)가 나타

나기도 한다.14)

14) 이외에 어촌사회문화의 종합적 연구로는 인류학총서로서 발간한「한국의 낙도민속지」(한상

복․전경수, 1992)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조사한「어촌민속지」(1996), 

그리고 목포대학도서문화연구소가 발행한「도서문화」가 있다.

 「한국의 낙도민속지」의 경우 이 책은 13편의 인류학적 공동적인 주제를 갖는 현지답사보고서

를 묶은 것으로 1973년부터 1989년에 발표된 글들이다. 연구의 내용을 보면 각 어촌지역의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통혼권, 경제생활(산업구조), 신앙과 의례, 교육과 보건 등이다. 조사대

상지역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덕적군도․격열비열도․외연열도․고군산군도․안마군도․비금․도초․우의

군도․조도군도․완도남단․추자군도․거제도 인근․울릉도․독도 등이다.

 「어촌민속지」는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의 어촌을 1994년~1995년 까지 2년간 현지 조사

하여 작성한 학술조사 보고서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인천의 경우 강화군 2개 마을, 웅진군 2개 

마을, 경기도 화성군 3개 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1개 마을, 보령시 1개 마을, 태안군 3개 마

을, 서천군 3개 마을 등 총 16개 마을이다. 조사내용은 어업과 어로기술, 어촌계의 조직과 활

동, 어로신앙, 설화와 민요 등이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도서문화」의 경우 1983년 제1집을 발행한 이래로 1996년까지 

14집을 발간하였으며 4차례의 자료총서를 발간하는 등 도서지역의 사회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지역을 살펴보면 신안군 암태도(1983), 장산도․하의도․안좌도

(1985), 지도(1987), 흑산도(1988), 진도군 조도(1984), 완도군 보길도(1990), 청산도(1991), 

평일도(1992), 소안도(1993), 약산도(1994), 고금도(1996), 신지도(1997), 노화도(1998) 등이

다. 이들 연구들은 설화, 방언, 지명,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전통건축, 사회 등 인문사회 각 

분야의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문화적 기반과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남해 도서지방의 

지역사회와 문화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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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자율관리어업에 자율관리어업에 자율관리어업에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어업관리’란 개별어업자들이 어업생산 활동을 적절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각

종 규제와 조장 수단에 관련된 정책체계(Clark, 1985)를 말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원관리, 경영개선, 그리고 어업조정을 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평택풍, 1985). 이러한 

어업관리의 유형으로는 진입제한, 투입규제, 어획량규제, 개별할당 등의 여러 제도가 있다. 

어업자원은 공유재산이므로 국가가 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율관리15)는 정부가 정한 법 또는 제도의 테

두리 내에서 효과 제고 방안의 하나로 어업인들을 어업관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제도라기보다는 제도운영 방식 내지는 하나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자율관리를 독립된 어업관리제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율관리는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여러 유형적 분석을 통해 협동적 관리

(cooperative management), 독립소유권(sole-ownership), 자율통제(self-governance), 그리고 

공동통제(co-governance) 등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소개되어 왔다. 현재는 협동관리어

업(fisheries co-management)과 공동체적 관리(community-based management)라는 두 측

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어업관리에서 자율관리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전통적 어업관리 방식 즉, 정부주도의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원인이 정부와 어업

인들 간의 대립관계에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어업인 조직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어업인간의 협력적 어업관리의 효과와 어업인 조직의 역할에 관해서는 일찍부

터 제기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 되었다(Dales, 1968; Stokes, 1979; 

15)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 어업의 정의를 요약하면 “어업자원의 효율

적인 보전 및 이용, 어업인들의 주인의식 고취 및 자립심 함양을 위하여 어장관리․자원관리․생

산관리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어장 및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어장관리․자원관리․생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어업관리 시스템이다. 자율관

리 어업의 목적은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 둘째, 지역별 및 어업별 분쟁해소 

셋째, 이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안정화와 어촌 사회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자율관

리 어업의 시행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쟁

조정 및 해소를 위해 어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주 또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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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sawa, 1980; Kearney, 1985; Berkes, 1986, 1989; McCay, 1987; Pinkerton, 

1987, 1989; Hannesson, 1987; Jentoft, 1989).

  이후 1990년대 들어 협동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한편, 미국(McCay, 

Kaplan, 1998, 1999; Srephenson, 1999; Kaplan, 2000; Ebbin, 2002), 영국

(Hatcher, 1997; Woodhatch, 1999), 아일랜드(Karlsen, 2001), 노르웨이(Hersoung, 

1997; Jentoft, 2004), 덴마크(Nielsen, 1997-1, 1997-2), 스페인(Vivero, 1997; 

Molares, 2003), 스웨덴(Eggert, 2003), 뉴질랜드(Bess, 2000; Yandle, 2003). 오스트

레일리아(McGrarvey, 1999; Greiner, 2000; Kearney, 2002), 그리고 캐나다(Charles, 

1997; Healey, 1998) 등 여러 어업선진국의 사례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아시아(Pormeroy, 1995-1, 1995-2, 2001; Baticados, 1998; Al-oufi, 2000; Craig, 

2004), 중남미(Brown, 1999; Mahon, 2003), 아프리카(Hauck, 2001; Sittert, 2003; 

Nielson, 2004), 그리고 대양주(Zann, 1999) 등 전 지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16) 이

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표 표 표 2-5> 2-5> 2-5> 2-5>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어업에 어업에 어업에 어업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요약요약요약요약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자자자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최성애최성애최성애최성애ㆍㆍㆍㆍ한규설한규설한규설한규설

(2002)(2002)(2002)(2002)

서구와 일본의 협동관리 사례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동관리 모델을 제안.

JentoftJentoftJentoftJentoft

(1989)(1989)(1989)(1989)

협동관리와 공동체적 관리를 비교하여 공동체적 관리가 자율관리

에 가장 근접한 유형이라고 봄.

Sen(1996)Sen(1996)Sen(1996)Sen(1996)

특정지역의 어업권을 가족, 부족, 지역공동체에 의해 운영하는 것

으로,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관리 효과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SenSenSenSen과 과 과 과 NiesonNiesonNiesonNieson

(1996)(1996)(1996)(1996)

사례분석을 통해 협동관리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사용자 집

단의 역량과 사회문화적 동질성, 관리과제 구체성, 정치문화의 사

회적 규범, 상향식 접근, 계획단계별 참여 시기 등이 있음.

16)이상고ㆍ신용민.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자율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수산경영론집」  

    35(1), 2004.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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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5> 2-5> 2-5> 2-5>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어업에 어업에 어업에 어업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요약 요약 요약 요약 ((((계속계속계속계속))))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자자자자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GibbsGibbsGibbsGibbs와 와 와 와 

BromleyBromleyBromleyBromley

(1997)(1997)(1997)(1997)

공동체적 자원관리를 통해 효율성, 공평성, 지속성이 갱신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부족 지역에서 자원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가 

있음.

PomeroyPomeroyPomeroyPomeroy와 와 와 와 

BerkesBerkesBerkesBerkes

(1997)(1997)(1997)(1997)

협동관리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고갈이나 이해당

사자간 갈등, 정부기관과 지역 어민간의 갈등, 전반적인 거버넌스 

문제 등의 촉발기제가 필요하며, 특히 협동관리의 제도적 틀을 제

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

KaplanKaplanKaplanKaplan

(1998)(1998)(1998)(1998)

사용자 집단의 참여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피드백 기제가 협동관리 어업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

NobelNobelNobelNobel

(2000)(2000)(2000)(2000)
Ostrom의 제도설계의 관점에서 협동관리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

Vivero Vivero Vivero Vivero 외외외외

(2001)(2001)(2001)(2001)

협동관리가 현실의 의사소통 부족, 어업의 조직간 단결력 부족, 어

업부문 통계의 신뢰성 부족, 다양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조정과 해

결 등을 제약조건으로 지적.

Pomeroy Pomeroy Pomeroy Pomeroy 외외외외

(2001)(2001)(2001)(2001)

지역사회 수준에서 협동관리를 위한 변화의 외부 대리인이 필요하며 

적정한 지리적 범위, 집단 간의 동질성, 참여, 지역의 리더십과 권

한부여, 지역사회 조직, 지방정부의 지원, 합의존중과 책임성, 갈등

해결 기제, 명호가한 목표, 간단한 관리규칙과 집행 등의 기준을 

제시.

YandleYandleYandleYandle

(2003)(2003)(2003)(2003)

뉴질랜드 어업인 조직에 대한 협동관리 사례에 대해 Ostrom이 제

시한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설계 원칙을 적용

하여 연구.

WilsonWilsonWilsonWilson

(2005)(2005)(2005)(2005)

협동관리의 핵심적인 이슈로 이해당사자간 갈등, 사회․지리적 규모

(Scale),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 지식 기반 등을 제시.

  <표 2-5>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의 협동관리 개념은 정부대리자의 어업인이 그들

의 협동조직을 통해 관리기능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Jentof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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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어업인 단체 또는 어업인간에 어업관리의 권한과 책임

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Pomeroy, 1997), 정부와 어업인 또는 어업인 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어업관리체제를 말한다(Sen & Nielsen, 1996; Pomeroy & 

Berkes, 1997: 466; Jentoft & McCay, 1995).17) 따라서 협동적 관리어업에서는 어업

인과 정부 간의 어업에 대한 책임성의 공유이며, 어업인과 정부가 모두 어업관리 의사

결정에 공동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협동관리는 관리를 담당할 조직형성이 전제조건이며, 조직은 구성원에 대한 

규칙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관리어업’이란 어업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공유, 정보의 공유, 권한의 공유 등과 같이 어업관리 주체인 정부와 어업

관리 대상이 어업인간에 상호 공조적 관리체제에서 어업관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서로 공유하는 어업관리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어업자와 정부 모두 어업관리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Sen, 1996; Nielsen, 1999). 자원관리의 힘과 권한을 누

구에게 어느 정도 이전하느냐 하는 수직적인 분권화 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본전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와 공평한 기회, 자율적 결정에 대한 자원사

용자 또는 지역적 관심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기반관리로 구분되는데, 협동관리는 두 가

지의 중간 형태이다(Jentoft, 1989: 144; Crean, 1999: 244).18) 정부의 권한이 크고 

지역어업인의 참여가 제한될수록 협동관리는 정보제공이나 협의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활성화 될수록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

되거나 지역의 자율성이 높아진다(Sen & Nielsen, 1996; Jentoft & McCay, 1995).

  이에 비해 공동체적 관리는 어업인들이 자주적으로 어업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즉, 어

업자원의 유지․증대를 위한 자원관리와 어업노력을 규제하기 위한 어업관리를 어업인 

17) 재산권의 관점에서 볼 때 협동관리는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소유하는 국유, 지역사회가 다

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는 형태의 총유(common property), 개인 또는 기업이 

이용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는 사유재산권 사이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8) Yandle은 시장적 접근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자원사용자, 정부․관료, 시장 세 영역 사이의 책

임과 역할이 공유되는 제도적 장치로 협동관리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Yandle, 2003: 180). 

예를 들어, 개별어획총량관리(ITQ)는 정부․관료 중심 관리와 시장적 접근을 혼합한 협동관리

의 형태로 본다. 반면에 Townsend는 정부와 시장적 접근의 혼합 형태인 협동관리를 자율관

리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Townsen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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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자체규약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대표적 유형으로는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을 들 수 있다. 원래 공동체적 관리는 사회집단이 그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생성된 관리기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

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기 자원과 산업, 기술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

고 있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여 공유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Jentoft, 1989).

  그러나 협동관리와는 달리 공동체적 어업관리방법은 일부 사례(Molares, 2003)를 제

외하고는 주로 아시아, 북미 등의 태평양 연안 국가와 근대적 어업관리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제3세계 국가(Lobe, 2004; Satria, 2004; Christie, 2002; D'Incao, 2002; Reis, 

2000; Brown, 1999; Crean, 1999; Ruddle, 1998a, 1998b; Amar, 1996; Pomeroy, 

1995; Doulman, 1993)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19)

  이는 공동체적 어업관리는 특정지역의 어업권을 가족, 부족, 지역공동체에 의해 운영

하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관리 효과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en, 1996). 즉, 공동체적 자원관리를 통해 효

율성, 공평성, 지속성이 갱신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부족 지역에서 자원 이용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고 한다(Gibbs & Bromley, 1997).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정부에 의한 

근대적 어업관리 수단 없이도 자생적 공동체에 의한 소규모 단위의 관리가 어업관리에 

보다 적합함을 주장하고 근거가 되고 있다.

  평택풍(1985)은 자원관리형어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설명하였다.

  첫째, 대상으로 하는 해역별 자연적 조건 및 대상생물의 생태적 특성의 충분한 파악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해역 생산력을 충분히 활용20)하고, 지역자원의 합리적 

이용21), 즉 어업관리, 어장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자원관리형어업을 언어라는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자원관리를 충분하게 실시하고 있는 형태의 어업이다. 일본 어업

19)이상고ㆍ신용민.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자율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수산경영론집」  

    35(1), 2004. 6. 재인용.  

20) 대상해역 생산력을 활용하는 범위에는 증식, 재배, 어장정비 행위를 포함한다.

21) 지역자원의 합리적 이용 범위에는 각종 조업규제의 의무부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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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양, 근해, 연안에 각종 어업종류가 있으며, 각각 대상으로 하는 자원의 특성, 어

업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원관리형어업이라고 할지라도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연안어업에는 많은 어업종류가 

수많은 어종을 교착, 경합하면서 체포하고 있으므로, 복수 이상의 어업에 의한 자원관리

형어업이 상정될 것이다.

  한편 협동관리와 공동체적 관리를 상호 비교하면, 협동관리는 정부규제와 공동체적 

관리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Jentoft, 1989). 즉 공동체적 관리는 협동관리

에 비해 보다 비공식적이고 지역 중심적이며, 분권화된 동시에, 폭 넓은 자치권과 참여

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관리의 진정한 의미에 가장 근접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

러한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협동관리의 성공적인 요인이나 현실적용의 제약조건을 도출

하고 있다(Sen & Nieson, 1996; Pomeroy & Berkes, 1997; Kaplan, 1998; Wilson, 

2005). Sen과 Nieson(1996)이 제시한 다섯 가지 협동관리 유형은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들은 자원사용자의 참여와 권한에 따라 교육지도형, 자문형, 협동형, 조언형, 통보형

으로 나누고 사례분석을 통해 협동관리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사용자 집단의 역량

과 사회문화적 동질성, 관리과제 구체성, 정치문화의 사회적 규범, 상향식 접근, 계획단

계별 참여 시기 등을 들고 있다.

  Pomeroy와 Berkes(1997)는 수직적인 분권화 단계를 분산화, 위임, 분권화, 사유화

의 네 단계로 나눈 후 미국, 캐나다, 필리핀,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협동관리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고갈이나 이해당사자간 

갈등, 정부기관과 지역 어민간의 갈등, 전반적인 거버넌스 문제 등의 촉발기제가 필요하며, 

특히 협동관리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Vivero 등(2001)은 스페인 어업의 전환기에서 세 가지 대안적인 모델의 하나로 협동관

리가 현실의 의사소통 부족, 어업의 조직간 단결력 부족, 어업부문 통계의 신뢰성 부족, 

다양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조정과 해결 등을 제약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22)

22)이상고ㆍ신용민.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자율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수산경영론집」  

     35(1), 2004.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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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맥락에서 Wilson (2005)도 아시아 지역 어업협동관리에 관한 2차 연구사업의 

결과를 기초로 협동관리의 핵심적인 이슈로 이해당사자간 갈등, 사회․지리적 규모

(Scale),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 지식 기반 등을 들고 있다. 뉴잉글랜드의 소라 어업 

사례를 통해 Kaplan(1998)은 사용자 집단의 참여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피드백 기제가 협동관리 어업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인에 의한 자주적인 연안어장 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

구와 일본의 협동관리 사례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동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다(최성애․한규설, 2002).

  다른 한편으로 자원관리 거버넌스로서 협동관리의 제도적 기준이나 설계의 원칙에 초

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Ostrom이 제시한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의 원칙은 어업협동관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Yandle(2003)은 뉴질랜드 어

업인 조직에 대한 협동관리 사례에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협동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업자원 이용의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고, 자원이용 규칙이 지역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규칙이 수정되고, 자원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위반에 상응하는 제재, 갈등조정 매커니즘 등이 존재해야 하며, 외

부의 권위에 의해 도전 받지 않고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원관리를 위해 중첩된 조직(nested enterprises) 등이 있어야 한다.

  Pomeroy 등(2001)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협동관리를 위한 변화의 외부 대리인이 필

요하며 적정한 지리적 범위, 집단 간의 동질성, 참여, 지역의 리더쉽과 권한부여, 지역

사회 조직, 지방정부의 지원, 합의존중과 책임성, 갈등해결 기제, 명호가한 목표, 간단한 

관리규칙과 집행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Ostrom이 제시한 원칙과 유

사하나, 지역사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외부의 법과 제도적 틀, 그리고 개인과 가구 수준

에서 보존을 위한 인센티브 등 지역사회 외부-지역사회-개인과 가구 등의 세 가지 수

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권한과 역할의 공유라는 협동관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obel(2000)은 제도설계 관점에서 협동관리의 기준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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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위해 협의체 수와 관할지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것, ⅱ) 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통제, ⅲ) 사용자 집단의 지속적인 참여와 피드백, 자원사용을 매개

로 공동체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 ⅳ) 장기적인 자원관리 계획과 목표의 공유, 

사용자 기반지식의 활용, 적응적 관리 등 계획에 의한 과정, ⅴ) 분권화된 의사결정의 

통로, 합의형성 및 갈등조정 메커니즘, 경제개발의 기회 제공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 보장 등 현실적인 다양성, ⅵ) 경제, 사회, 환경적 이해의 통합적 접근 등을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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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소결소결소결소결

  공유자원은 제각기 상이한 유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공유자원이라도 

그 공유자원이 위치하는 장소, 그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집단의 성격, 그리고 그 집단이 

갖는 제도나 법률에 따라 상이한 유인구조를 갖는다(이명석, 1995). 따라서 어떤 조건

하에서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공유재 사용자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공유재를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원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낮은 비용으로 보다 생산적인, 전체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규정해줄 

계약상의 규칙과 그리고 개인들에게 자원이용의 강도를 줄어들게 하는 배분규칙의 연구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strom 이후의 학자들은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기통

치와 자기조직화 원리를 <표 2-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6>은 본 연구의 주제에 가

장 근접한 학자들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표 표 표 표 2-6> 2-6> 2-6> 2-6>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자율적 자율적 자율적 자율적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기존의 기존의 기존의 기존의 연구 연구 연구 연구 

학  학  학  학  자자자자 성공적 성공적 성공적 성공적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특징 특징 특징 특징 및 및 및 및 그 그 그 그 원리원리원리원리

E lin oE lin oE lin oE lin o r r r r 

OstromOstromOstromOstrom

(1 9 9 0 )(1 9 9 0 )(1 9 9 0 )(1 9 9 0 )

1. 자원이용자의 경계를 분명히 할 것.

2. 자원이용 및 자원공급의 규칙을 그 지역의 사정과 일치시킬 것.

3. 자원체제의 운영규칙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운영규칙     

의 수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

4. 공유자원의 상태와 이용을 감시하는 자들이 이용자 자신들이거나     

또는 이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5. 운영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다른 이용자나 이런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들로부터 위반한 상황이나 심각성에 따라 가중

적 제재를 받게 될 것.

6. 이용자들 사이나 혹은 이용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어

떤 장소를 가질 것.

7. 이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마련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정부당국으로부터 제한되지 않을 것.

8. 이용, 공급, 탐지, 시행, 갈등해결, 통치활동은 다계층의 상하체제     

의 일부로서 조직화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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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6> 2-6> 2-6> 2-6>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공유자원의 자율적 자율적 자율적 자율적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기존의 기존의 기존의 기존의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계속계속계속계속))))

학  학  학  학  자자자자 성공적 성공적 성공적 성공적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특징 특징 특징 특징 및 및 및 및 그 그 그 그 원리원리원리원리

김  김  김  김  인인인인

(1998)(1998)(1998)(1998)

1. 마을어장의 어업권 행사의 자격을 어촌계원에만 제한할 것.

2. 공동어장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동으로 분배할 것.

3. 공동어장관리규약에 수산자원 채포시에 사용가능한 어구, 채포금     

지시기 체장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할 것.

4. 마을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할 것.

5. 어촌계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어촌계장들의 역할을 보다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최재송 최재송 최재송 최재송 외외외외

(2001)(2001)(2001)(2001)

Ostrom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공유재를 관리하고 있는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함.

1. 자치조직권의 보장: 공동체로 조직화됨으로써 공동어장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갖음, 즉 폐쇄적인 공유재로 전환되는 조건형성.

2. 공유재 이용자의 명확한 경계.

3. 지역상황에 적합한 규칙 : 제주도 해녀 고용, 공동어장 수익금 배     

당 지역특성에 맞게 조절.

4. 집합적 선택장치 : 어촌계 구성원 전체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운     

영회의 1년에 5번 열림.

5. 감시장치 : 어촌계장, 선장, 그리고 간사가 감시, 유급.

6. 점증적인 제재장치 : 공동작업에 불참할 경우 소액의 벌금만 부담     

하므로 점증적 제재장치 부재. 동질적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점증적 제

재장치 필요성은 크지 않음.

7. 갈등해소장치 : 존재하지 않음.

  <표 2-6>의 내용에 의하면 공유자원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공유자원의 

이용자가 이질적일 때 생산성을 증진시키도록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이질성은 기회비용, 이용기술, 계급, 언어, 민족, 부유함, 정치적 영향력, 기술, 그리고 

물리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유자원과 관련한 집합적 선택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이용자들이 공유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의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것을 반영하는 규칙을 제정해 공유

자원 이용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그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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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탐지하고 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그 자신들이 이를 집행하는 자치적 관리

는 이용자가 구성원인 다른 사람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외

부인들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공유자원을 관리하면서 이득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은 공유

자원의 관리가 성공하도록 투자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원을 자치적으로 관

리하는데 필요한 집행비용은 이용자가 공유자원 관리로부터 생기는 이득을 나누어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자율관리를 독립된 어업관리제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율관리는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여러 유형적 분석을 통해 협동적 관리

(cooperative management), 독립소유권(sole-ownership), 자율통제(self-governance), 그리

고 공동통제(co-governance) 등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소개되어 왔다. 현재는 협동관리

어업(fisheries co-management)과 공동체적 관리(community-based management)라는 두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공동체적 어업관리는 특정지역의 어업권을 가족, 부족, 지역공동체에 의해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관리 효과 면에서

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en, 1996). 즉 공동체적 자원관리를 통해 효율성, 공

평성, 지속성이 갱신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부족 지역에서 자원 이용을 극대화 시켜

주고 있다고 한다(Gibbs & Bromley, 1997).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정부에 의한 근대

적 어업관리 수단 없이도 자생적 공동체에 의한 소규모 단위의 관리가 어업관리에 보다 

적합함을 주장하고 근거가 되고 있다.

  협동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협동관리의 성공적인 요인이나 현실적용의 제약조건을 도출하고 있다

(Sen & Nieson, 1996; Pomeroy & Berkes, 1997; Kaplan, 1998; Wilson, 2005). 

Sen과 Nieson(1996)이 제시한 다섯 가지 협동관리 유형은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들은 

자원사용자의 참여와 권한에 따라 교육지도형, 자문형, 협동형, 조언형, 통보형으로 나누

고 사례분석을 통해 협동관리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사용자 집단의 역량과 사회문

화적 동질성, 관리과제 구체성, 정치문화의 사회적 규범, 상향식 접근, 계획단계별 참여 

시기 등을 들고 있다.



- 47 -

  IAD 관점에 입각한 국내의 연구는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이명석(1996)은 제도분석

틀의 관점에서 게임이론의 본질과 이것의 정책분석 기법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

였고, 김관보(1996)는 감리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책임감리제를 제도분석 틀을 통해 고

찰하였으며, 오광석(1994)은 정책분석으로서의 제도분석틀을 소개하고 있으며, 김인

(1998)은 연안어장이라는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칙분석을 위하여 제도분

석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성만 등(2004)은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해서 수자원

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과정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제도분석틀을 활

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채종헌(2000)과 홍성만 외(2004)의 연구는 분석 사례의 

특성이 Ostrom(1990)의 제도분석틀이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23)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Ostrom의 제도분석틀의 관점에서 공유자

원인 연안어장 관리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사례연구 지역을 두 지역으로 

나눠서 비교분석 한 예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공유자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Ostrom의 제도분석틀과 설계원칙 관점에서의 연구는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23) Ostrom은 모든 공유자원의 상황을 자신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가 연구 대상

으로 삼는 공유자원은 소규모의(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수가 50~1,5000명 사

이) 재생가능한(renewable) 자원이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하나 혹은 소수의 공동체

(community)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으로, 연근해 어업, 소규모 목초지, 지하수, 관개체계, 공

동체 소유의 숲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다(강윤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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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접근방법접근방법접근방법접근방법

1. 1. 1. 1.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접근방법의 접근방법의 접근방법의 접근방법의 개요개요개요개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학문적 뿌리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연구 분

야로 나눠지나(정용덕 외, 1999: 3), Hall과 Taylor(1996: 936-957)의 분류에 따라 크

게 ⅰ) 정치학에서 발전한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ⅱ) 사회학에서 발전한 사회학적 제

도주의, ⅲ) 경제학, 정치학에서 발전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Scott, 

2001: 33-44; 하연섭, 1999: 9; 안성민, 2002: 26-35; 이민창, 2001: 12-13).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대체로 제도를 ‘정체(polity)나 정치경

제의 조직적 구조 속에 내재된 공식․비공식적 절차, 상례(routines), 규범과 관행’으로 

정의한다(Hall & Taylor, 1996: 938). 역사적 제도주의들은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과 이러한 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의 특수한 

상황을 중시한다(염재호, 1994: 938). 즉,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는 역사적 산물

로서 현재와 미래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역사의존성 또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지닌다는 것이다(North, 1990: 92-104; Krasner, 1988: 7-82; Hall 

& Taylor, 1996: 938). 이들은 거시 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시각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과 한 국가 내 정책패턴의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Cammack, 1992: 402-403; Ikenberry, 1988: 222-229; 하연섭, 1999: 9-10).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또는 규범이외에도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의미의 준거틀(frame of meaning)을 

제공하는 상징체계, 인지적 묘사(script), 도덕적 전형(templates) 등과 같은 문화를 포

함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한다(Hall & Taylor, 1996: 947-948; Zucker, 1991: 

83-107; Blom-Hansen, 1997: 674; Scott, 2001: ch.3; 안성민, 2002: 29).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은 현대 사회조직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도의 구조 동형화

(institutional isomorphism)' 현상은 조직이 과업상 요구되는 ‘기술적 효율성’ 보다는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얻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문화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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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채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Meyer & Rowan, 1977: 340-363; DiMaggio & 

Powell, 1983: 147-160; 배병룡, 1999: 118-127).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는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이

론의 엄격한 합리성의 가정을 완화하고 제도의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합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와 제도의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계산을 하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진 존재이며

(Simon, 1976), 제도는 이러한 개인들의 합리적 사고의 산물로서 반복적이고 상호의존

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이라고 본다(Blom-Hansen, 1997: 676).신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순수 합리적 선택모형은 다음과 같은 인간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김석준 외, 2000: 105; 이명석, 1999: 11-12).

  첫째, 최적성의 조건(optimal condition)은 인간의 행동은 주어진 신념 하에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최상의 수단이며, 수집된 객관적 정보의 양은 행위자의 욕구 하에서 최

적의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일관성의 조건(consistency condition)은 신념과 욕구 간에는 

어떠한 내적 모순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인과성의 조건(causal condition)은 인

간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신념에 의해 합리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욕구와 신념에 

의해 발생된다. 넷째, 확률계산조건(probability calculus condition)은 인간의 행위는 그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Tsebelis, 1990).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포함되는 이론으로는 거래비용이론, 게임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에 관한 이론 등이 있다(Peters, 1999: 46-52; Lynn, 

Heinrich & Hill, 2001; 정용덕 외, 1999: 31-145; 김석준 외, 2000: 108-111).

  첫째,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시장거래를 위해서 수반되는 거래비

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firm)과 같은 위계조직이 시장기구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밝히는 이론이다(Coase, 1937; Williamson, 1975, 1985). 한편 North(1990)는 제도는 

개인의 선택집합을 정의하고 제한하며, 한 경제의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가 얼마만큼 거래비용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합

의장치(credible commitment)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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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게임이론(game theory)은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둘 이상의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을 게임으로 파악하여 그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사회상황을 예측하

고자 한다. 게임이론에서는 게임을 규정하는 게임의 규칙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경

기자, 경기자들이 상호작용의 결과 이익과 손해를 얻게 되는 보수(이득)를 결정한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는 게임규칙의 변화가 바로 사회현상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활동

의 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유인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사회현

상이 변화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게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규칙의 변화가 어떻게 

경기자의 전략 선택의 폭과 보수함수를 변화시켜 유인구조를 변경시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명석, 1999: 31-39).

  셋째,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정

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개발하느냐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다(Eggertsson, 1990: 

40-45; Peters, 1999: 50-51; 권순만․김난도, 1995: 77-95; 1999: 79-89; 김관보, 

1996; 유동운, 1999: 315-322; 김석준 외, 2000: 109-110).

  넷째,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에 관한 이론은 비배제성과 편익 감소성의 특징을 

갖는 공유재의(Ostrom & Ostrom, 1977; Feeney et al., 1990; Ostrom et al., 1992) 

사회적 최적사용을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미래에 유인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자치적인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이명석, 1995: 1291-1321; 1999: 11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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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분석기준분석기준분석기준분석기준

  신제도주의의 대표적인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분석틀을 통해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명석, 2006: 251). 첫째, 제도적 분석틀24)(IAD 

Framework :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고(Kiser & Ostrom, 1982; Ostrom, 1990; Gellar, Oakerson & 

Wynne, 1990; McKean, 1992; Hackett, 1992),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실제 적용되

었다.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분석틀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요하

게 다루고 있는 변수들과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제도분석틀은 <그림 2-1>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 2-1>) 2-1>) 2-1>) 제도분석틀제도분석틀제도분석틀제도분석틀

참고자료 : 이명석, 1999.

24) IAD 분석방법은 기존에 분쟁해결에 활용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송상현, 1994)”으로 정의하

여 재판의 대체물 혹은 보완(김준한, 1996)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대체적 분쟁해

결 운동의 네 가지 목적(Sander, 1985: 3; 김준한, 1996: 39)을 보면 첫째, 재판의 혼잡 및 

비용 상승과 지연의 구제, 둘째, 분쟁해결과정에 공동체 사회의 참여증진, 셋째, 정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 넷째,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의 제공(비용, 속도, 만족, 순응측면에서의 

효과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

을 둠으로써 갈등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을 도모하였다면 IAD는 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

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분쟁이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

는 틀로 활용할 수 있다. IAD는 분석에서 물리적 요인의 특성과 함께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

도적 요인을 중시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내용적 절차적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

칙이 형성되는 동적 측면이 중시된다(홍성만 외, 200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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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분석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제도 분석틀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

하여 물리적․물질적 특성(physical attributes), 규칙 또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 or 

rules-in-use), 공동체 속성(community attributes), 행위의 장(action arena), 그리고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 또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Ostrom, 1986).25) 물리적 속

성, 규칙 또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공동체의 속성이 행동의 장에서의 개인들의 유인구

조를 결정하고, 주어진 유인구조하에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요소에 대한 가정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서 사회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제도 분석틀은 행위자에 대한 정보 또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가정과 접근을 통합함으로써 제도분석틀은 제도와 개인행동의 관계를 중심

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제도 분석틀은 제도의 중첩성을 강조한다. Kiser & Ostrom(1982)은 제도 분

석을 위해서는 운영수준, 집합적 의사결정수준, 헌법적 선택수준 등 세 가지 수준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분석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1) 1)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제도론적 분석틀의 분석틀의 분석틀의 분석틀의 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

            (1) (1) (1) (1)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속성속성속성속성(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attributes)attributes)attributes)attributes)

  생산되는 재화의 특성과 그 재화들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설의 물리적 특성은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Ostrom & Ostrom, 1977, 

Gardner, Ostrom & Walker, 1990). ‘물리적 속성’이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들의 

25) 경험적 연구의 경우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이들 요소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고, 형식이론(formal theory)의 경우 사회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모형화하고 결과를 

연역하기 위하여 이들 요소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명석, 200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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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대상(goods)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이 공공재(public good)인가 사

유재(private good)인가에 따라서 개인들의 유인구조는 달라질 것이다. 어업과 관련해

서 본다면,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나 개별 어민들을 어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

제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어장은 넓게 보면 어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한 어부가 잡은 고기는 다른 어

부가 잡지 못하게 되므로 공동으로 이용되는 어장 내의 고기는 감소될 수 있다. 한 어

촌계에서 매년 어자원의 양식출하량이나 어선의 어획량이 다른 것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확량이 다른 것은 어장의 물리적 

특성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장의 수온은 어류의 종류와 성장에 크게 영향

을 미친다. 1982년의 Belize의 Caulker에 위치한 바다가재 어장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1982년에 바다가재의 수확이 기록적인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적조(red tide) 현

상26) 때문이었는데, 이 유독성 작은 식물은 바다가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바

다가재 새끼를 먹고사는 많은 고기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바다가재의 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Sutherland, 1986: 36). 수온이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어장 인

근으로부터 폐수나 기름이 유입되어 어장이 오염되면 어장의 자원은 황폐화된다. 또한 

각 어장은 수심이 다르며, 이런 수심이 어장의 성격을 다르게 하며 동시에 이런 물리적 

특성의 차이 때문에 각각 다른 어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어장에서 다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겠지만, 

물리적 특성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원래부터 어장이 좋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어장이 있는데 비해 그렇지 못한 어장도 있을 것이다.27) 

26) ‘적조현상’이란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미세한 식물플랑크톤이 강수량, 일조량, 수온조건 등이 

알맞고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부영양화 된 해역에서 대량 번식하거나 집적되어 바

닷물의 색깔이 적색, 황색,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적조 발생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1980년

대까지는 대부분 1주일 정도 지속되었으나 최근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적조는 1~2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7) 남해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주변 해역은 전복, 소라, 해삼 등 정착성 패류가 풍부하여 

정치망 어업이 성행하였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어선어업도 번성하였다. 그러나 마을어장의 

불법임대와 어로장비 현대화로 자원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어획강도 강화로 자원아 고갈됨으

로서 연안 영세어업인의 소득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더욱 발달된 불법어구를 

개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어촌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악순환의 고

리를 끊기 위해 마을어장별로 어장 임대를 금지하여 어촌계 직영체제로 바꾸었고 마을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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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의 이런 차이는 효율적인 관리방식 못지않게 어장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어장이 최근의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2) (2) (2)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규칙의 규칙의 규칙의 규칙의 제정과 제정과 제정과 제정과 시행시행시행시행

  제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사용된 규칙(rules-in-use)

으로서의 일단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유인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며, 

상호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최병선, 2000). ‘규칙’이란 반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단의 참여자들에 의해 공통으로 알려

지고 사용되는 처방(prescriptions)을 지칭하는 언어적인 실체이다. ‘처방’이란 어떤 행

동이 요구되고, 금지되거나 혹은 허락되는 지를 말해준다. 규칙은 직위를 만들고, 참여

자가 어떻게 그 직위를 점유하거나 이탈하는 지를 언명하고, 이런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되고, 허락되거나 혹은 금지된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언명함으로써 규정된 상황 내에서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일단의 개인들에 

의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노력의 결과이다(Ostrom, 1986: 5). 

  규칙은 행동의 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범위, 자격, 권한, 그리고 행동의 장에서 개인들의 

행동에 결집되는 절차, 행동의 장에서 개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함수 등을 규정한다. 규

칙은 사람들에 의해 바뀔 수 있지만, 규칙은 규칙 내에서 개인들이 채택하는 전략보다

는 보다 덜 빈번하게 변화된다. 규칙을 바꾸는 것은 개인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규칙은 행동들이 선정되는 상황의 

자원조성사업을 정례화하며 감시강화, 지역상품의 브랜드화, 유통․판매체제 개선 등 꾸준하게 

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들도 각 어촌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접 어촌계간 

전복 채취 때나 어장선점 등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어촌계 단위의 어장감시조 운영경비가 과

다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적구제, 어장청소 등의 각종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었으며, 

품목별 출하시기가 동일하녀 가격하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남해군 앵강만 전체를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수산자원관리체제가 필요함을 공

감한 3개면 15개 어촌계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스스로 자율관리규약을 만들어 자율관리어업

에 참여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자율관리어업 추진은 자원조성지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원의 중복조성은 최대한 피할 수 있고, 공동판매와 출하량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판매가

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에 대한 어장감시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었으며 주변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또한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정화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고 있

다(해양수산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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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규칙형태에 대한 분석은 사용된 규칙에서의 

특정 유형이 어떻게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

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유인들이 어떻게 측정 유형의 행위

와 그리고 총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분석의 누적적이고 효

과적인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칙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은 상황의 불변적인 구조를 초점

에 맞추는 꼴이 된다. 또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규칙에 대한 분석은 규칙이 바

뀌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말해주지는 못한다(Ostrom, 1988: 126).

  행동상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을 크게 본다면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계규칙, 범위규칙, 직위규칙, 권위규칙, 통합규칙, 정보규칙, 보상규칙 등을 들고 

있다(Ostrom, 1992: 19).

  특히 이중에서 편익이나 비용의 배분을 규정해주는 보상규칙(payoff rules)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어업활동을 하게 되면, 수확한 어획물을 어떻게 배분하며, 동시에 

공동으로 자원관리, 생산관리, 어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식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

규칙(aggregation rules)도 중요하다. 모든 의사결정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선발된 대표집단에 위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

율관리어업의 경우 주로 어촌계가 총유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어촌계의 총회에서 마

을어장내의 입어자와 어업권 행사자를 어떻게 결정하며, 어장 조성비를 총회에서 어떻

게 결정하는가는 통합규칙에 의한 것이다(Mckean, 1992: 275). 특정 직위를 맡은 사람

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규정해 주는 권위규칙(authority rules)도 중요하다. 어

촌계 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은 

권위규칙의 예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주는 경계규칙

(boundary rules), 행위자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영역을 한정하는 범위규칙(scope 

rules), 그 공동체 내에 어떤 직위가 있는지, 그러한 직위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런 

직위의 임기가 얼마인지를 규정하는 직위규칙(position rules)이 있다. 정보규칙

(information rules)은 정보가 행위자 사이에 배분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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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활동과 그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상과 같은 여러 종류의 규칙을 통해서 행위자들의 

활동 유인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구조를 밝혀 볼 수 있고, 그래서 유인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일단의 서면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사용규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Ostrom, 1986: 466). 왜냐하

면 많은 현실에서는 서면으로 규정된 규칙과는 달리 실제로 적용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용규칙이 서면규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규칙들은 오랜 관행으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일단의 사람

들 즉, 공동체 사이에서 하나의 중요한 규칙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Hilton(1992)

과 같은 학자는 실제 일어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사실상의 규칙이라고 보고, 이런 규

칙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같은 법률상의 규칙보다 더욱 중요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한다(Hilton, 1992: 287). 따라서 연안어장

의 공동관리규약에서 서면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것 외에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규칙이 얼마나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의 실정에 얼마나 부합하는

가와 아울러 이들 규칙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고 성과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칙의 제정과정이 얼마나 그 공동체 구성원

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작성되었느냐는 규칙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은 그 공동체 규칙의 타당성과 민주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김인, 2004: 271).

            (3) (3) (3) (3) 공동체적 공동체적 공동체적 공동체적 속성속성속성속성

  일찍이 제도 분석틀을 작성한 Kiser와 Ostrom은 공동체란 의사결정 상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의사결정 상황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들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제도분석에서 적절한 공동체의 속성이란 공통의 이

해수준, 개인들의 선호의 유사성,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

이에 자원의 배분 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iser & Ostrom, 1982: 201). 

그 후 이러한 개념을 보다 정교하고 일반화시킨 Singleton과 Taylor는 ‘공동체’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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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인 신념을 포함하는 공유하는 신념과 그리고 그들의 집합적 활동의 문제를 구성

하는 것을 넘어서는 공유하는 선호를 갖고 있고 둘째, 다소 안정적인 일단의 구성원을 

갖고 있으며, 셋째, 앞으로 한동안 서로 교호작용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넷째, 그 

관계가 제3자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이며, 다원적인 일단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밝히고 있다(Singleton & Taylor, 1992: 315).

  Ostrom도 Singleton과 Taylor가 밝힌 네 가지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이 상호 

상처받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쉽게 개발 할 수 

있다고 한다.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개인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전달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집단이 안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사전달 할 수 있고, 

장시간에 걸쳐 서로 교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집단은 그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집단보다는 높을 것이다

(Ostrom, 1992: 344). Ostrom은 이런 공동체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

하지만 결코 공동체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공동체는 공유자원 문

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외부기관인 

정부가 어떤 지방의 공유자원의 통치와 관리의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공동체가 형성되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 없이는 오래 동안 견고히 지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Ostrom, 1992: 344-351).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공동체의 특성이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어장에서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대

표적인 공동체이다. 즉 어촌계 단위어업은 오랫동안 그 마을의 어민들이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 그래서 마을어업에 대한 면허는 어촌계(혹은 지구별 수협)에 한정해서 발급해 주

고 있다. 물론 어획하는 품목에 따라 각기 다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나, 대부분의 마을어업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입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

동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허가 어업의 경우 이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은 어장관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서로 

의사전달하거나 교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장관리와 관련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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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내는가(친밀성과 응집성)는 공유자원이

나 집합재의 이용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Kiser & Ostrom, 1992; Ostrom, 

1992).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 이러한 자원의 이용이나 혹은 자원에의 기여와 관련

하여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예측하기 쉬우며,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Olson, 1965).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경우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도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Ostrom, 1992). 또한 

어촌계의 계원들이 서로 잘 협조를 한다든지, 혹은 어촌계의 계장이 어촌계의 일에 적

극적인 어촌계가 총유하는 공동어장의 어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따라서 어

자원이 풍부하고 자원의 보존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신뢰와 협력의 문제

이다.28) 물론 협력이란 신뢰나 불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신뢰에만 의존하

는 것은 아니다. 신뢰 외에도 많은 요인에 의해 협력이 가능하다. 공동체의 특성으로서

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김우성, 1984). 즉 어촌계장이나 어선협회장이 적극적인 리

더십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중요하다. 공동체의 규모도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다. 공동체의 규모는 공동체의 동질성과 인력관리 등 관리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인, 2003: 44), 이것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4) (4) (4) 행동의 행동의 행동의 행동의 장장장장, , , ,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및 및 및 및 결과결과결과결과

  행동의 장은 행위자와 행위자가 처하는 행동상황을 포함하는 분석상의 개념이다. 행

동상황은 행위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과정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구조를 추출시켜 

줄 수 있도록 고안된 하나의 분석적인 개념이다(Ostrom, 1990: 3).    Ostrom은 이러한 

활동상황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일곱 가지 규칙에서 추론한 일곱 가지 변수들을 설정

하고 있다. 즉, 이들은 (1) 참여자, (2) 참여자가 점유하는 구체적인 직위, (3) 결과가 

28) 신뢰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과학에서 핵심적인 토론의 주제였으며, Fukuyama(1995)는 신뢰란    

주요한 사회적 윤활유로서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강

력한 제도에 의해 어떤 서약을 확실하게 해주고, 제재와 모니터링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계약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뢰 없이도 사회질서는 존속할 수도 있다. 신뢰와 상호성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그런 제도

가 없었더라면 불가능 했을 교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Cook & Cooper, 200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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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되는 세계의 상태, (4) 허용 가능한 활동과 결과에 대한 이들의 연계, (5) 

각 참여자가 선택에 대해 할 수 있는 통제의 수준, (6) 활동상황의 구조에 대해 참여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 (7) 활동과 결과에 할당된 유인과 억제책으로서의 비용과 편익이다

(Ostrom et al., 1994).

  상호작용의 유형은 제도적 분석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단지 물리

적 특성,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사용된 규칙에 의해 행동의 상황이 형성되면 이러한 상

황 속에서 개인들은 일단의 행동유형을 나타내게 되며, 이것이 곧 활동의 결과

(outcomes)를 나타낸다고 한다.

  제도분석틀에서 행위자는 자기중심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관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든지, 혹은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정책적인 주장은 

하지 않는다. 효용을 극대화 시키지 않거나 자해를 하는 예외적인 개인의 행위도 발견

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은 일반적인 법칙을 지향하므로, 대다수의 개인은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제도분석틀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한다. 전통

적인 합리적 선택모형에 근거한 이론들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전통적 합리적 선택모형의 가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접근의 ‘다양한 정도의 합리성(varying degree of rationality)’

을 가정한다(Ostrom, Gardner and Walker, 2002). 따라서 합리적 선택모형에 근거하

는 이론의 경우 개인들이 다양한 정도의 합리성 중 어떤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명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물론,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모형의 엄격한 합리

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요구되는 작업이나 

정보가 개인의 인지능력을 벗어날 경우에는 최적 선택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행

태지침(behavioral heuristic)'을 학습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합리성 정도 역시, 물리적 속성, 규칙 및 공동체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 

  활동상황 속에 있는 행위자는 그들의 능력과 성향이라는 특성에 의해 일정한 행동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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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나타내게 되며, 이런 행동패턴의 결과로서 산출결과 혹은 성과가 생겨나게 된다. 

즉,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행동패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제도적 분석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단기적으로

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그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행동패턴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합리적인 행동패턴을 나타내게 된다고 가정

한다. 본 연구에서의 행위자는 어촌계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어촌계에 일정기간 거

주해서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본 연구의 행위자는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학습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배워가며,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산출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원의 풍부함이나 산출의 양과 질, 혹은 서비스의 수준이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성과의 다양한 측면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

응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산출결과는 그 체제가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연안어장의 경우 이러한 목표는 어자원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어자원을 수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자원은 자율

적인 갱생력을 갖고 있으며, 양적 자연변동이 불가피하다. 어장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획

하지 않으면 자원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지나치게 어획해

서도 안 된다. 따라서 어자원을 통해서 최대지속적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이 가능하도록 어획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수호, 1994: 205-210). 이것은 결국 연

안어장의 최대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자원의 보존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

에서 보면 어장의 자원 보존도 중요한 공동 어장관리의 중요한 산출결과의 하나이다.

  Schlager(1990)는 어부들의 고기 수확을 구조화하기 위해 고안했던 제도적 장치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네 가지 성과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두개의 측정치는 고기의 유량

(flow)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이다. 나머지

는 할당의 문제이다. 첫 번째 측정치는 고기의 풍도의 측정치이다. 아주 희소한 것부터 

아주 풍부한 것까지의 5점 척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는 어

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구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칙을 통해서 어부들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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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조직화시켜 주고 제한하는 집단의 어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어장에 비해 

고기가 풍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아마도 고기 모집단이 수온, 수질오염, 먹이의 풍요성, 

그리고 고기를 잡아먹는 다른 동물의 존재 등의 환경요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단 하나의 어부 집단이 고기를 수확하며,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노력을 규제함으로써 그들의 고기의 유량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기 모집단은 그들의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고기의 유랑과 관련한 다른 하나의 측정치는 고기의 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고기가 

충분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만큼 고기가 성어가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어부들의 

입어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미성숙어를 포함해서 많이 잡으려는 어부들 사이의 

경쟁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어부들에게 보다 

값나가는 고기를 수확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면서 장기적인 시계를 갖게 해준다. 그래서 

수확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집단은 보다 높은 질의 고기를 

수확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와 수확되는 고기의 질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한 연구결과

에 따르면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개 이상의 재산권과 규칙을 갖

고 있는 19개의 집단들 중에서 68%는 높은 수확을 나타냈다(Schlager, 1990: 174). 

이와 같은 고기의 량과 질은 결국 어자원의 보존의 문제이다. 어자원의 질을 높이고 수

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어를 잡거나 자연 재생력을 넘는 수준의 양을 어획하는 남획

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잘 보존하느냐의 

문제이다.

  고기를 수확하는 어부집단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고기를 잡는 위치의 할당 문

제와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이다. 고기를 잡는 위치의 문제는 정치망 어업에서 아주 중요

하다. 고기가 회유해 오는 위치에 어구를 정치해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상호간에 경쟁을 하거나 혹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거나 혹은 좋은 자리를 

차례로 돌려가며 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을 사용한다.29) 이런 할당의 문제는 어

29) New Fundland의 Avalon반도의 동부해안은 대구잡이의 좋은 어장인데, 1919년 전까지는 

대구를 잡는 어망의 설치장소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은 장

비의 분실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 후 추첨을 통해 배정하게 되니 좋은 자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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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물리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고기들은 먹이가 있고,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곳에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Miller, 1989). 할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을 탐지하고 시행하는 데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다. 

할당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칙이 특정한 기간 동안을 위해 장소를 배정하게 된다(Berkes, 

1992; Ostrom, Gardner & Walker, 1997: 253-254).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는 정치망을 설치하거나 혹은 이동성 어망을 통해 고기를 잡을 

때 어구들 사이에 서로 부딪히거나 엉겨서 훼손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술

적 외부성의 문제는 다른 어부들이 그들의 어구를 가까이 설치할 때 어획고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어부들은 기술적 외부성의 원인에 대한 지식을 소유함으

로써 어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인 일단의 규칙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는 연안어장의 어부집단이나 몇몇 어부에게 국한되어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규칙을 탐지하고 시행하는 데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어려움도 없기 때문

에 이와 같은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는 Wilson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공유자원이 직면하는 딜레마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Ostrom, Gardner 

& Walker, 1997: 251-252). 이런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망어

업과 같은 연안어장 어업의 경우 면허를 줄 때 특정한 위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어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어구와 사용가능한 어선 등을 미리 법령을 통해 규정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산출결과 외에 공유자원의 경우 공유자원의 유지관리 및 수확과 관련한 활

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을 피하는 것도 결과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안어장의 관리와 관련한 결과는 어자원의 풍성함, 자원의 보존, 구성원간의 갈

등회피 등을 들 수 있다. 

            (5) (5) (5) (5)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세 세 세 세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수준수준수준수준

  제도 분석에서는 분석의 수준을 흔히 세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Ostrom, 1990). 그 

이유는 제도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상위 수준의 제도의 맥락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히 어부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

구잡이 어망 위원회가 형성되어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Power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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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제도를 분석할 수 있다. 제도들은 상위수준의 제도와 하위수준의 제도가 중첩

되어 있다. 

  첫 번째 분석수준은 운영상의 수준(operational level)이다. 운영 수준이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공식적인 정책이나 법률(규칙), 그리고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세계관이나 공동체의 속성 등이 있다. 이 수준에서 기능하는 개인들은 기대되

는 상황과 따라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전략을 채택한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전적 합의 없이 이 수준에서 이 수준에서 다양한 행동을 취

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 있다. 공동사용 자원의 관리에서 이용, 감시, 제공, 집행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수준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수준의 분석은 집합적 선택 수준(collective choice level)이다. 이것은 이용

자, 관리 또는 외재적 권위에 의하여 어떻게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책(운용

규칙)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이 수준에서 행위자들의 선택 결과는 운

영수준을 결정짓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준에서도 운영수준과 마

찬가지로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의 속성, 그리고 행위자의 속성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집합적인 선택 수준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계획이다. 개인적인 전략과는 달리 

집합적인 선택수준은 지키지 않는 개인들에게 강제할 수 있다. 공동사용 자원의 관리에

서는 정책결정, 관리전략, 그리고 정책결정의 조정 등이 이 수준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 수준은 헌법상 선택 수준(constitutional Choice Level)이다. ‘헌법선택수준’

이란 집합적인 선택수준에서 행위자들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상호작용의 규칙을 제정

하는 수준을 말한다.30) 헌법상의 의사결정은 행동을 허가해 주기 위한 미래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규칙에 대한 집합적 선택이다. 헌법상 선택은 의사결정 규칙에 대

한 의사결정이다(Ostrom et al., 1994). 공동사용 자원의 형성, 자원 이용자의 범위의 

수정, 자원제공 주체의 변경 및 이러한 결정의 방법 등에서 나타난다(Kiser & Ostrom, 

1982: 206-209).

30) 예를 들면 (1)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견제되는가? (2) 중

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는 어떻게 분담되는가? (3) 국민은 행정부나 입법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등의 규칙에 관한 결정이 최상위의 법률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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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3가지 수준의 제도분석은 헌법상의 규칙(constitutional rules), 운영규칙

(operational rules), 그리고 규범적 행동규약(normative behavioral codes) 등의 범주

로 구분하기도 한다(North, 1981: 203).31)

  Ostrom과 여러 학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규칙들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운영상의 규칙, 운영상의 활동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선택 규

칙, 집합적 선택 규칙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집합적 수준의 선택과 그리

고 운영수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상의 선택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Ostrom et 

al., 1994).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와 같이 규칙들을 세 수준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마치 양파의 속이 겹겹이 

싸여 있는 것처럼 실제 어떤 행동유형은 다른 행동 유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Gellar, Oakerson & Wynne, 1990). 이론적 분석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헌법선택수준, 집단선택수준, 운영수준 등의 3가지 수준은 중첩되며, 각 수준에서 제도

의 변화는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31) 헌법상의 규칙은 헌법은 규칙을 만들기 위한 규칙으로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적용

하고, 규칙을 시행하여 판결을 내리는 집합적 선택인 통치(governance)의 조건을 구체

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범주의 

규칙들은 생산, 교환, 그리고 배분을 위한 기초를 설정해 주는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근거의 일단의 규칙들이다. 이런 규칙들은 운영상의 규칙들보다 수정하기가 

더욱 어렵고, 느리게 변화한다. 규범적 행동규약 범주의 제도는 헌법상의 질서의 틀 내에

서 만들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지칭한다. 이런 범주는 노스와 오커슨에 의해 만들어진 유

형속에서의 운영상의 규칙을 의미하며, 법률, 규제, 협회, 그리고 계약을 포함한다. 규범

적 행동규약 범주의 규칙은 규범적인 행동규약을 지칭한다. 헌법상의 질서처럼 이런 행

태 규약은 제도적 장치보다 느리게 전개되고, 수정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든다. 헌법상의 

질서와 제도적 장치를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규약이 중요하다(North, 

1981: 203). 휘니는 이처럼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수준의 

규칙과 이런 헌법상의 준거틀이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고 있다(Feeney et al., 199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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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 2-2> 2-2> 2-2> 규칙과 규칙과 규칙과 규칙과 분석수준분석수준분석수준분석수준

참고자료 : Ostrom, 1992.

  이러한 제도분석을 통해 공유자원 문제를 파악하는 의의는 먼저 갈등 및 분쟁상황에

서 거시적 제도 및 중범위적 규칙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개별행동이 영향을 받고 규율

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당사자의 행동상황에 

영향을 주는 조건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특정상황에서의 이들의 행동방식 및 행동이 초

래하는 궁극적 결과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유자원 

문제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패턴 및 협력양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분쟁의 조정과 

협력과정의 동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이를 통해서 보다 실천적인 

처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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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규칙 제공은 불확실성과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제약요건을 완화시키고 상충하

는 가치 또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안성민, 2000 : 

226-232). 이러한 의미에서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제도분석 접근은 공유자원 사용과 

관련된 분쟁조정과 협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2) 2) 2) OstromOstromOstromOstrom의 의 의 의 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

  공유자원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공유자원 문제 해결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사적 소유권 부여 등 전통적인 공유자원 관리 정책수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공유자원 관리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공유자원 이용자들이 지역상황에 적합한 적절한 공유자원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유자원 문제가 자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Ostrom은 공유자원의 관리를 위

한 제도적 장치와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32) Ostrom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유자원이 성공적으로 관리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설계원칙

(DP : design principles)"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32) Ostrom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사례들은 공유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100년 이상이나 

존속해 온 제도이거나 혹은 심지어 1000년 이상 존속해 왔던 제도들이다. 물론 이들 공유자

원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규칙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에는 변화

가 없는 것들이다. Ostrom은 스위스 산악지대의 목초지와 산림, 일본의 가파른 고원지대의 

공동의 토지, 스페인의 Valencia Murcia, Orihuela, 그리고 Alicante의 관개시설, 필리핀의 

Zanjera 관개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이들 공유자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잘 관리되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비록 각 공유자원마다 그 관리 규칙들이 다르지

만 이런 차이는 해당 공유자원이 산임이냐 혹은 관개시설이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많고 동

시에 공유자원이 위치해 있는 상황, 즉 공동체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다(Ostrom, 199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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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7> 2-7> 2-7> 2-7>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자치적인 자치적인 자치적인 자치적인 해결을 해결을 해결을 해결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OstromOstromOstromOstrom의 의 의 의 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

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1111

(DP (DP (DP (DP 1)1)1)1)

공유자원체계로부터 자원유량단위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용자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boundary) 

또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2222

(DP (DP (DP (DP 2)2)2)2)

공유자원의 유지 및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구체적인 지역

의 현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3333

(DP (DP (DP (DP 3)3)3)3)

공유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운영규칙

을 결정․수정하는 집합적 선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collective choice mechanism)가 마련되어야 한다.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4444

(DP (DP (DP (DP 4)4)4)4)
공유자원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5555

(DP (DP (DP (DP 5)5)5)5)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gradual sanction)가 

존재하여야 한다.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6666

(DP (DP (DP (DP 6)6)6)6)

공유자원 이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conflict resolution 

mechanism)가 존재하여야 한다.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설계원칙 7777

(DP (DP (DP (DP 7)7)7)7)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의 자치조직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표 2-7> Ostrom의 설계원칙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이명석, 2006: 262). 

첫째, 공유자원 이용자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고 편

익을 향유할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DP 1) 둘째, 현지조건에 부합하는 규칙의 

마련은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연계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한

다.(DP 2) 잘 정비된 사용 및 공여규칙의 구비는 공유자원의 보전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규칙은 특정 한 해당 지원이 지니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33) 많은 경우에 자원

33) 스페인의 네 우에르타 관개농장지대를 보면, 서로 다른 다양한 관개지대간에 상당히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알리칸테 한 곳에서만 1594년 타비 댐의 건설 이

후에 물경매가 열릴 수 있을 만큼 상당량의 저수량을 보여 왔다. 일요일 아침의 경매에서는 

댐의 수위에 관한 많은 정보가 알리칸테 관개인들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이들은 한 시간의 구

매로 얼마나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저수지가 없는 곳에서 물은 엄격히 토

지와 결부되며, 윤번제와 같은 형태가 운영된다. 발렌시아에서는 각 농부들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물을 취한다. 따라서 각 농부들은 받을 수 있는 물

의 양에 관한 높은 확실성을, 그리고 물을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낮은 확실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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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이나 공급과 관련하여 만든 규정이 현실과 괴리되어 참여자(회원)들이 그 규정

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유자원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셋째, 설계원칙 3을 사용하는 

공유자원 제도는 그들의 규칙을 지역상황의 지역여건에 맞추어 더 잘 정비할 수 있다. 

이는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해가는 개인들은 시간을 가지고 환경의 특

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잘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적 선택과정에 공유

자원 이용자 개인들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역정보가 공유자원 관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DP 3) 

넷째, 공유자원의 이용이 규칙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지 않게 되면 이용자들

이 공유자원 이용자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규칙

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Mckean은 감시와 규칙의 시행의 공유자원의 성공적 관리에 

아주 중요한데, 이런 일들은 그 시행이 철저하고, 공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관청 보

다는 공동체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Mckean, 1992: 276). 감시와 제재, 그리고 갈등해소장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

련함으로써 공유자원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설계원

칙 1, 2, 3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DP 4, DP 5, DP 6) 다섯째, 공유자원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유자원 이용자들의 공식적인 권리를 인정함으로

써,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공유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게 한다.(DP 7)

  설계원칙 7은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설계원칙 1에서 설계원칙 6까지를 제정하여 강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원칙 7이 결핍되어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의 자치조직권

이 공식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의 설계원칙들이 공동체의 고유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적절한 설계원칙이 되기 어렵다(Ostrom, 1990). Mckean은 공동자원의 

진다. 물이 더욱 부족했던 무르시야와 오리우엘라에서는 관개인들이 수문을 열어놓을 수 있

는 총시간수를 할당하는 엄격한 윤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규칙은 발렌시아에서보

다도 더 다양한 지대에 물을 대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각 체계는 물의 

사용대가나 시설유지 활동의 필요경비를 지불하는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다른 규

칙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사례에서는 가장 많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역시 가장 큰 금액

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Ostro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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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들이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경우는 물론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자의식이 

강하고 자율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ckean, 1992: 275).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권리가 상위의 조직의 규칙인 헌법, 법률에 위배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유자원 이용자들에게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공유자원 이용자들

이 자율적으로 공유자원 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우 공유자원이 가장 효율적으

로 유지․관리․사용될 수 있다(Ostrom, 1990; Tang, 1992).34)

  그러면 모든 공유자원은 이런 원칙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공유자원도 따지고 보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공유자원의 이용자들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은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

치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Ostrom(1990)의 공유자원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공유자원의 이용

자가 이질적인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공유자원의 관리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질

성은 기회비용, 이용기술, 계급, 언어, 민족, 부유함, 정치적 영향력, 기술, 그리고 물리

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유자원의 집합적 선택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이용자들이 이용 강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며, 이런 전반적인 축소에 부합하는 이용권을 이용자들에게 

배정하는 일단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용자들이 규칙준수의 탐지와 규칙

의 시행에 투자함으로써 통치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자기 시행의 가정

은 사용자가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외부인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Ostrom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Ostrom, 1990: 59). 만약 공유자원의 관리가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공유자원의 비협력적인 이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공유자원 관리로부터 이득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은 공유자원의 관리가 성공하도록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에 

34)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 관리제도는 법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다. 양자 모두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경우가 더 안정

적이라 할 수 있다(La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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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력적 경우에 비해 이해득실이 보다 나빠진 이용자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이용권을 

속일 유인을 갖게 되고 관리구조에 합법적으로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원 

관리의 집행비용은 이용자가 공유자원 통치로부터 생기는 이득을 나누어 가지도록 보장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Hackett, 199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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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절  절  절  절  본 본 본 본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분석틀분석틀분석틀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Ostrom(1990)의 제도분석 틀과 설계원칙을 활용하여 공유자원의 문

제를 극복하고 자치적인 조직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Ostrom이 스위스, 일본, 스페인, 필리핀 등지의 공유자원 체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설계원칙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분석틀에 제시된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첫째, 공유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 제도, 공동체 특성, 행동의 장, 행위자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개인들의 의사결정 선택이 이루어지는 ‘행동의 장’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들로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의 속성’ 등 세 가지가 있다. 

  물리적 속성은 행동의 장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이다. 과거 어장의 상태나 태

풍의 피해, 적조현상과 같은 어장의 물리적 특성은 관리활동과 연안어업의 활동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어장의 규모도 어장의 관리 등 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활동의 대상은 연안어장이다. 따라서 공유자원의 

두 가지 특성이 활동의 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제도는 운영차원에서의 개인들

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동체의 규칙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합적 선

택의 차원에서의 사용자들의 권한과 의무가 정부의 정책(제도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이다.

  공동체 속성은 영광군 어촌계 공동체의 구성상의 특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유자원

을 사용하는 공동체의 속성 중, ⅰ) 공동체 구성원의 수, ⅱ)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

유자원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 ⅲ) 미래에 대한 태도, 즉 미래할인율

(discount rate), ⅳ) 이해관계의 동질성, 그리고 ⅴ)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의 

존재 등이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Ostrom에 의하면, 

공동체 구성원의 수가 작고,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가 작을수록, 구성원들이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질수록, 이해관계의 동질성이 높

을수록, 그리고 지도력 등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이 존재할수록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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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Ostrom, 1990: ch.6).

  둘째, 제도적 규칙변수로서는 집합적 선택 규칙과 운영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사례지역인 전남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조직과 활동도 이러한 틀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림 2-3>에 나타난 운영차원(operational level)의 행동의 

장은 공유자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유자원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운영지침 

등을 통해서 파악한다. 집합적 선택 차원은 공유자원인 연안어장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상황에서 공유자원 이용 및 배분에 관한 집단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통

해서 파악한다.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은 집합적 선택 차원의 산출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

게 된다. <그림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용

자들의 상호작용의 산출은 운영차원에서의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제도(제도

Ⅱ)가 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유자원 이용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의 정도에 따라 갈

등 및 공유자원 관리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가 수용되는 경우 정부의 개

입 없이 공유자원의 자치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통상적인 제도주의 접근법은 제도가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주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기원과 생성․

변천과정에 주목하는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공유자원 관리 상황을 분석한다. 즉, 공

유자원 상황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 수립이나 도입을 통하여 어떻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역동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무임승차와 의무태

만의 유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행위자로 하여금 생산적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Ostrom의 제도분석틀과 설계원칙을 이용하

여, 공유자원을 자치적으로 관리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를 분석한다. 즉, Ostrom이 제시한 설계원칙이 자치적인 공유자원 관리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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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범례(pattern)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유자원 관리의 성공서례로부터 공유

자원 문제가 자치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factor)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 이들 요소가 공유자원 문제 해결의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

을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사례 연구지역인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연안어장 관리제도들(제도Ⅰ : 설계원칙 7과 설계원칙 1을 

중심으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자원 문제의 자치적 해결을 위해서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가 사용한 제도(제도Ⅱ)는 위에서 제시된 기타의 설계원칙들(설

계원칙 2~설계원칙 6)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공동체의 속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무임승차 유인(incentive to 

free-ride)’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

함으로써,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가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자치적인 해결 가능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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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이용 이용 이용 이용 제도제도제도제도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변천과정변천과정변천과정변천과정

1. 1. 1. 1. 관습에 관습에 관습에 관습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사유화를 사유화를 사유화를 사유화를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어장 어장 어장 어장 관리 관리 관리 관리 : :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이전이전이전이전

  연안어장의 관리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연안어장의 소유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전근세에서의 연안어장의 이용은 단지 지선

에 근접한 수역(水域)에서 자연산 수산물을 단순 채포(採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연안어장에서의 어선어업은 극히 미미하여, 오늘날의 정치망어업에 해당하

는 어전(어량)과 같은 어장어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어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망어업에는 다액의 자본이 소요됨으로써 경제력이 있는 부유층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소유와 이용은 개방되어 있었지만 경제성이 높은 어업은 

부유층에 독점되었고, 천민이나 빈곤층은 해조류나 패류를 단순 채포하는 정도였다.

  특히 고려말기에 들어서는 모든 어장이 권문세가에 의해 독점되었고, 이들이 어세(漁

稅)를 포탈함으로써 어민의 부담은 가중된 반면 왕조의 어세수입은 미미하여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과전법을 시행하여 사전(私田)을 환수하여 국유화를 단행했듯이 

어장에 대해서도 사업장을 환수함으로써 연안어장을 국유화하였다. 

  조선시대의 어장의 국유는 어장의 국가직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는 어민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인정하는 대신 어세를 납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어장의 국유화는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문란해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장의 사점

화(私占化) 현상이 재현되었다. 그러다 영조 26년에 균역법의 실시로 균역해세(均役海

稅)가 신설되어 어업, 염업, 선박, 권(勸)등에 해세(海稅)가 부과되고, 일부 특정어장을 

제외한 모든 어장을 균역청 소관의 납세대상 어장으로 하는 등 어장의 국유화 조치가 

다시 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장의 이용형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된 형태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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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장이용 대가로 어세를 소유주에게 납부하는 틀을 벗

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어장의 사점화는 관가(官家)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광무

(光武) 5년(1901)에는 균역해세의 관장처가 관내부로 이속되면서 관가의 어장소유는 물론 

관내에서 모든 해세를 관장하게 되었고, 융희원년에는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이 발족되면서 관가의 어장이 다시 국유화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연안어장은 대체로 국유가 원칙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문란해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장 즉, 정치망어업, 방어자망, 김양식장 등의 어업

은 대부분 왕족 또는 사대부들에 의해 사점(私占)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어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장 소유주에게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했다. 비록 법적으로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사유재

산권이 인정되어 사인들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반어민이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지인망, 패류채취어장, 미역, 가사리 등 해조류 채취어장과 같은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적은 어장은 인근 지선어민들이 공유하는 형태가 많아 촌락민의 합의에 

의해 어획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어장이용제도는 명확한 법

제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단순히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의해 사점되어 오던 연안어장이 근대적 법적근거

에 의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인 1908년에 제정된 ‘어업법’에 의해서이다. 이 

법은 일본의 구어업법을 모방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업의 종류를 면허․허가․굴출(屈出)어

업(오늘날의 신고어업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한일합방이 된 이후 일본의 명치어

업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어업의 근간이 되었으므로 1911년 구어업법은 일본 명치

어업법의 하위법령인 ‘어업령’으로 다시 제정․공포되었다.

  새로운 어업령에는 입어제도의 창설, 보호구역의 설정, 어업조합 또는 수산조합제도의 

창설, 전용어업권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전용어업의 창설은 오늘날 마을어업의 

전신인 공동어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연안어업 제도의 변천에서 중요한 의

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전용어업은 지선어민의 생업보장을 중점에 두고 있는 한편 

그 어장은 자원보호상 지선부락민의 자치적 공동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단체적 지

배를 인정한 최초의 법령이기 때문이다.



- 77 -

  이후 1929년에 이르러서는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업령이 제정되었

는데 ‘조선어업령’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어업령은 일제말기 뿐 아니라, 해방 후 상당한 

시기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다. 조선어업령에서는 어업권 어업에 대한 물권적, 재산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즉, 어업의 발전과 함께 어업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어 

질권에 관한 규정 외에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 한다든지, 어업권분할제도의 창설, 

어업권공유자의 보호규정의 신설 및 어업권과 입어와의 관계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또 

면허기간도 종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든지 하여 오늘날 어업권 어업에서 지

니고 있는 기본적 성격이 확립되었다.

  수산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제도분석틀의 구성요소 중 물리적인 특성을 중시하였다. 



- 78 -

2. 2. 2. 2. 정부개입과 정부개입과 정부개입과 정부개입과 갈등의 갈등의 갈등의 갈등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 : : : 1963196319631963년 년 년 년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개정개정개정개정

  조선후기 이래로 지속적으로 사유재로 관리된 관행은 일제시대에도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최초로 수산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관행으로 인정되었다. 1953년 제

정된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63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1963년 개정에서는 

공동어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즉, 공동어업을 1, 2, 3종으로 구분하고, 공동어장에

서 나온 수익을 어촌계가 고르게 분배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제1종 공동

어업은 오늘날의 마을어업으로 변해 온 것으로서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을 의미하였다(1963년 4월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2종 및 제3종 공동어업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 면허어업이기는 하였으나, 공

동어업에 미포함되었던 정소인망어업(定所引網漁業), 정소부망어업(定所敷網漁業), 정소

집어어업(定所集魚漁業)을 공동어업화한 것이다. 

  공동어업이 제1종, 제2종, 제3종 공동어업으로 분리된 것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이 

공포된 후의 일로서 이에 따라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

해어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각자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어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지선어업에 대한 생계보장측면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업권의 자유로운 담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

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인의 어업권 집중금지조항을 폐지한 것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연안어장에 있어서 자본에 의한 지배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산업법 개정은 법인 어촌계뿐만 아니라 법인 어촌계가 조직되기 이전의 자율어촌계

까지 연안어장 소유권인 공동어업권을 주장하게 해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1963

년 4월의 개정법은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어촌계를 포함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에서 자율어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제10조제2항에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어촌계를 해조류 채취 등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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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공동어업의 주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낳았다. 본래의 재래 어촌계와 구분

되는 법정어촌계에 대한 설립 근거는 1963년 12월이 되어서야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

10조 제2항의 규정은 재래의 자율어촌계까지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어민들이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35)

  그리고 37년이 지난 1990년 수산업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관습상 어업권을 법

적으로 다시 인정받게 된다. 1990년 법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자로 등록되

어있는 자를 새로 시행된 수산업법에 의한 입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어업의 어

장 안에서 어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업권 등록 규정에 의해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경우만 어업자로 본다고 규정하

였다. 이러한 규정으로 관습상 입어자를 법정 입어자로 전환시키려는 조치를 취했다. 그

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60년대 중후반 격렬했던 대립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

인 후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되고 1963년 수산업법이 개정된 후에는 제도분석틀의 구성

요소 중 공동체적인 특성을 중시하였다. 

35) 1963년 12월 5일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법령 제1467호) 제16조의 2(어촌계) ① 지구

별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부락 또는 리․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어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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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정부개입의 정부개입의 정부개입의 정부개입의 파급효과 파급효과 파급효과 파급효과 : : : : 1970197019701970년대 년대 년대 년대 이후이후이후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는 가장 먼저 1971년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이 때 개정의 특징으

로는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변화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들 수 있다. 일면으로 재산

권적 성격이 강화된 반면 일면으로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강화된 점으로는 10년 

이내로 규정되었던 면허유효기간을 20년으로 고정시킨 것을 들 수 있고,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는 종래 어업면허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무제한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일단 어업권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재면허를 내게 하였다. 또 

어업권 이전․담보를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도 재산권적 성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어업권 이전은 1963년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의 인가 후 가능

토록 하였으므로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어업권의 담보는 1963년 자유롭도록 한 

것을 공동어업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시키고 양식 및 정치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취득 

1년 후가 되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972년에는 공동어업의 담보권에 대해 면허취득 1년 후에 가능하던 것을 

언제든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어업권 소멸 후의 재면허제도도 

10년 연장 후 단순한 재면허제도로 하였다. 이는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다소 강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75년의 개정은 연안어장제도의 골격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가 종래 법인격이 없다하여 면허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비법인어촌계에도 면허

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즉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총유로 한다.’고 하여 종래 어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만 취득하던 어업권을 비법인

어촌계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총유개념의 도입은 어촌계를 지선어장의 

면허주체로 등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주로 공동어업, 해조류 양

식업 등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면허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종전 어업협동조합이 면허주

체일 때와 어업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실제 어장행사를 

하고 있던 어촌공동체(또는 자연부락)의 구성원으로서는 그다지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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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촌계가 점차 경제단체화 됨에 따라 어촌공동체와 어촌계의 괴리는 심해지고 연

안어장 행사를 둘러싼 마찰도 심해지게 되었다. 또한 1980년은 어장이용제도 변화에 

있어서 혁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75년 개정 이후 논란이 

되어 왔던 지선어장의 개념을 법제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촌계에 우선 면허하는 

어장을 제1종 공동어장으로 한정하여 제1종 공동어장 내의 개인면허 양식 또는 정치어

업은 면허기간 만료 시 어촌계에 우선 면허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면허어민들의 

반발을 가중시켜 지선어장의 개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중반부터의 어민들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자 상

당수는 1970년대 이후 농어촌 탈출이라는 사회의 변혁의 대류에 편승하여 어촌을 떠났다. 

또 의식적으로 분쟁의 현장을 벗어나려고 도시로 나가기도 하였다(이종길․전재경, 

1997).

  어민들 간의 연안어장 행사를 둘러싼 갈등은 어민들의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증대시

키기도 했다. 어촌은 본래 정치적 처벌이나 유배, 생존을 위한 유망(有望) 등에 의해 형

성되어 농촌사회와 다르게 불안정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국민이라는 의식이 희박한 

곳이다. 게다가 어촌이 이와 같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

하려는 관공서의 노력이 없어 공권력과 제도에 대한 소외감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징벌하고 분쟁의 원인을 근절시켜 줄 것을 법에 호소해 

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만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민들

은 증언한다(이종길․전재경, 1997).

  수산업법 변경으로 인한 어민들 간의 갈등을 정부실패의 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민사회의 소외감 증대 및 생산량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어업의 생산량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과거의 어장의 사점화 경우에는 어민들이 최

선의 작업을 독려하고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다. 그에 반해 수산업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촌민 전원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수익을 공유하게 

되었다. 공동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각 조별로 또는 각호별로 정해진 단위의 노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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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여 각자 할당된 면허지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이들은 시간보내기 식의 무성의한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이종길․전재경, 1997). 정부의 수산

업법 개정이 결국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불러일으켜 정부실패를 야기하게 되었다.

  1963년 수산업법이 개정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제도분석틀의 구성요소 중 공동체

적인 특성을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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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개관개관개관개관

1. 1. 1. 1. 연안어장과 연안어장과 연안어장과 연안어장과 어장관리의 어장관리의 어장관리의 어장관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1) 1) 1) 1)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개념개념개념개념

            (1) (1) (1) (1) 제도적 제도적 제도적 제도적 관점관점관점관점

  연안어장이란 연안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안어업을 규정하는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연안어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 의하

면 동 법 제41조 제2항에 열거하는 연안허가 어업과 제8조의 어업권어업과 제41조 제

3항의 구획어업이 연안어업의 범위에 포함된다(<표 3-1> 참조). 연안어업에서 어업권

어업에 속하는 것에는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 

등이 있다. 그리고 연안허가어업에는 연안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

안통발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의 8종류가 있

으며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허가어업의 8개 종류는 수산업법시행령에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 양조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들망어업, 새우망어업 연

안쌍끌이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으로 어업명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조업현

장에서 명명하는 어업명칭으로 어업종류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일한 연안허가어

업이지만 동법 제41조 제3항의 구획어업은 정치성 구획어업과 이동성구획어업의 2종류

로 분류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정치성구획어업에는 지인망 등 13개의 어업 명칭이 있고, 실제로 어구 명칭을 어업명

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한편 이동성구획어업에는 새우조망어업 

등 5개 어업 명칭이 있는데, 포괄적 어법을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법에 의거한 연안어업의 구분 및 연안어업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 <표 

3-1>이며, 이러한 조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본 연구에서는 연안어장의 개념으로 규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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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1> 3-1> 3-1> 3-1> 연안어업의 연안어업의 연안어업의 연안어업의 종류종류종류종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연안어업의 연안어업의 연안어업의 연안어업의 종류종류종류종류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제제제41414141조 조 조 조 제제제제2222항 항 항 항 제제제제1111호호호호

((((연안어선 연안어선 연안어선 연안어선 허가어업허가어업허가어업허가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

통발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

어업, 연안복합어업 (8종)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제제제8888조조조조

((((어업권어업어업권어업어업권어업어업권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7종)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제제제41414141조 조 조 조 제제제제3333항항항항

((((구획어업구획어업구획어업구획어업))))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 범위 안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2) (2) (2) 이용의 이용의 이용의 이용의 관점관점관점관점

  이용의 관점에서 연안어장을 살펴보면, 어업의 방법에 따라 독립된 수역에서 단독으

로 조업하는 어장과 동일 수역에서 어법이 다른 어업이 상호 조업하는 어장 등이 있어 

연안어장이라 하여서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일자원을 대상으로 조

업하는 다수의 어업종류가 동일어장에서 어획경쟁을 하는 경우와 어법이 같은 동일한 

어업 종류가 단위어획노력의 규모차이(예를 들면, 어선규모차이)하에서 여러 자원을 대

상으로 동일어장에서 조업하는 경우 등 연안어장의 이용형태는 다양하다(최성애․한규설, 

2002: 6).

            (3) (3) (3) (3)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관점관점관점관점

  연안어장의 관리 형태는 법 또는 규칙에 의한 제도적 관리로 그 관리주체가 국가인 

경우와 어촌계나 수협이 총유 또는 소유하는 어업권어업의 어장을 자체 어장관리규약에 

의해서 어촌계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적 관리란 어업 허가정

수, 어선규모, 어장구역, 어기, 어구의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제도에 의거하여 규

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관리는 당해 어업권어업이 이루어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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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해 어촌계원의 행사방법을 어촌계 총회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관리방법 등이 있

다. 후자의 경우 자주적 관리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관찰해 보면 자주보다

는 행정에서 정해준 하향식 규범에 따라 의무적으로 규약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업인 스스로에 의한 자주적 관리보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주관리36)

로 정부와 어업인이 협력하는 협동관리에 가까운 형태이다(최성애․한규설, 2002: 7).

        2) 2) 2) 2)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관리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최근 어업정책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자원관리’와 ‘어업관리’라는 용어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37) 일반적으로 어업에서 자원

관리는 그 목표를 자원량 또는 어획량 관리에 한정하는 경우를 ‘자원관리’라 하고, 여기

에 어업경영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경우를 ‘어업관리’라 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엄격한 구분은 용이하지 않다. 하세가와는 ‘어장관리’를 자원량 자체의 증감에 직접 관

계하지 않는 어선의 어장별 배치에 관련한 자원이용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어장관리 개념은 하세가와의 견해에 덧붙여 어장에서 어로행위의 조건을 

조업어선에 첨가하는 것으로, 예컨대 어기, 어선규모의 제한, 조업시간, 투망방법, 어구

36)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체 규약 내용에 관계없이 스스로 자주적 어장관리를 하는 어촌계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가끔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성애․한규설, 2002: 7).

37) 일본 수산학용어사전에는 자원관리와 어업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원

관리(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 이용되는 자원을 인간에게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

하는 혹은 그 상태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자원관리라고 한다. 자원관리에 우선하여 자원평

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의 자원상태를 조사하여, 그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여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밝힌다. 바람직한 상태는 관리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주된 관리목표로서

는 MSY, MEY, OY 등이 있는데, 어느 것도 자원이용은 주로 어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관리에는 어업규제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어업관리(fisheris management) :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1950년대 초기부터 사용되기 시작

하여 지금은 거의 관용화되어 있는 용어로 생물학적 내용에 한정된 자원관리에 대하여, 생물

생산 이외의 경제적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한 관리를 의미한다. 즉 시장경제 및 어장이용 등도 

고려하여 어업생산관리를 한다. 최근 200해리 체제하에서 어업관리의 문제가 수산정책의 중

요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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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어획량의 조절, 투기(投棄)금지, 어업간의 조업조절 등을 포함하여 ‘어장관리’의 개

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장관리는 자원량을 예측(계획)하여 그 어획을 조절제

어(調節制御)하는 즉 조업의 계획과 통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관리와 어업관

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어장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장

관리는 제도적 관리의 개념이 포함됨은 당연하며, 이 연구에서 어장관리는 주로 어업인

에 의한 자주적 어장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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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이용제도의 유형유형유형유형

  현재 연안어장의 점유이용 상태는 총유형태38)인 공동소유이며, 공동이용, 공동관리, 

공동분배방식을 취하고 있다. 1908년부터 법제화된 면허어업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행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이다.39) 면허어업에는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이 있는데 이

들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수면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어

업(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7호)이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정

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을 의미한다. 또 양식어

업은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양식어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특히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

해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수산업법 제9조 제1항). 

  이와 같이 수산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마을어업권은 법률적 지위나 성격이 명

시되어 있다. 이러한 면허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어업권을 가진다. 어업권은 일정한 공공

수면에서 면허받은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수산업법 제2조 제6호) 면허받은 

38) 수산업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하고(수산

업법 제15조제4항), 법인 어촌계는 그 어촌계의 단독소유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어업을 영위하

는 어장의 어촌계원 또는 마을 주민의 권리는 공동소유어업권에 속한다.

39) 면허어업은 어업 중에서는 지형이나 해황 또는 어구․어법의 특성에 따라 특히 일정한 특정한 

수면을 장소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업이라는 사업의 성과를 

달성시키기에 효과적인 수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면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특정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업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면의 범위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어업자를 지정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 어업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들 어업에 대

해서는 특정인에게 면허하여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어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를 배제하고 해당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주는 것을 면허어업이라고 한다

(황갑수, 2004 : 153).

   어업면허제는 어업권에 대한 공법적 제약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어업분쟁의 조정 및 자본제적 어업발전을 위한 어업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주우일․옥영수, 198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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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만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업권은 물권40)임과 동시에 재산

권에 속한다. 이 권리는 모든 사유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부분 통제․제약의무를 

수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에게도 제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의 내용이 특정한 사정으로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어업권자는 그 방해를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물권적 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업권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유효하며 수차 연장할 경우에도 총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최장 20년 이

내로 제한한다(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아울러 면허의 우선순위(수산업법 

제13조)도 규정하고 있다. 어업권은 일정한 시설 투자와 규모, 많은 경영자금의 소요 

등 대자본이 투자되는 점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어업면허를 10년으로 함으로써 안정적

인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되, 새로운 어장이용개발계

획의 수립의 필요성 및 국가의 공유수면이 개인 또는 특정인에게 사실상 영구히 독점적

으로 지배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적 이유로 연장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이용되고 있는 면허어업의 종류는 7가지이다. 즉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하면 면허어업의 종류는 <표 3-2>와 같은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망어업, 해

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마을어업이 그것이다

(수산업법 제8조). 이 중 정치망어업은 종래의 정치어업이고,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은 양식업이며 마을어업은 종래의 공동어업이라 

할 수 있다. 내수면에 있어서는 양식어업․정치어업․공동어업․조류채취어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또한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는 각 양식업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 보면, <표 3-3>과 같다.

40)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및 대법원판례 1964.5.26.63누 77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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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2> 3-2> 3-2> 3-2> 수산업법에 수산업법에 수산업법에 수산업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면허어업의 면허어업의 면허어업의 면허어업의 종류종류종류종류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종류종류종류종류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

물을 채포하는 어업

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

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양식업패류양식업패류양식업패류양식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어류등 어류등 어류등 어류등 양식업양식업양식업양식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2 내지 4 및 6의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 내지 4의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

으로 양식하는 어업

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 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2내지 5의 내용으로 양식하는 

어업

마을어업마을어업마을어업마을어업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표 표 표 표 3-3> 3-3> 3-3> 3-3>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및 및 및 및 동법 동법 동법 동법 시행령에 시행령에 시행령에 시행령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양식업의 양식업의 양식업의 양식업의 종류종류종류종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종  종  종  종  류류류류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

류를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을 하

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양식업패류양식업패류양식업패류양식업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을 하

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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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3> 3-3> 3-3> 3-3>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및 및 및 및 동법 동법 동법 동법 시행령에 시행령에 시행령에 시행령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양식업의 양식업의 양식업의 양식업의 종류종류종류종류((((계속계속계속계속))))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종  종  종  종  류류류류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어류등양식업어류등양식업어류등양식업어류등양식업

가두리

양식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축제식

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 등

을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을 하

여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양식업복합양식업복합양식업복합양식업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종류가 다른 해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을 하

여 종류가 다른 해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2종 이상 복

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혼  합

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2종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표 표 표 표 3-4> 3-4> 3-4> 3-4>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종류에 종류에 종류에 종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면허가능 면허가능 면허가능 면허가능 주체주체주체주체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종류종류종류종류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면허의 주체주체주체주체

개  개  개  개  인인인인 수  수  수  수  협협협협 어 어 어 어 촌 촌 촌 촌 계계계계 어 어 어 어 업 업 업 업 법 법 법 법 인인인인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 ● ● ● ●

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해조류양식업 ● ● ● ●

패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 ● ● ●

어류등양식업어류등양식업어류등양식업어류등양식업 ● ● ● ●

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 ● ● ●

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 ● ●

마을어업마을어업마을어업마을어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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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면허어업의 면허 주체는 개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및 어업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각 면허어업의 면허주체를 보면 <표 3-4>와 같은 데, 수협과 

어촌계는 모든 면허어업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어업법인은 마을어업을 제외한 모든 면

허어업에, 개인은 협동양식업과 마을어업을 제외한 면허어업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허가41)어업’이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원양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

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

안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해상종묘생산

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구획어업 등 허가를 받아 어선어업을 영위하거나, 육상에서 인공적으

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육상에

서 시설을 설치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종묘생산어업, 일정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선 또는 

5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이동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구획어업등을 말한다(수산업법 제41조). ‘신고어업’이란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

업으로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어

업활동을 하여야 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원칙으로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서 계속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수산업법 제43조)4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도 공익상 필요

에 의한 어업제한 및 취소 등의 규정이 준수된다(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41) 허가는 어느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때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또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대법원 선고, 1956. 3. 10 선고, 

4288)으로 금지해제를 통한 어업허가,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이 그 예이다.

42) 신고어업에는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등이 있다. 이는 면허나 허가어업 

보다 더 많은 제한과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서 단순한 보상 목적의 신고어업은 방지되고 있다.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은 해당되지 않는 한 법률상의 어업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단순한 어장 

이용권에 불과하나 허가, 신고를 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상의 대상이 된다

(김봉구 외, 200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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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연안어장의 관리방식관리방식관리방식관리방식

  어촌계는 연안어장의 이용 및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한국, 일본 등에 

고유한 어업권 어업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어업권 어업은 물권적 특성, 

타어업과의 경쟁배제, 어촌사회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태동하고 있는데,43) 특히 그중에

서도 어촌사회의 물적 기반을 여하히 이루어줄 것인가 하는 정책적 관점이 끊임없이 고

려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법 개정의 과

정은 어업권에 대하여 산업적 발전여부와 연안 어촌에 대한 물적 기반 조성이라는 양측

면의 줄타기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62년 어촌계 발족 당시부터 

한동안은 연안 어촌에 대한 물적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어촌계에 연안어장의 이용권

을 집중해 주는 성격이 강하였던 반면, 1970년 급속한 산업발전 시기에는 재산권적 성

격의 강화로 생산을 촉진하는 산업적 발전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1990년대 이후는 변모되어 가는 연안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

어장을 축소한 반면 다양한 양식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큰 줄기의 명확한 정책방향

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어촌계가 면허주체로 됨과 동시에 연안어장 관리도 어촌계에 귀속되었다. 어촌

계가 면허의 주체가 되지 않고 수협이 면허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수협이 어업

권 관리의 책임조직이었으나 1975년 비법인 어촌계에 대해서도 총유형태로 면허가 되

면서부터 연안어장의 관리책임은 수협으로부터 어촌계로 이관되었다.

  어촌계로 이관된 어업권관리는 자율적 어업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어촌계원

들의 합의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업행사자의 자격, 행사자 수, 

어구 어법의 제한, 조업장소와 조업시기의 결정, 어획체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어장

관리규약은 합의로 정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 혹은 지역집단의 강한 결속력으로 인해 이러한 규약은 엄격하게 지켜지

43) 최정윤(1998)은 우리나라 어업권제도의 특징으로서 배타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권

적 특성, 능률적 어업과 비능률적 어업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어장분할이용의 취지, 연안어장 

이용에 있어서 유용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어업의 참입(參入) 배제, 연안어촌

사회의 유지, ‘어장이용의 민주화와 어장의 종합적 이용’이라고 하는 수산업법의 기본정신 추

구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최정윤, 199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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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연안어장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종래와 같이 지구별 수협으로 어장관리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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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실증 실증 실증 실증 분석분석분석분석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사례지역 사례지역 사례지역 사례지역 개관개관개관개관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개관개관개관개관

        1) 1) 1) 1) 입지여건입지여건입지여건입지여건

            (1) (1) (1) (1) 공간적 공간적 공간적 공간적 위치위치위치위치

  영광군은 전라남도 북서해안에 있는 군으로 도서 62개(유인도 11, 무인도 51)를 포

함하여 총 473.8㎢의 면적에 가구는 약 7,996여 세대에 인구는 63,123(2004)에 이르

고 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 서북부에 위치하여 동부에서 노령산맥이 남주하여 성, 태

청, 장암, 불갑, 군유산 등이 있고 장성, 함평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東)쪽은 대

마, 묘량, 양면으로 장성군이 접하여 있고, 서(西)쪽은 백수읍과 염산면이 황해와 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3대 어장인 칠산 바다를 중심으로 대․소 60여군도로 형성된 낙월면이 

있다. 남(南)쪽으로는 불갑면과 군남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北)은 영광군, 대

마, 법성, 홍농 등 4개 읍면이 전라북도 고창군에 접하고 있다. <그림 4-1>은 영광군의 

위치도 이다.

  영광군 염산면은 동경 126° 22′, 북위 35° 10′에 위치하고 있다. 총면적은 65.28㎢ 

으로 영광군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수는 약 2,338 세대이고 인구는 

5,599(2004)이다. 영광군읍으로부터 서남쪽 42.5㎞에 이르는 16㎞ 지점에 위치하고 있

으며, 북쪽으로는 불갑천 하류에 백수읍의 일대를 포함한 일대 평야가 있으며, 동쪽으로 

군남면, 동남쪽의 영광군과 남쪽의 함평군 손불면을 잇는 국도 22호선이 통과하고 있

다. 남서쪽은 해면에 접하여 무안군 해제면을 경계로 형성된 반달형 지형이다. 염산면은 

9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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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 4-1> 4-1> 4-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 96 -

  야월리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리(里)이다. 야월 어촌계는 야월 1구, 야월 

2구, 야월 3구, 야월 4구를 일원으로 한다. 대부분 평지에 위치한다. 자연마을로는 이

리, 야장, 운곡, 월평마을 등이 있다. 이리마을은 처음에는 금호(錦湖)라 칭하다가 바닷

물이 만조 시에는 솜같이 둥둥 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솜리”로 부르다가 그 후 이리로 

불리고 있다. 야장마을은 한때 가음도란 섬 안 들판에 마을을 형성했다고 해서 야장이

라 불러졌으며, 당시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넓은 경지면적에 비유하여 야장이

라 불리게 되었다. 운곡마을은 훗날 칠산도가 육지로 될 경우 창고가 지어질 것으로 예

측하여 운곡이라 하였고 월평마을은 달이 수평선 넘어 평평한 곳에 진다하여 월평이라 

칭하였다.

  두우리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리(里) 이다. 두우 어촌계는 두우리 1구, 두

우리 2구, 두우리 3구를 일원으로 한다. 바닷가 마을이며 천일제염업이 행해진다. 자연

마을로는 당두(唐斗), 상정(上亭), 창우(昌牛) 마을 등이 있다. 당두 마을은 마을 뒷산이 

닭형으로 되었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닭머리라고 불러 오다가 해방이후에 한자 표기로 

당두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상정마을은 마을이 급경사이고 높은 곳에 위치하며 정(亭)자와 

같다고 해서 상정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창우마을은 마을 뒷산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닮았고 흰 바위가 소의 꼬리 부분으로 백수읍 쪽에 소의 굴레가 있어 소가 푸른

강을 건너 백수 쪽으로 간다 하여 창수(昌洙)라고 불렀으나 해방 후 창우라고 하였다.

  옥실리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리(里)이다. 옥실 어촌계는 옥실 1구, 옥실 

2구, 옥실 3구, 옥실 4구를 일원으로 한다. 대부분 평지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제염업이 

행해진다. 자연마을로는 신옥, 와룡, 내묘, 송정, 미동, 소무, 송촌, 대무마을 등이 있다. 

옥실 1리 신옥44)은 옥실리 지형이 구슬처럼 연결되었다 하여 옥실리로 칭하다가 현재는 

신옥이라 한다. 옥실 2리 와룡마을은 마을의 지세가 용이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와룡이

라 불렀다. 옥실 2리 내묘마을45)은 마을 형국이 고양이 머리를 닮았다 하여 괴머리라 

44) 광주 무등산 정기가 불갑산 정기로 이어져 다시 월암산 정기를 받아 마을 뒷산의 창고봉 하

단에 있는 신옥 마을 형국이 가마솥 형국이라 하여 가마동이라 불러오던 중 1922년 간척공

사 미후 각 성씨들이 모여들어 성촌을 이루었다. 옥실리 지형이 구슬처럼 연결되었다 하여 옥

실리로 칭하다가 왜정이후 신옥실리라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신옥이라 칭한다. 조선조 말에는 

육창면에 속하다가 군남면에서 1983년 본 면에 편입되었다.

45) 마을 형국이 고양이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괴머리라 불렀으며, 마을 바로 앞에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한다고 해서 쥐섬이 있었으며, 그 후 마을이 크게 조성되어 분리되면서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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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으며, 그 후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묘라고 부른다. 옥실 2리 송정마을은 일

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오가면서 노송을 정자 삼아 쉬면서부터 송정이라 부르기 시작했으

며 옥실 3리 미동마을은 간척지를 막아 농토가 많아지면서 쌀이 많이 생산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미동으로 부른다. 옥실 4리 송촌은 마을 앞, 뒷산에 소나무가 많아서 송촌이

라 부르며 대무, 옥실 3리 소무 마을은 옥실 4리 대무마을은 옥녀봉의 모습이 춤추며 

비파 타는 형상이라고 해서 부실리라 했으나 일제시대 이후 소무와 대무 2개 마을로 

분리되었다.

  영광군 흥농읍은 동경 126° 26′, 북위 35° 26′에 위치하고 있다. 영광군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 인접하고 남쪽으로 법성면, 북서쪽으로 고

창군 상하면에 접하며, 서쪽으로 황해에 면한다. 금정산(264m)이 서쪽 해안에 솟아 있

을 뿐 대부분이 저평하며 남쪽에는 구암천이 흘러 법성면과 면계를 이룬다. 홍농읍의 

총면적은 38.09㎢ 으로 영광군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수는 2004년 현재 3,304 

세대로 인구는 8,915명이다. 

  계마리는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리(里)이다. 바닷가에 접한 마을로 대부분의 

평지이다. 자연마을로는 가마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1627년 인조 5년에 보명대사가 

이곳에 와 말이 해변을 향해 오는 형국은 마래라 하는데 본 마을은 말의 꼬리가 피어나

는 형국으로 가마미라 했다고 한다. 관광유원지로 가마미 해수욕장이 있다.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서울특별시 318.4㎞, 광주광역시 48.0㎞, 목포시 74.0㎞의 거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동점은 대마면 성산리, 극서점은 낙월면 오도리, 극남점은 염산

면 옥실리, 극북점은 홍농읍 성산리이다.

  영광군읍을 중심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지난다. 

법성포에서 인근의 송이도에 연결하는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가마미․두우리 해수

욕장을 비롯하여 원불교 성지, 백제시대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창건하였다는 불갑

사, 조선시대에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법성진성, 안마도, 송이도, 하낙월도 등

이 주요 관광지이다.

  영광군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 개통되고,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된 서남해안 일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묘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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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가 홍농에서부터 기점으로 하고, 광주․영광군간 국도 22호선의 4차선 도로가 

2003년 완공되어 영광군에서 서울까지는 318㎞로 고속버스가 40분 간격으로 1일 20

회 운행되고 있다. 광주는 1시간 거리이며 5분 간격으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교

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다. 무안군 국제공황의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국제적

인 동북아 물류거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염산면은 해안에 면해 있지만 정기항로가 없어 낙월면과 무안군 해제면과는 해안선으

로 연락하고 있으며, 지방도로가 염산면의 북부를 동서로 지나는 불갑면에서 영광군-함

평 국도와 연결되고 있다. 사례 연구 지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2>

와 같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2> 4-2> 4-2> 4-2>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연구지역 연구지역 연구지역 연구지역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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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자연환경 자연환경 자연환경 자연환경 및 및 및 및 해황해황해황해황

  소백산맥에서 분기한 노령산맥 줄기가 뻗어 나와 해안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고성산

(古城山, 546m)․태청산(太靑山, 593m)․장암산(場巖山, 487m) 등이, 서쪽에 봉화령(烽火

嶺, 374m)․수리봉(351m) 등이 솟아 있으며, 남쪽에는 불갑산(佛甲山, 516m)․모악산(母

岳山, 348m)․군유산(君遊山, 403m) 등이 있다. 곳곳의 산지에서 발원하는 와탄(瓦灘)․고

령(高靈)․불갑(佛甲)․설매(雪梅)․구암(九巖) 등의 하천이 황해로 흘러 해안에 좁은 평야를 

이룬다.

  묘량면 월암리와 불갑면 모악리 지역에서 발원한 유수는 불갑 저수지를 이루고 다시 

불갑천(준용하천)으로 흘러 불갑들과 군서 평야, 군남 지내들, 백수, 염산의 평야지역과 

백수 하사리, 염산 두우리를 거쳐 서해로 유입되고, 대마면 성산리와 묘량면 월암리에서 

발원한 유수는 대산천, 대마천, 묘량천이 합류하고 다시 영광군천과 덕호천이 합류, 와

탄천(준용하천)을 이루어 법성포(백수 구수리와 법성 진내리)를 거쳐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 

  영광군은 안마도(鞍馬島)․송이도(松耳島)․낙월도(落月島)로 대표되는 도서지역은 총 62

개의 크고 작은 섬을 이루고 유인도가 11개, 무인도가 51개로 분포되어 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199.15㎞(2004)로 간척사업으로 길어졌다. 염산면의 해안선의 길이는 44.95㎞

으로 무인도 6개로 총 6개의 도서가 있으며, 홍농읍의 해안선 길이는 14.4㎞로 무인도 

2개로 총 2개의 도서가 있다. 영광군의 전체적인 지형은 동부 산간지와 중부 구릉지, 

서부 평야지로 구분되고 서해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간석지가 넓어 좋은 항구가 발달하기에 불리하다. 그러나 북서

쪽의 법성포는 좋은 기항지(寄港地)이자 어업근거지를 이룬다. 그리고 염산 옥실․두우리․

백수 약수․백암리 등 갯벌 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연안지역 자연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영광군은 몬순 기후권에 속하며 여름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겨울

에는 대륙성 기후로 변하여 한랭건조 하다. 대체적으로 여름이 길고 강수량이 많은 편

이어서 2004년도 기준 연평균 기온 13.9℃ 이고, 최저는 1월의 -7.8℃, 최고는 8월 

34.6℃에 달하고 있어 한서의 차가 심하다. 일조시간은 2,258.3 시간으로 미곡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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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후 조건하에 있다. 영광군의 연평균 강수량 1,494㎜(2004)로 특히 눈이 많이 

내린다. 염산면의 연평균 강수량은 10,962㎜ 이고 홍농읍은 연평균 강수량이 1,2049㎜ 

이다.

  기상상태는 2004년 기준으로 맑은 날이 82일, 흐린 날이 92일, 최심적설은 15.7㎝, 

평균습도는 71%이며, 전라남도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연간 최대 풍속은 17.2㎧, 평균풍속은 3.7㎧이다.

  영광군은 여름철에는 동중국 해류의 지류가 인근 해역을 따라 북상하고, 겨울철에는 

한류가 남하하여 조기․민어․멸치․삼치 등 온대성 어족과 대구․가오리 등의 한대성 어족이 

풍부하여 안마군도를 중심으로 한국 3대 어장의 하나인 칠산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연

안의 넓은 간석지와 얕은 바다는 각종 조개류의 서식장이 되고 있으며 김과 톳 등의 양

식이 성행하고 있다. 대표 어종이었던 참조기의 어획은 오늘날 마구 잡아들이고 간척과 

매립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옛날부터 진상품으로 유명한 굴비는 참조기를 말린 것으로 주로 법성포에서 가내공업

으로 생산하고 있다. 법성포(法聖浦)는 서해안의 주요 어항이며, 영광군굴비46)는 법성포 

46) 굴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조기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

린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류는 모두 민어과에 속하며 한국 연안에서 잡히는 것은 5속(屬) 13

종(種)에 달한다고 하지만 영광군굴비는 신선한 참조기로만 가공한다.

   이 참조기는 석수어(石首魚 : 머릿속에 단단한 뼈가 있기 때문)라고도 한다. 산란을 위해 동

지나 해역에서부터 추자도와 흑산도 해역을 거쳐 서해안으로 회유를 하는 참조기가 3월(음

력)중순 곡우 사리경 칠산 앞바다를 지날 때 가장 알이 충실하고 황금빛 윤기가 있어 이때 

잡은 참조기를 가공 건조한 것을 영광군굴비라고 한다.

   영광군굴비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 때부터 유래되어 온 것으로 해역에서 월동한 조기가 해

빙기가 되면 산란하기 위하여 연평도까지 북상하는 도중 영광군 법성포 근해인 칠산 앞바다

에서 4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산란하기 때문에 알이 들어 맛이 좋고 대량으로 잡혀 이때

의 조기가 영광군굴비의 진맛을 나타낸다. 영광군굴비는 예부터 임금님의 수랏상에 으뜸으로 

오르는 법성포 생산의 특산품이다. 굴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고려 16대 예종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왕비로 들여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였다. 그

리고 인종에게도 3녀와 4녀를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권세를 독차지하고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군 법성포로 유배시켰다. 그는 유배지에서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칠산 앞바다에

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고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고 

뜻을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 그때부터 영광군굴비는 임금님의 수랏상에 

진상되고 궁궐에서부터 영광군굴비가 명물로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www.yg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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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다인 칠산해(七山海)에서 잡히는 조기를 말린 것이다. 서해의 조기가 줄어들면서 현

재는 추자도와 흑산도에서 잡힌 조기도 법성포에 들어온다. 1965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천일제염은 영산면의 봉남․야월․두우․옥실리와 백수읍의 하사․약수․백암

리 등지에서 생산한다.

        2) 2) 2) 2) 인문 인문 인문 인문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여건여건여건여건

            (1) (1) (1) (1) 가구 가구 가구 가구 및 및 및 및 인구인구인구인구

  영광군의 가구수는 2004년도 현재 25,100 가구, 인구는 63,123명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농어촌

이 경험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영광군도 예외일 수 없었다.    <표 4-1>에서처럼    

2002년도에 67,192명이었는데 2004년도에 63,123명으로 4,069명이 감소하였다.    계마 

어촌계도 현재 187세대로 2년 사이에 세대수가 6 세대수가 줄어들었으며, 야월 어촌계와 

옥실 어촌계의 세대수 증감률은 0이다. 그리고 두우 어촌계는 5세대가 증가 하였으나 

가구당 인구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영광군의 인구 및 세대 구성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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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 4-1> 4-1> 4-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인구 인구 인구 인구 및 및 및 및 세대 세대 세대 세대 구성구성구성구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읍 읍 읍 읍 ․․․․    면 면 면 면 
연  연  연  연  도도도도 세  세  세  세  대대대대

인  인  인  인  구구구구 인구밀도인구밀도인구밀도인구밀도

((((명명명명////㎢㎢㎢㎢))))

가구당 가구당 가구당 가구당 

인  인  인  인  구 구 구 구 계계계계 남남남남 여여여여

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2002 25,251 67,192 33,375 33,817 141.8 2.72.72.72.7

2004 25,100 63,123 31,384 31,739 133.2 2.52.52.52.5

홍농읍홍농읍홍농읍홍농읍
2002 3,466 10,025 5,063 4,962 263.1 2.92.92.92.9

2004 3,304 8,915 4,542 4,373 234.0 2.72.72.72.7

계  마
2002 193 539 282 257 - 2.8

2004 187 496 268 228 - 2.7

염산면염산면염산면염산면
2002 2,376 6,113 3,048 3,065 93.6 2.62.62.62.6

2004 2,338 5,599 2.791 2,808 85.7 2.42.42.42.4

야월 1
2002 92 253 129 124 - 2.8

2004 92 221 118 103 - 2.4

야월 2
2002 86 239 116 123 - 2.8

2004 84 221 109 112 - 2.6

야월 3
2002 51 117 62 55 - 2.3

2004 52 111 59 52 - 2.1

야월 4
2002 32 74 40 34 - 2.3

2004 33 70 39 31 - 2.1

두우 1
2002 97 234 116 118 - 2.4

2004 95 221 107 114 - 2.3

두우 2
2002 49 124 66 58 - 2.5

2004 54 119 62 57 - 2.2

두우 3
2002 39 88 44 44 - 2.3

2004 41 84 43 41 - 2.0

옥실 1
2002 91 238 114 124 - 2.6

2004 83 218 106 112 - 2.6

옥실 2
2002 56 134 69 65 - 2.4

2004 63 140 66 74 - 2.2

옥실 3
2002 53 122 59 63 - 2.3

2004 53 115 56 59 - 2.2

옥실 4
2002 132 397 195 202 - 3.0

2004 131 367 176 191 - 2.8

참고자료 : 영광 통계연보, 영광군, 2005.

  <그림 4-3>에 의하면 영광군의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0~40세까지는 남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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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여자보다 더 큰데 비해 50세 이상부터는 연령이 고령화가 될 수록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아기, 

청장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영

광군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

로 인해 노동력 부족, 독거노인 증가 등 여러 가지 농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광군의 

남녀 인구 피라미드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3> 4-3> 4-3> 4-3>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인구 인구 인구 인구 피라미드피라미드피라미드피라미드

            (2) (2) (2) (2) 어촌계별 어촌계별 어촌계별 어촌계별 현황현황현황현황

  영광군의 어촌계별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사례연구 지역인 염산면

이 홍농읍보다 마을규모가 큰데 그중 옥실 어촌계가 어업구성비가 가장 높다. 과거에 

어장이 풍부하고 원자력발전의 온배수 문제나 바다 오염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어업종사 인구들이 많았지만 어업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짐에 따

라 현재 젊은 사람들은 어촌을 떠나고 있고 겸업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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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2> 4-2> 4-2> 4-2>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별 어촌계별 어촌계별 어촌계별 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

(단위 : 가구, 명)

읍면별읍면별읍면별읍면별 연 연 연 연 도도도도

어 어 어 어 가 가 가 가 인 인 인 인 구구구구 어업 어업 어업 어업 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

합  합  합  합  계계계계
호당호당호당호당

인구인구인구인구
남남남남 여여여여 전 전 전 전 업업업업 겸 겸 겸 겸 업업업업 계계계계

호  호  호  호  당당당당

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
남남남남 여여여여

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2000 2,570 3.1 1,326 1,244 … … 1,478 1.8 859 619

2001 3,852 2.4 2,041 1,811 1,103 2,749 2,992 1.9 1,645 1,347

2002 3,852 2.4 2,041 1,811 1,103 2,749 2,992 1.9 1,645 1,347

2003 3,291 2.1 1,705 1,586 1,360 1,931 2,004 1.6 1,066 938

2004 3,291 2.1 1,705 1,586 1,360 1,931 2,004 1.6 1,066 938

홍농읍홍농읍홍농읍홍농읍
2001 280 3.3 159 121 … … 145 1.7 90 55

2004 306 3.1 163 143 173 133 200 1 140 60

염산면염산면염산면염산면
2001 530 2.9 257 273 … … 333 1.9 182 151

2004 510 2.8 247 263 173 337 313 1.8 172 141

참고자료 : 영광 통계연보, 영광군, 2005.

  홍농읍은 전통 농수산물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영광군원전으로 아파트 단지와 상

권이 발달한 도․농 복합 형태이다. 특산물로는 태양초고추, 화훼, 대하, 꽃게 등이 있다. 

염산면은 7개리가 바다와 연접되어 광활한 간척지에서 양질의 미맥과 해산물이 풍부하

고 연안어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미맥은 단일 읍․면으로는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자

랑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로는 젓갈류, 포도, 소금, 해태, 시설채소, 화훼, 간척지 쌀 등

이 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 지역인 야월, 옥실, 두우, 계마 어촌계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표 4-3>, <표 4-4>와 같다. 

  <표 4-3>의 내용에 의하면, 야월 어촌계는 어가는 35가구, 어업인구는 102명이다. 

야월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업으로 48㏊를 바지락, 굴, 김 등의 양식어업으로 면허를 받

았다. 그러나 바지락 양식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자금부족으로 현재 바지락 

양식은 거의 포기했고, 김양식도 그리 잘되는 편이 아니어서 굴양식 10ha에만 어촌계



- 105 -

원들이 자율관리어업을 하면서 열성을 쏟아 붓고 있다. 야월 어촌계의 공동체 구성원 

111명 중 74명이 겸업으로 농사와 상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겸업을 하는 이유도 어업

만을 종사하기에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2006년 현재 야월 어촌계원의 수

는 86명으로 2004년 통계보다 25명이 감소하였다.

<<<<표 표 표 표 4-3> 4-3> 4-3> 4-3>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연구지역 연구지역 연구지역 연구지역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현황현황현황현황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가구가구가구가구((((호호호호)))) 인구인구인구인구((((명명명명)))) 유  유  유  유  형형형형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수수수수
자  자  자  자  연연연연

마을수마을수마을수마을수전체전체전체전체 어가어가어가어가 전체전체전체전체 어업어업어업어업 종사별종사별종사별종사별 입지별입지별입지별입지별
계  계  계  계  원원원원

준계원준계원준계원준계원
계계계계 전업전업전업전업 겸업겸업겸업겸업 피용피용피용피용

계마계마계마계마 491 35 419 118 어선어업 연안촌락 102 66 32 4 - 2

두우두우두우두우 188 42 128 110 복합어업 연안촌락 124 36 88 - - 3

야월야월야월야월 257 35 626 102 양식어업 연안촌락 111 37 74 - - 4

옥실옥실옥실옥실 327 44 854 123 복합어업 연안촌락 121 53 67 1 - 5

참고자료 :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12. 31.

<<<<표 표 표 표 4-4> 4-4> 4-4> 4-4>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척척척척)))) 수산물생산실적수산물생산실적수산물생산실적수산물생산실적((((백만 백만 백만 백만 원원원원)))) 공 공 공 공 동 동 동 동 시 시 시 시 설설설설

무동력무동력무동력무동력 동력동력동력동력 물량물량물량물량 금액금액금액금액 주생산물주생산물주생산물주생산물 회관회관회관회관
공동공동공동공동

창고창고창고창고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 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 기타기타기타기타

두우두우두우두우 - 33 83 239 백합, 선어, 실뱀장어 1 - 2 -

야월야월야월야월 - 34 145 485 김 1 - 2 -

옥실옥실옥실옥실 - 75 110 253 선어, 김 1 - 1 - 1

계마계마계마계마 - 60 182 435 중하, 대하, 꽃게 1 1 2 - 2

참고자료 :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12. 31.

  옥실 어촌계는 어가 44가구, 어업인구 123명이다. 옥실 어촌계는 자율관리어업으로 

어선어업을 하고 있고 70ha 정도 김양식을 하고 있다. 어선의 종류는 유자망, 개량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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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등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 옥실 어촌계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산물이 병치이다. 두 

번째로는 오도리 즉, 보리새우이고 세 번째는 젓갈류인 김장새우가 많이 잡힌다. 이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집계한 <표 4-4> 수산물 내용과 연구자가 옥실 어촌계장과

의 인터뷰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옥실 어촌계는 2004년 어촌계구성원 121명

중 67명이 겸업을 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어촌계 구성원은 130여명으로 9명이 증가

했다. <표 4-3>에 의하면 2004년 어촌계 구성원 중 55%가 겸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는데 옥실 어촌계장 석오성씨에 의하면 어촌계원 중 90% 이상이 어업을 하고 있고 

겸업을 하고 있는 인구는 10%도 안 된다고 하였다. 옥실 어촌계의 겸업인구 중 농사를 

짓는 인구의 대부분은 옥실 1, 2구에 분포되어 있다.

  두우 어촌계는 어가는 42가구, 어업인구는 110명으로 어패류인 바지락, 동죽, 백합 

양식을 자율관리어업으로 하고 있다. 허가 면적은 바지락이 50ha, 동죽하고 백합이 

500ha로 마을 공동어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밖에 두우 어촌계 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수산물은 서대하고 꽃게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집계한 <표 4-4> 수산물 내용과 

연구자가 두우 어촌계장과의 인터뷰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두우 어촌계는 

2004년 124명의 구성원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88명이 겸업을 하고 있었다. 2006년 

현재 어촌계 구성원의 인구는 130여명 정도로 6명이 증가하였다. 두우 어촌계 함형수씨

에 의하면 현재 90%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계마 어촌계는 어가는 35가구이고 어업인구는 118명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어선

어업을 하고 있다. 어선의 종류가 대부분이 자망, 개량안강망, 새우 삼중자망 등으로 면

허기간은 5년이다. 계마 어촌계에서 주로 잡히는 수산물의 종류는 대하가 가장 많이 잡

히고, 9월 달부터는 꽃게, 그리고 4월, 5월, 6월은 중하순으로 잡힌다. 계마 어촌계는 

2004년 102명의 구성원 중 전업 인구가 66명이고 겸업인구가 32명 대부분은 농업보다

는 상업 쪽이나 일용직을 많이 하고 있다. 계마 어촌계는 어촌계 구성원 중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을 선별하는데 2005년에는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이 2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38명으로 증가했다.

  영광군의 공업은 음식료품업과 비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군서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홍농읍 계마리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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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개관개관개관개관

        1) 1) 1) 1) 입지여건입지여건입지여건입지여건

            (1) (1) (1) (1) 공간적 공간적 공간적 공간적 위치위치위치위치

  무안군은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하여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바

다건너 영광군과 접하고 감방산이 함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영산강을 경

계로 나주시, 영암군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목포시와 신안군에 인접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표 표 표 표 4-5> 4-5> 4-5> 4-5> 무안군의 무안군의 무안군의 무안군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단단단단
경도위도의 경도위도의 경도위도의 경도위도의 극점극점극점극점

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
지  지  지  지  명명명명 동  동  동  동  경경경경 북  북  북  북  위위위위

동단동단동단동단 몽탄면 이산리 126°32′9″ 34°55′10″ 동서간 29.5㎞

서단서단서단서단 해제면 석용리 126°15′0″ 35°7′30″

남단남단남단남단 일로읍 망월리 126°30′6″ 34°44′12″ 남서간 46.0㎞

북단북단북단북단 해제면 저  도 126°20′30″ 35°8′15″

참고자료 : 무안 통계연보, 무안군, 2005.

  노령산맥이 감방산, 유달산, 국사봉을 남북으로 이어 목포시의 유달산에 연결되어 있

으며 국도 1호선을 따라 청계, 삼향일대를 연결하는 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있고 동남을 

횡류하는 영산강은 무안군과 영암을 잇는 하구둑의 완공으로 전천후 농토 조성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 4-4>는 무안군의 위치도 이다.

  <그림 4-4>에 의하면 무안군은 1번 국도와 호남선 철도가의 남북으로 관통하며 국

도는 무안군의 서부를 철도는 동부를 각각 지난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부와 동부 사

이를 지나게 되어 있다. 철도는 무안군․몽탄․명산․일로․임성리 등의 5역을 통과하고, 1번

국도 809번․811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무안군읍은 이 지방의 청계육상교통의 중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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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도로 총연장은 375㎞로 포장률은 76%이다. 그 가운데 고속도로 23㎞(포

장률 100%), 국도 52㎞(포장률 100%), 지방도 110㎞(포장률 96%), 군도 193㎞(포장

률 54%) 이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 4-4> 4-4> 4-4>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마동 마을은 전라남도 무안군 남쪽 끝에 있는 삼향면에 소재하고 

있다. 동쪽은 일로읍, 남쪽은 목포시, 북쪽은 청계면에 접하고 서쪽은 황해에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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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향면은 임성․남악․용포․맥포․유교․왕산․지산 등 7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가 삼향면의 남단에 종착하며 광주-목포 간 고속도로가 서부를 지나고 호남선이 삼향

면의 남부를 지난다. 현재 삼향면의 도로 총연장은 57.8㎞이다. 그 가운데 국도는 포장률

이 5.6㎞이고, 지방도는 7.1㎞이며, 군도는 45.1㎞이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무안군반도․해제반도․망운반도와 다도해 작은 섬들의 수려한 해

상경관 및 삼향면 유교리 군상동 마을의 봄철 벚꽃, 승달산 등이 있다. 톱머리 해수욕장

은 2㎞에 달하는 하얀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잘 어우러져있으며,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 

여름 피서객이 많다. 수려한 해상경관과 승달산 등 개발 가능한 잠재적 관광자원을 보

유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2) (2) (2) (2) 자연환경 자연환경 자연환경 자연환경 및 및 및 및 해황해황해황해황

  무안군은 육지나 도서를 막론하고 해발고도 400m 이상 되는 산지는 없고, 낮은 구릉

과 평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안군 전체가 대체로 3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

며, 노령산맥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에는 연증산(301m)․마협봉(286m)․승달산

(333m) 등이 솟아 있다. 서쪽은 서해에 면해 있으며, 해제반도와 무안군반도가 각각 서

북쪽․서남쪽으로 돌출해 있다. 영산강이 동쪽과 남쪽 군계를 따라 곡류하며, 남쪽 군계

에는 영산호가 조성되어 있다. 그밖에 하천 발달은 미약해, 곳곳에 많은 저수지가 축조

되어 있다. 해제면 양월리와 신안군 지도읍 사이, 망운면 피서리와 청계면 서호리 일대

의 습지는 간척사업을 통해 농경지화 되었으며, 해제면 송석리와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간에도 간척사업이 행해질 계획이다. 

  2004년 현재 무안군은 유인도가 2개, 무인도가 25개로 총 27개의 도서지역이 있고, 

그 중 삼향면은 4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총 4개의 도서지역이 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무

안군은 220.3㎞이고, 삼향은 15.9㎞ 이다. 

  삼향면은 오룡산(226m)․전봉산(186m)․봉수산(205m)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m 이

내의 구릉성 산지가 많다. 해안은 드나듦이 복잡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수심이 얕아 항만의 발달은 거의 없고 다만 반도 남단의 목포항이 있을 뿐이다. 탄도․닭

섬 등 27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남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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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이 나타난다. 연평균 기온 14.

0℃ 내외, 1월 평균기온 1.0℃ 내외로 최저는 -7.8℃이고, 8월 평균기온 26.1℃ 내외로 

최고는 34.6℃, 연평균 강수량 1,483.3㎜이다. 식생은 동백나무․개서나무 등의 난대림이 

무성하다. 기상상태는 2004년 기준으로 맑은 날이 82일, 흐린 날이 92일, 최심적설은 

8.0㎝, 평균습도는 71%이다. 또한 연간 최대풍속은 17.2㎧, 평균풍속은 4.1㎧ 이다.

        2) 2) 2) 2) 인문 인문 인문 인문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여건여건여건여건

            (1) (1) (1) (1) 가구 가구 가구 가구 및 및 및 및 인구인구인구인구

  무안군은 전라남도 서부 중앙에 있는 군으로 3개의 반도와 2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무안군읍․일로읍․삼향면․몽탄면․청계면․현경면․망운면․해제면․운남면 등 2개읍 7

개면 105개 동리가 있다. 군청소재지는 무안군읍 성동리이다. 

  전체적으로 인구유출지역이다. <표 4-6>의 인구추세를 보면 1970년 13만 1,788명, 

1980년 11만 5,238명, 1990년 9만 579명, 1995년 7만 5,049명으로 1970-1995년에 

약 75.6%의 극심한 인구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과 이촌향도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의 결과이다. 인구 2만 명이상

인 지역은 없으며, 일로읍․무안군읍․해제면에 약 43%의 인구가 모여 있다. 이에 관한 내

용은 <표 4-6>이고 인구 피라미드 <그림 4-5>와 같다.

<<<<표 표 표 표 4-6> 4-6> 4-6> 4-6>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인구 인구 인구 인구 및 및 및 및 세대구성세대구성세대구성세대구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읍읍읍읍․․․․면 면 면 면 
연  연  연  연  도도도도 세  세  세  세  대대대대

인  인  인  인  구구구구 가구당가구당가구당가구당

인  인  인  인  구 구 구 구 계계계계 남남남남 여여여여

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
2002 24,931 66,240 33,197 33,043 2.7

2004 24,909 62.869 31,157 31,298 2.5

삼향면삼향면삼향면삼향면 2004 2,767 7,773 4,028 3,745 2.8

참고자료 : 무안 통계연보, 무안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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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5> 4-5> 4-5> 4-5>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인구 인구 인구 인구 피라미드피라미드피라미드피라미드

  <그림 4-5>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안군의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10~39세 사이는 

남성 인구가 더 많고, 연령이 고령화가 될 수록 여성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무안군

도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아기, 청장년층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농

촌문제를 가지고 있다.

            (2) (2) (2) (2)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현황현황현황현황

  무안군의 어촌계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사례연구 지역인 삼향면은 

과거에 어장이 풍부하고 바다 오염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어업종사 인구들이 많

았지만 어업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는 젊은 사람들은 어촌

을 떠나고 있고 겸업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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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7> 4-7> 4-7> 4-7>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

(단위 : 가구, 명)

읍면별읍면별읍면별읍면별
연  연  연  연  

도도도도

어 어 어 어 가 가 가 가 인 인 인 인 구구구구 어업 어업 어업 어업 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

합계합계합계합계 호당인구호당인구호당인구호당인구 남남남남 여여여여 전업전업전업전업 겸업겸업겸업겸업 계계계계
호  호  호  호  당당당당

종사자종사자종사자종사자
남남남남 여여여여

무안군무안군무안군무안군

2000 2,728 3.14 1,353 1,375 116 795 - - - -

2001 3,811 3.14 1,861 1,950 41 1,172 - - - -

2002 3,795 3.13 1,895 1,936 41 1,172 - - - -

2003 3,902 3.09 2,010 1,892 85 1,177 - - - -

2004 3,905 3.09 1,893 2,012 86 1,178 2,275 1.8 1,092 1,183

삼향면삼향면삼향면삼향면 2004 232 3.74 119 129 14 48 - - - -

참고자료 : 무안 통계연보, 무안군, 2005.

  본 논문의 사례연구 지역인 마동 어촌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8>, 

<표 4-9>와 같다. 

<<<<표 표 표 표 4-8> 4-8> 4-8> 4-8>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연구지역 연구지역 연구지역 연구지역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현황현황현황현황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가구가구가구가구((((호호호호)))) 인구인구인구인구((((명명명명)))) 유  유  유  유  형형형형 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
자  자  자  자  연연연연

마을수마을수마을수마을수전체전체전체전체 어가어가어가어가 전체전체전체전체 어업어업어업어업 종사별종사별종사별종사별 입지별입지별입지별입지별
계  계  계  계  원원원원

준계원준계원준계원준계원
계계계계 전업전업전업전업 겸업겸업겸업겸업 피용피용피용피용

마동마동마동마동 430 180 1,200 250 복합어업 연안촌락 87 6 81 - - 12

참고자료 :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12. 31.

<<<<표 표 표 표 4-9> 4-9> 4-9> 4-9>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척척척척))))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공동시설공동시설공동시설공동시설

무동력무동력무동력무동력 동력동력동력동력 물량물량물량물량 금액금액금액금액 주생산물주생산물주생산물주생산물 회관회관회관회관
공동공동공동공동

창고창고창고창고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 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 기타기타기타기타

마동마동마동마동 - 99 380 1,200 해태, 낙지 1 1 1 1

참고자료 :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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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동 어촌계는 어가 180 가구, 어업인구 250명이다. 

마동 어촌계는 자율관리 어업으로 어선어업을 하고 있고, 200ha 정도 굴양식을 하고 

있으며 80ha 정도 김양식을 하고 있다. 어선의 종류는 연안복합, 연안연승, 연안자망이나 

통발 등을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다. 마동 어촌계에서 많이 잡히는 수산물이 낙지이다. 

마동 어촌계는 2004년 현재 어촌계구성원 87명중 81명이 겸업을 하고 있다. 마동 어촌

계의 겸업인구 중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반농반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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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정부의 정부의 정부의 정부의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관리제도관리제도관리제도관리제도

1. 1. 1. 1.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조직권의 조직권의 조직권의 조직권의 보장보장보장보장

  우리나라의 경우「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제39조에 의하면 어장관리규

약에는 당해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입어기

간․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

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어업의 시기, 어장의 시설물 및 사용어구의 종류, 자

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

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매우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어업자

원보호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

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건수 한도 내에서 어업허가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어

장관리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 면허를 받은 자 및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 즉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횟수를 조정하거나 청소주기 3년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중 종묘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만 살포의 종

류, 살포주기 및 살포수량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거나 

당해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행정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을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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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보할 수 있다. 

  또한「수산업법」제39조에 의하면, 어촌계는 계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업

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

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어촌계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입어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 등의 공동체가 공유자원인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데 필요

한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설계원칙 7 (DP 7)」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정

부는 어촌계가 스스로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고안하고 강제할 자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조직권의 조직권의 조직권의 조직권의 보장보장보장보장

  정부의 연안어장 관리 제도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지역인 영광군 어촌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는 현재 굴양식, 김양식, 바지락 양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야월 어촌계 거주자 이여야 하고 특히 굴양식을 하려면 시

설입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외에 1인당 10만원씩을 자부담이 가능한 어촌

계원만이 굴양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47). 

  입어기간은 10월 달부터 그 다음해 4월 달까지이고 입어방법은 호미나 낫 같은 도구

로 수동식으로 굴을 채취한다. 굴의 생산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업권 행사와 행사 

가능한 기간은 겨울철에만 가능하다. 굴 생산시기 외에 평상시에는 2인 1조의 감시조를 

47) 야월 어촌계에서 성문화된 김양식 규약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논문의<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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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여 어장관리를 하고 불법채취 감시와 어장청소도 겸하고 있다. 야월 어촌계는 양

식어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포획․채취 금지시기를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굴양식의 경우 정부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TAC 년 간 채취량이나 조업횟수 제한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어촌계에서 자치적으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굴은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출하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서 그해 생산량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조업횟수 제한을 특

별히 두지 않는다. 

  현재 야월 어촌계는 자율관리 어업을 하기 때문에 어민들 스스로가 어장 관리와 자원

관리를 하고 있고 영광군청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보다는 영광군 수산관리소의 기술적

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김양식 어업의 입어료 및 행사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해태 

양식업자 규약48)에 명시되어 있지만, 바지락 양식과 굴양식은 아직까지 성문화된 운영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관리 어업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성문화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실 어촌계는 현재 어선어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옥실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옥실 어촌계원이고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업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어촌계 구성원의 자격은 옥실 어촌계 마을 주민이어야 하고 

수협법에 의거해서 6개월 이상 바다에서 종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옥실 어촌계

원이 되어야지만 자율관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49) 

  입어기간은 정부에서 정해준 별도의 채포금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채포가 가능하다. 어선어업의 경우 별도의 포획․채포 금지기간을 정부에서 정해주는데 7

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년 중 한 달간만 금어기로 정해 놓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금어기를 어겼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바로 받고 처벌의 강도도 크기 때문에 어촌계장의 

지휘아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48) 야월 어촌계의 입어료 및 행사료 징수에 관한 해태 양식업자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49) 옥실 어촌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논문의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 117 -

  옥실 어촌계에서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의 경우 정부가 채포량을 제한하거나 조업횟수 

제한 등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옥실 어촌계 같은 경우는 현재 주목망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인데 주목망은 5톤 이하의 어선으로만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이다. 그러나 

옥실 어촌계 어민들이 5톤 이하의 어선으로는 소득이 적어서 배를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였는데 배의 규모가 5톤 이상으로 커져서 현재 옥실 어촌계의 어선어업은 불법어업

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옥실 어촌계장 석오성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석 : 94년도에 주목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목. 나무목(木)자 써서 주목    

망50). 주목망이란 5톤 이하의 어선으로 할 수 있는 어구를 말해요. 근데 이것이 

김영삼 정권 때 어민들이 어획고가 적어서 생계에 지장이 있어 빈곤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것을 탈피해 볼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배도 커야 되고 장비도 현대화되

어야 되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선위주로 어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현대

화 시켜서 바다 멀리까지 가서 작업을 하려면 모든 것이 현대화 되어야 하고 배

도 커져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도 목선에서 FRP로 바뀌게 되

고... 지금 현재 FRP에요. 그래서 5555톤 톤 톤 톤 이하에서 이하에서 이하에서 이하에서 5555톤 톤 톤 톤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상으로 배를 배를 배를 배를 키웠고 키웠고 키웠고 키웠고 장비장비장비장비

도 도 도 도 거의 거의 거의 거의 현대화로 현대화로 현대화로 현대화로 갖춰졌고 갖춰졌고 갖춰졌고 갖춰졌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주목망이라는 주목망이라는 주목망이라는 주목망이라는 어구가 어구가 어구가 어구가 수산수산수산수산

업법에 업법에 업법에 업법에 어긋난다는 어긋난다는 어긋난다는 어긋난다는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5555톤 톤 톤 톤 이하의 이하의 이하의 이하의 주목망인데 주목망인데 주목망인데 주목망인데 5555톤 톤 톤 톤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톤 톤 톤 톤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어선어선어선어선

이 이 이 이 주목망 주목망 주목망 주목망 어구를 어구를 어구를 어구를 할려구 할려구 할려구 할려구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불법이 불법이 불법이 불법이 되어 되어 되어 되어 버린다는 버린다는 버린다는 버린다는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안 안 안 안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싶어서 싶어서 싶어서 싶어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손질을 손질을 손질을 손질을 좀 좀 좀 좀 하자하자하자하자. . . . 불법을 불법을 불법을 불법을 합법화로 합법화로 합법화로 합법화로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보자보자보자보자.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이에 이에 이에 이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법이 법이 법이 법이 국회에 국회에 국회에 국회에 상정이 상정이 상정이 상정이 되어서 되어서 되어서 되어서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수수수수

정을 정을 정을 정을 했나면 했나면 했나면 했나면 앞에다 앞에다 앞에다 앞에다 개량자를 개량자를 개량자를 개량자를 붙여주자고 붙여주자고 붙여주자고 붙여주자고 한 한 한 한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개량된 개량된 개량된 개량된 안강망이다 안강망이다 안강망이다 안강망이다 

해서 해서 해서 해서 개량안강망이 개량안강망이 개량안강망이 개량안강망이 94949494년도부터 년도부터 년도부터 년도부터 폐동을 폐동을 폐동을 폐동을 시작 시작 시작 시작 했어요했어요했어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가

지고 수산관리법이 조금 바꿔져서 다시 재손질을 해야 해서 다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나는 지금 바뻐서 못가고 일부 3명만 서울에 올라가서 손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50) 주목망은 기다란 낭상(囊狀)의 어망을 지주와 닻으로써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

를 포획하는 고정 망어구로서 서해안,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서부 해안에서 많이 사용되었

다. 주요 어획물은 조기였고, 조기 이외에도 각종 어류를 어획하였다. 주목망은 중국인이 창

시한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 진부(眞否)는 가리기 어렵다. 중국의 싼뚱성 연해에서는 일찍

부터 주목망 어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황해에 연한 곳은 한반도 연안이나 중국 연안이 모드 

비슷한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해역에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자연 발생

적으로 주목망 어업이 발달되었을 것이다. 주목망은 갈피(葛皮)로 만들었다. 서해안의 주목망

은 남해안의 어장, 동해안의 후릿그물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재래식 정치망 어구로서 손꼽

히기도 하였다(황갑수, 200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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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연안개량안강망으로 어선운행을 하게 되면 수산업법과 맞지 않아서 불법운

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율관리 공동체의 대표 구성원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옥실 어촌계 구성원들이 연안개량안강망의 불

법운행을 계속 하는 이유는 어업자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이고 또한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에서도 어민들의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어민들이 연안개량안강망을 가지고 어업 운행을 해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만 이 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지

도선 단속 대상으로 불안한 조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더욱이 재해 시 재해보상대상에

서 제외되는 등 어업경영상에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 시급

하다고 본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우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어촌계원이면 누구나 어업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어패류인 바지락, 동죽, 백합을 양식하기 때문에 입어기간은 연중 내내 

이다. 어업권 행사와 행사 가능한 기간은 바지락, 동죽, 백합 등은 연중 내내 어업을 하

기 때문에 어업권 행사 기간과 입어기간도 연중으로 행사하고 있다. 

  두우 어촌계는 정부에서 포획․채취 금지 시기는 따로 정해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산란기간이 포획․채취 금지 시기나 다름없어 이 시기

에는 어촌계원들이 종패보전 소득창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즉 

법정금어기는 없으나 관련 어업인이 서로 합의하여 동죽하고 백합은 10월부터 그 다음

해 5월까지가 산란 기간이자 금어기간이다. 조업기간은 연간 9개월 정도이다. 이러한 

포획․채포 금지시기 외에 조업횟수 제한은 정부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자치적으로 총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한 횟수만큼만 조업을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조

업을 아예 못하도록 규약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주적 금어기 조치와 실시, 

그리고 조업횟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어업인들은 

바지락, 동죽, 백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자주적 어장관리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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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두우 어촌계 규약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51) 그리고 영

광군청 해양 수산과에서 매주 자율관리 어업의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태조사 등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계마 어촌계 주민이고 어촌계

원이어야 하며 자율관리 회원이 되어야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어선어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에 한해서만 어업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계마 어촌계 자율관리 회원은 38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계마 어촌계에서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율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52) 

  입어기간은 정부에서 정한 금어기간과 겨울을 뺀 모든 기간이다. 즉 성어기인 3월, 4

월, 5월, 6월부터 어선어업을 운영하고 금어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두 달

간은 쉬고, 9월, 10월, 11월 말까지 연간 7개월 정도의 조업기간을 갖는다. 겨울철에는 

지역적인 특성상 수심이 낮아서 가까운 곳에는 어획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어를 

하지 않고 그물, 유자망 등의 어구를 주로 시용하고 있다. 

  영광군이나 해양경찰서의 감시․감독은 매우 적극적이다. 어장 오염상태나 자율관리 어

업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기

적으로 계마 어촌계에서도 영광군청에 어촌계의 사업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그

리고 계마 어촌계는 정부에서 정한 금어기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정부의 처벌의 

강도가 커서 어촌계원들은 정부에서 규정한 제도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채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례로 정부는 금어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배들의 처벌수준은 수

산업법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어업정지 등의 제재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

협할 정도의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포획채취량과 조업횟수에 대해서는 어촌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계마 어촌계

원들은 자원보존을 위해 규격미달이나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자율적으로 어민들 스스로

51) 두우 어촌계 회계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4>를 참조하기 바란다.

52) 계마 어촌계 회원의 자격에 관한 자율관리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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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다에 다시 놓아준다. 또한 어장의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어촌계장의 주도하에 어

촌계원이 서로 합의하여 매월 일주일에서 10일정도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두어서 어장

을 쉬고 있다. 그리고 매년 많은 량의 고기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현재 넙치 

60,000미, 골돔 40,000미 정도를 방류하였다. 이러한 자주적 금어기 조치와 실시, 그리고 

자원보존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촌계

원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자원보존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치적인 어장관리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조직권의 조직권의 조직권의 조직권의 보장보장보장보장

  마동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마동 어촌계 거주자이고 어촌

계 구성원이어야지만 어업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어촌계원 중에서 어민의 희망

에 의해서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53) 현재 마동 어촌계는 

낙지, 굴, 김 등을 면허를 받아서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업권 행사기간이 낚지는 

5년, 굴과 김은 10년이다.

  마동 어촌계의 입어기간은 금어기를 뺀 나머지 기간이다. 즉 낙지는 대개 봄, 가을에 

주로 잡히고 굴은 12월부터 4월까지, 김은 9월부터 4월까지이다. 주로 사용하는 어구는 

낚지는 주로 주낙을 사용하고, 굴은 호미로 채취한다. 김은 채취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

서 25일에서 30일마다 한 번씩 채취를 한다.

  마동 어촌계의 경우는 TAC 년 간 채취량이나 금어기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해 주

지 않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입어료는 행사료로 대체하

는데 김발은 1책 당 1,000원씩 받고, 굴은 1년에 30,000원, 낚지는 1년에 배한대당 

30,000원씩 받고 있다.

53) 마동 자율관리 회원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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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유자원 이용자의 이용자의 이용자의 이용자의 명확한 명확한 명확한 명확한 경계경계경계경계

 「설계원칙 1」에 해당하는 공유자원 이용자의 명확한 경계는 정부에 의해 직접 제한

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부는 공유자원인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 어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수산업법」제8조와 제9조에 면허어업을 명시하

여 놓았는데, 제9조에 의하면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협동양식

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

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또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

면이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 등 

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조합에 한하여 면허

한다.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 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

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

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 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산업법 시행령」제10조 1항에 의하면 공동어장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 수심의 한

계를 최간조시(最干潮時)의 평균수심 10미터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공동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조업 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수산업법」제37조는 어촌계의 어장관리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어

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공동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하게 되어있다. 어촌계원이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당

해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것, 둘째,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셋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등이다. 또한 동법 38조에 의하면 어촌

계는 해안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기타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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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안어장 사용자의 경계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는 모든 연안어장의 경우「설계원칙 1 (DP 1)」이 충족되어 사용자의 경계가 

분명한 ‘폐쇄형 공유재(closed CPR)’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원칙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어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어촌계가 성공적으로 연안어장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부의 연안어장 관리제도가 보장하는 자치 조직권과 폐쇄형 공유자원으로서의 장

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기타의 ‘설계원칙’을 마련․운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연안어장은 모두 원칙적으로 Coase(1960)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 법적으로 주어진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연안어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유권의 법적 보장만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군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어촌계와의 보상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2006년 현재 영광군 어촌계의 어업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로 어업권을 승인받기는 

어렵고 기존의 면허어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업권만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어선어업의 경우도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다. 정부

에서도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계속 감척중이고, 기존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안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규어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의 어업권만 갱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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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

  사례연구 지역인 영광군과 무안군에 위치해 있는 각 어촌계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각

종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1. 1.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규칙규칙규칙규칙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규칙 규칙 규칙 규칙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는 바지락 각장 3cm 이하는 채취 금지, 상품가치가 없는 사이즈 적은 굴 

채취 금지, 공동작업 불참 시 벌금 5만원 부과, 2인 1조의 어장관리 및 감시조 운영, 

해적생물 구제작업, 매월 1회 어장 해안청소, 매월 1회 바다 청소 실시, 야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어업 근절교육 실시, 안전 조업계도 교육, 김양식장 밀실방지 교육, 매

달 자율관리 위원회 개최 등 공동어장의 유지․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야월 어촌계는 86명 어촌계원이 1인당 10만원씩을 투자해서 굴양식을 위한 기본시설 

투자를 하였다. 공동어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 배당원칙도 86명 전원이 공동생산해서 

공동분배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굴을 

채취해오고 여자들은 굴을 손으로 까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야월어촌계의 이러한 특징들은 현지조건에 부합하는 규칙의 마련은 비용과 편익을 적

절하게 연계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설계원칙 2 (DP 2)」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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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현재 옥실 어촌계의 상황은 전임 어촌계장의 리더쉽 부족과 구성원들 간의 조직 와해

로 인해 어촌계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어촌계장이 임명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자율관리 어업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옥실 어촌계는 공유자원 유지 및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현지 조건에 부합

하는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설계원칙 2 (DP 2)」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우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장 관리를 위해 130명을 한조에 30명씩 4개조로 나누어

서 어장청소, 종패를 뿌리거나 생산물 등을 채포하는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

동 작업에 불참할 경우 1일 3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보존을 위해서 

전 어촌계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어 번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적은 사이즈의 동죽, 백합 등은 

채취 금지 원칙을 실시하고 있다. 

  두우 어촌계의 경우 가끔씩 인근 어촌계에서 동죽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를 막기 위한 감시조나 별다른 제재규칙을 만들지 않고 대부분 방관해 버린다. 그러나 

양식어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이러한 불법 채취,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 피해가 커질 확률이 큼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재규정의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각 어촌계에 일괄적으로 보내준 어촌계 정관을 두우 어촌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을 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정부불신과 제도 자체만을 비판하는 점이 

너무 아쉬웠다. 또한 선착장이 없어서 어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선착장이 건

설되면 두우 어촌계원들이 소득증가와 이로 인한 젊은 층의 유출을 막고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우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은 선착장 건설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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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우 어촌계는 어촌계장의 리더십 부족과 어촌계원들도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참여하

겠다는 의지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

역상황에 적합한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저 순응하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공유

자원 유지 및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구체적인 지역의 현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설계원칙 2 (DP 2)」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는 공동작업 불참 시 벌금 2만 8천원의 부과, 상품가치가 안 되는 어종의 

포획금지 즉, 꽃게는 1kg에 한 3마리 정도 되어야 하는데 3마리 미만인거, 넙치 같은 

경우도 1kg미만인 것은 포획금지, 그리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법정 금어기간 외에 어촌

계장의 주도하에 어촌계원의 상호합의를 통해 자치적으로 금어기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표 표 표 표 4-10> 4-10> 4-10> 4-10>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자원관리를 자원관리를 자원관리를 자원관리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금어기 금어기 금어기 금어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현황현황현황현황

년 년 년 년 도도도도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금어기 금어기 금어기 금어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내용내용내용내용

2003200320032003

- 금어기 외의 시기에 자체 조업일수 축소

․ 대하 : 총 25일 단축(4~8월 까지 5일/월) 20척 참여

․ 꽃게 : 총 15일 단축(4~6월 까지 5일/월) 20척 참여

․ 주목망 어업 : 총20일 단축(7~10월 까지 5일/월) 10척 참여

2004200420042004

- 금어기 외의시기에 자체 조업일수 축소

․ 대하 : 총 25일 단축(4~8월 까지 5일/월) 20척 참여

․ 꽃게 : 총 15일 단축(4~6월 까지 5일/월) 20척 참여

․ 주목망 어업 : 총20일 단축(7~10월 까지 5일/월) 10척 참여

2005200520052005 - 금어기 매월 5일 연장 실시

  이외에도 계마 어촌계에서는 어장관리를 위해 계마항 청소 및 폐어망 수거작업 실시, 

바다 청소 년 10회 실시, 선박 쓰레기 수거 작업 실시, 특정어구 사용금지 캠페인 년 2

회 실시, 매달 자율관리 위원회 개최, 불법 어업 근절 교육 년 6회 실시, 안전 조업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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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년 2회 실시 등 자치적인 자율관리 규약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하는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회원에게는 경고, 입어정지, 생산중단 명령, 과징금 부과, 회원자격 및 

권리의 제한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각 어촌계에 보

내준 어촌계 정관을 지역상황에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마 어촌계는 정부에서 규정한 제도를 계마 어촌계의 지역상황에 적절하

게 조정해서 어촌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조건에 부합하는 규칙의 

마련은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연계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설계원칙 2 (DP 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규칙 규칙 규칙 규칙 

  마동 어촌계는 정부의 정책과 마동 어촌계 특유의 상황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자율관리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성문화 시켰고(표 4-12 참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2인 1조의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어촌계장 주관으로 

어장청소와 해안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적 생물 구제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보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통발, 자망 같은 어구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낚지는 

주낙으로도 잡히지 않는 아주 적은 사이즈는 채취금지 규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굴도 

자원보존을 위해서 마동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굴이 상품화가 되려면 보통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굴 채취를 하게 되면 굴 

종패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해에 굴을 채취하면 다음해에는 굴 채취를 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굴 이외에도 자치적인 조업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산란기 

친어를 보호하고 치어 남획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다. 마동 어촌계가 자치적으로 정한 금

어기는 1.1~3.10, 6.15~8.31, 12.11~12.31 이다. 

  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김발을 줄이는 자체 규약을 실시함으로써 김의 맛과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다음은 마동 어촌계장 오영일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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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오 : 그전에는 우리가 김양식을 ha당 법정책 수 있잖아요. 1ha당 m에 따라서 틀

리는데.. 지역마다 쓰는 게 좀 다르거든요. 해남 같은 경우는 1ha당 40m에 폭이 

1.8m짜리를 쓰면 무안군에서는 20책까지 인정을 해줘요. 김발이 있으면 그물이 

있잖아요. 폭이 1.8m, 이 폭이 40m 이걸 한대라고해요. 이쪽에서는.... 다른 데

는 좀 더 긴 것도 있어요. 2.2m 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책 수가 좀더 적어지

죠. 15책 이렇게.... 1ha에.... 더 많이 차지하니까. 이쪽은 20ha를 1ha에 시설할 

수 있는 20책 정도까지 생산해 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했냐면은했냐면은했냐면은했냐면은

요 요 요 요 3,0003,0003,0003,000책 책 책 책 넘게 넘게 넘게 넘게 했어요했어요했어요했어요. . . .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에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김발을 김발을 김발을 김발을 쭉 쭉 쭉 쭉 막은다면은요 막은다면은요 막은다면은요 막은다면은요 30303030줄만 줄만 줄만 줄만 막고 막고 막고 막고 그랬거든요그랬거든요그랬거든요그랬거든요. . . . 큰 큰 큰 큰 강에서부터 강에서부터 강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뻘있는 뻘있는 뻘있는 뻘있는 쪽쪽쪽쪽

까지 까지 까지 까지 해서요해서요해서요해서요....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절반으로 절반으로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강 강 강 강 쪽에는 쪽에는 쪽에는 쪽에는 15151515줄 줄 줄 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못하게 못하게 못하게 못하게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했죠했죠했죠했죠. . . .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게 게 게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보면 보면 보면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어업을 어업을 어업을 어업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거죠거죠거죠거죠. . . .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촌계에 어촌계에 어촌계에 어촌계에 나나나나

름대로름대로름대로름대로....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서약서 서약서 서약서 서약서 받고 받고 받고 받고 김 김 김 김 양식하는 양식하는 양식하는 양식하는 사람들한테사람들한테사람들한테사람들한테.... .... .... .... 김양식하는 김양식하는 김양식하는 김양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한정이 한정이 한정이 한정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기가 하기가 하기가 하기가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 . . 15151515책으로 책으로 책으로 책으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바꿨거든요바꿨거든요바꿨거든요바꿨거든요. . . .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의 김의 김의 김의 질이 질이 질이 질이 좀 좀 좀 좀 더 더 더 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좋아지더라구요좋아지더라구요좋아지더라구요좋아지더라구요. . . . 가운데가 조류소통이 안 좋은 곳은 가운

데 부분이 나중에는 썩어요. 김이 붙어있으면서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나중

에는 썩는데 그걸 김발을 나중에는 많이 줄여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적어지

더라구요. 김의 질도 좋아지고.... 수확은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어느 정도 차이

가 나는데 다른 어촌계에서도 조금씩만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구요.

  마동 어촌계의 이러한 지역상황에 적합한 자체규칙 마련은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연계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설계원칙 2 (DP 2)」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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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장치장치장치장치(collective (collective (collective (collective choice choice choice choice mechanism)mechanism)mechanism)mechanism)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장치장치장치장치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는 선출직인 어촌계장, 간사1명, 감사 2명, 그리고 각 부락 당 3명씩 선

출한 운영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월 어촌계정관에는 임원의 구성, 선임, 직무, 

임기, 임원의 보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54)

  총회는 예산․결산 총회를 포함하여 1년에 2회 열린다. 그리고 필요시에 임시총회를 

자주 갖고, 어촌계간의 갈등이 있거나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각 마을별로 선출한 운

영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운영 규칙의 신설․변화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한다. 야월 어촌계도 

어촌계의 운영은 어촌계 구성원의 전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

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의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을 수 있고, 다

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어촌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회의 개최시기와 주요 의결 사항에 관해 야월 어촌계 정관에는 정기총회 일정, 임

시총회 소집요건, 총회의 주요 의결 사항 등을 명시해 놓았다.55) 

  이와 같이 야월 어촌계는 공유자원인 연안어장을 모든 어촌계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

고 운영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운영규칙을 결정하고 수정하는 집합적 선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는「설계원칙 3 (DP 3)」에 해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해태양식업자 규약만 두고 있고, 

나머지 바지락 양식, 굴양식 규약들은 성문화 시키지 않고 회의록으로만 남겨 두고 있

다. 그러나 운영규칙이 점차로 복잡해지고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또한 회원 수가 증가

할수록 성문화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54) 야월 어촌계의 임원과 조직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7>을 참조하기 바란다.

55) 야월 어촌계 총회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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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실 어촌계는 선출직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옥실 어촌계의 임원 중 총무와 재무는 엄격히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

다. 총무는 어촌계 관련 서류만 처리하고 재무는 자금에 관한 업무만 처리하게 함으로

써 어촌계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한 어민들이 어촌계장을 믿고 

어촌계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촌계 운영을 좀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옥실 어촌계 자율관리 공동체 위원장은 선출직인 어촌계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 옥실 

어촌계 자율관리 규약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56) 

  옥실 어촌계의 총회는 정기총회는 1년에 두 번 열고, 임시총회는 어촌계 운영상 필요

시 마다 여는데 작년에는 두 번을 열어서 총 4번의 총회를 했다. 옥실 어촌계 자율관리 

규약에는 임시총회의 소집요건, 총회의 의결사항, 규칙 제정 시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

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57) 

  옥실 어촌계는 자체적인 규칙 제정 시, 운영규칙의 신설이나 규칙의 변동이 있을 때

에는 어촌계의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자

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제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규칙제정 과정

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결을 통한 합의도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옥실 어촌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규칙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규칙에 관한 구성원들의 

불만도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규칙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규칙준수의 정도의 효과가 크다. 현재 옥실 어촌계는 공유자원인 연안

어장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규칙의 영향을 받는 회원들이 참여하여 공유자원 관리에 필

요한 운영규칙을 결정․수정하는 집합적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는「설계원칙 3 (DP 3)」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56) 옥실 어촌계 구성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9>를 참조하기 바란다.

57) 옥실 어촌계 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 논문의 <부록 1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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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우 어촌계는 선출직인 어촌계장, 간사 1명, 감사 1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우 어

촌계 정관에는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직무, 임원의 임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보수, 임원의 해임 등을 명시해 놓았다.58)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열고 임시총회는 어촌계에서 수시로 소집하는데 작년에는 3

번 개최했고, 평균적으로 총회는 대략 1년에 4번 정도 개최한다. 두우 어촌계의 특징은 

어장청소, 어획물 채취 등의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서 채포 횟수와 작업일

정을 어촌계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스케줄을 짠 다음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두우 어촌계 정관에는 임시총회 소집요건,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의결권의 제한, 총회의 회기 연장, 총대의 의무 및 자격상실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59) 

  두우 어촌계는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새로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칙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 항상 총회를 소집하여 어촌계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서 규칙을 제정하고 있

다.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두우 어촌계의 운영은 어촌계 구성원 전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또한 규칙의 정당성 확보와 민주적인 어촌계 운영으로 인해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확보에 매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우 어촌계는 집합적 선택과정에 공유자원 사용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유자원 관리에 필

요한 구체적인 지역정보가 공유자원 관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는「설계원

칙 3 (DP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의 자율관리 공동체 위원의 구성은 선출직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그리고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60) 

58) 두우 어촌계 임원과 직원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59) 두우 어촌계 총회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60) 계마 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관한 규칙은 본 논문의 <부록 13>을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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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마 어촌계의 위원회 구성은 선출직이고, 운영규칙의 신설이나 변화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한다. 그리고 어촌계의 운영은 회의를 통해 어촌계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회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안건을 채택한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제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61) 

  계마 어촌계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6월, 12월 두 번 개최하고 매월 1일 13시에 

마을회관에서 자율관리 회의를 한다.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연말결산을 하고 6

월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상반기 어촌계 사업 현황과 하반기 어촌계 운영에 대한 사

업계획을 세운다. 이외에도 총회운영에 관한 내용은 계마 어촌계 자율관리 규약에 명시

되어 있다.62) 

  이와 같이 계마 어촌계는 공유자원인 연안어장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규칙의 영향을 

받는 어촌계원들이 운영규칙을 결정, 수집하는 집합적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설계원칙 3 (DP 3)」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선택장치선택장치선택장치선택장치

  마동 어촌계는 선출직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 위원 2명과 

무안군청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 1명, 목포 해양 수산청 자문위원 소속 무안군 분실 소

속 공무원 1명으로 2명의 자문위원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63) 

  마동 어촌계의 총회는 어촌계 회의와 자율관리 회의를 겸해서 같이 하는데 정기총회는 

일 년에 2회씩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자주 하는 편인데 작년에는 대략 총 10회 이상을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주로 하고 임시총회는 

61) 실례로 2002년 11월 20일 계마 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자율관리 위원회 회의 일지와 자

율관리 규약 및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 심의 회의의 회의록은 본 논문의 <부록 14>을 참조하

기 바란다.

62) 계마 어촌계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15>를 참조하기 바란다.

63)    마동 어촌계 지율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본 논문의 <부록 1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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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어업에 관한 안건이 생길 때 마다 회의를 소집한다. 마동 

어촌계는 회의를 자주 개최하면서도 정부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빼고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어업 사업이 점차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규칙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마동 자율관리공동체 

자율관리 규약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소집요건, 총회의 의결사항, 자율관리 회의 소집

요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이 명시되어 있다.64)

  이와 같이 마동 어촌계는 새로운 규약 제정 시, 운영규칙의 신설, 규칙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지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문화된 규칙들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의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마동 어촌계 구성원들은 제정된 규칙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고 규칙 준수

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마동 어촌계는 실행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참여함으

로써 공유자원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역정보가 공유자원 관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는「설계원칙 3 (DP 3)」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4) 마동 어촌계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본 논문의 <부록 17>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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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monitoring (monitoring (monitoring (monitoring mechanism)mechanism)mechanism)mechanism)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는 어촌계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2002년 마을공동 어업으로 바지

락 양식을 시작하였다. 바지락 양식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설치는 정부 보조금과 바지

락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촌계 구성원들이 1인당 25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입식을 하

였다. 바지락 양식은 어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좋아서 투자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창출했고,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참여하는 어가 인구수도 점점 늘

어나게 되고 어촌계장의 주도하에 어촌계원 전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2004년도

에는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에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인한 바지락의 집단폐사로 어촌계원들의 자부담의 손실 및 각종 융자금을 상

환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태풍피해 이후로는 바지락 양식

을 다시 시작할 자금이 없어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락 양식은 현재 

종폐입식도 못하고 있다. 바지락 양식이 잘돼서 많은 양을 생산했을 당시 인근 어촌

계의 불법어업자들에 의한 도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피해 액수가 점점 커지

자 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했다. 그래서 2인 1조 어장 감시조를 

편성하여서 어장주변을 감시했었고 이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인 

1조의 감시조는 어장감시 외에 어장주변이나 어장 등의 청소를 병행하고 있다. 감시

조의 구성과 일정 등은 어촌계 회의를 통해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고 불참했을 시 벌

금제(1일 5만원)도 두고 있다. 그리고 굴이 바위에 붙는 시기에는 3, 4일 정도를 어

촌계원 전원이 참석하여 공동청소를 한다.

  어촌계장과 간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채취를 감시, 공동작업(해안, 어장청소, 해적생물 

구제작업 등) 참여사항도 점검한다. 또한 어촌계장은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수협에서 

받고 있다. 이는 고정 급여를 받는 전담 감시인을 두는 것으로 공유자원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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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실 어촌계는 어선어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공동어장은 없고, 개인 책임 하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어업을 하기 때문에 어계원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도 없다. 그리고 

불법 남획이나 도난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어서 감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유자원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는 옥실 

어촌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우 어촌계도 마찬가지로 인근 어촌계에 의한 불법채취․도난에 의한 피해사례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한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다음은 

두우 어촌계장 함형수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김 김 김 김 : : : : 그럼 그럼 그럼 그럼 혹시 혹시 혹시 혹시 도난이나 도난이나 도난이나 도난이나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건 건 건 건 없나요없나요없나요없나요????

함 함 함 함 : : : :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동죽을 동죽을 동죽을 동죽을 캐가고 캐가고 캐가고 캐가고 그럴 그럴 그럴 그럴 때 때 때 때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애기하고 애기하고 애기하고 애기하고 실은 실은 실은 실은 

어제 어제 어제 어제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경우도 경우도 경우도 경우도 그랬어요그랬어요그랬어요그랬어요. . . . 감시야 감시야 감시야 감시야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원들이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

라 라 라 라 어촌계장이 어촌계장이 어촌계장이 어촌계장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띄면 띄면 띄면 띄면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어촌계원들끼리 어촌계원들끼리 어촌계원들끼리 어촌계원들끼리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감시조나 감시조나 감시조나 감시조나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건 건 건 건 없습니다없습니다없습니다없습니다. . . .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봤자 해봤자 해봤자 해봤자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이윤 이윤 이윤 이윤 창출이 창출이 창출이 창출이 없고 없고 없고 없고 그래서그래서그래서그래서.. .. .. ..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있었있었있었있었

는데 는데 는데 는데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하니까 없애버렸어요없애버렸어요없애버렸어요없애버렸어요....

김 : 그럼 지금 불법 채취는 있나요?

함 : 불법 채취는 있죠. 많지는 않지만...

  두우 어촌계는 지리적인 특성상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촌계원이 모여

서 어장 청소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는 두우 어촌계도 불법채취․도난 등에 

대비해서 어촌계원을 주체로 감시조를 편성운영 했는데, 어장의 자원고갈과 생산성의 

저조로 패류양식이 별다른 소득창출을 못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불법채취․도난 사례가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감시장치나 대책을 두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이는 공유자원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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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는 어선어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인근 어촌계에 의한 불법 채취․도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외지배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계마 어촌계원들과의 마찰 사례는 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윤

번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2인 1조 감시조가 주로 하는 일은 외지배가 계마 어촌계 

근해에 들어와서 불법작업을 하거나 법정 금어기 기간에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감시활

동을 한다. 이러한 감시체제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앞으로도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매월 1일 13시에 마을공동 회관에서 자율관리 회의를 하고 난 다음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들의 어장주변 청소의 참여여부 등을 어촌계장과 부위원장, 간사 등이 점검

한다. 그리고 계마 어촌계는 작은 섬이므로 부두만 감시하면 불법어획물을 반출할 수 

없으므로 감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어촌계장의 활동비로 수협에서 7만

원씩 줬는데 수협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비 지급도 폐지가 되어 현재는 무급

제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마 어촌계는 공유자원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를 가

지고 있어「설계원칙 4 (DP 4)」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

  대부분의 어촌계가 그러한 것처럼 마동 어촌계도 2인 1조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가끔은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어업 

근절부분에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 다른 어촌계보다 감시체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면허지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다. 다른 어촌계는 면허지가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아무래도 감시체제를 쉽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반해 마동 

어촌계는 마을에서 면허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허지가 잘 보이는 지

역보다는 감시효과가 더 떨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어촌계 구성원들의 면허지 감시방

법은 면허지가 바로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감시를 한다. 이러한 2인 1조의 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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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불법 도난․채취를 막기 위한 감시뿐만 아니라 어장관리를 위한 어장 및 해안

청소 실시, 해적생물 구제활동 등도 하고 있다. 

  김양식 같은 경우는 개인 면허지역이 정해져 있는 사유지다 보니까 공동면허지 보다

는 감시․감독과 어장청소를 훨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굴 양식장의 어장청소는 영광군 어촌계에서 하는 굴 양식장 청소 방법과는 약간 다르

다. 영광군 야월 어촌계의 굴 양식장 청소는 굴이 바위에 붙는 시기가 되면 3, 4일 정

도는 야월 어촌계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서 청소를 하는 반면 무안군 어촌계는 자연 특

성상 뻘이 많아서 별다른 청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굴이 생존한다. 그렇게 때문

에 굴 양식장은 어장관리를 위한 청소 보다는 감시․감독 측면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장은 매월 활동비를 수협에서 10만원씩 받고 있다. 어촌계장은 고정 활동

비를 수령하면서 자원량 조사라든지,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 보고 또는 어장관리 및 공

동작업의 참여사항 등을 점검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는 일정한 활동비를 받는 전담 감시

인을 두는 것으로서 이는 공유자원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설계

원칙 4 (DP 4)」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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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gradual (gradual (gradual (gradual sanction sanction sanction sanction mechanism)mechanism)mechanism)mechanism)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의 경우 점증적인 제재 장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 야월 어촌계는 남획을 

하거나 공동 작업에 불참할 경우 벌금(1일 5만원)을 두고 있다. 소액의 벌금제도 외에 

다른 가중적인 제재장치는 없다. 제재장치를 벌금제도만 두는 이유는 야월어촌계는 양식

어업이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어서 어촌계원들이 아주 큰일이 아니면 불참하지 않으려

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장치를 두지 않고 벌금제도만 

두어도 어촌계 질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작업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

로 사정이 생겨서 공동 작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대신에 다른 어

촌계원하고 서로 일정을 적절히 조절해서 참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 이

는 어촌계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설

계원칙 5 (DP 5)」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상은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Ostrom, 1990).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게 되므

로 작고 형식적인 제재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야월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그렇게 잦지 않아 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사업이 복잡해지고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증적인 제재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실 어촌계는 공유자원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의 부재로 인해서 어촌계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

재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5 (DP 5)」도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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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우 어촌계는 점증적인 제재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남획이나 공동 작업에 불참할 

경우 벌금(1일 3만원) 제도만 두고 있다. 이 벌금제도도 대부분이 토박이들로 이루어진 

동질성이 높은 공동체여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냥 동참한 것으로 인정

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 효과는 없다. 

  이는 어촌계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설계원칙 5 (DP 5)」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두우 어촌계

도 99%가 토박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동체의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해관계의 대립이 잦지 않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어촌계 사업이 확장되고, 

어촌계 운영이 복잡해지며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처벌을 가중시키는 제재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는 자율관리 규약 위반 회원에 대한 점증적인 제재 장치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남획에 대한 사례가 없어 제재장치는 없는데 그밖에 어장관리, 자원관리, 생산

관리,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점증적인 제재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표 4-11>과 같다. 그 외의 계마 어촌계 자율관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계마 어촌

계 자율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65)

  이밖에도 바다 청소, 종묘방류, 해적생물 구제작업 등의 공동 작업이나 외지인에  의

한 불법 포획․채취 등을 감시하는 감시조 당번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벌금(1일 2,8000)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계마 어촌계도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공동체이다 보니까 예외

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순번제를 바꾸는 제도도 인정해 주고 있다. 계마 어촌계의 대

부분의 구성원이 현지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촌계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규

칙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4년째 별다른 갈등 없이 규칙실행이 되고 있다. 이는 

어촌계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

칙 5 (DP 5)」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5) 계마 어촌계 자율관리 규약 제19조 (위반자 벌칙)는 본 논문의 <부록 1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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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1> 4-11> 4-11> 4-11>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규약 규약 규약 규약 위반자에 위반자에 위반자에 위반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조  조  조  조  항항항항 위반위반위반위반, , ,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행위행위행위행위 처 처 처 처 분 분 분 분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제제제제14141414조조조조
전체회원 참여 어장청소 등 어

장 환경 개선사업에 불참한 때

◦ 1회 불참 시 참석 권고

◦ 2회 불참 시 주의 촉구

◦ 3회~4회 불참 시 하루일당 징수

◦ 5회 불참 시 제명

제제제제15151515조조조조

인공어초, 해중림, 해조장조성, 

치어 방류 등 자원 조성사업에 

불참 또는 협조하지 않은 때

◦ 1회 불참 시 참석 권고

◦ 2회 불참 시 주의 촉구

◦ 3회~4회 불참 시 하루일당 징수

◦ 5회 불참 시 제명

제제제제16161616조조조조

생산량 유지, 조업 및 어획 노

력량 조정 등 생산 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 1회 위반 시 참석 권고

◦ 2회 위반 시 주의 촉구

◦ 3회 위반 시 주의 재촉구

◦ 4회~5회 위반 시 일일 조업량 공동체 

자금으로 회수

◦ 6회 위반시 제명

제제제제17171717조조조조
계통 판매, 위판량 제한 등 판

매 유통 사항을 위반한 때

◦ 1회 위반 시 참여 권고

◦ 2회 위반 시 주의 촉구

◦ 3회 위반 시 주의 재촉구

◦ 4회 위반 시 경고

◦ 5회 이상 위반시 제명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

  마동 어촌계의 경우 점증적인 제재규칙을 성문화 해놨지만 이러한 규칙은 형식적으로 

제정만 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

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공

동체의 구성이 외지인 보다는 80% 이상이 토박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촌계 규

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이 기준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기도 

어렵고 또한 어촌계원들도 작고 형식적인 제재(공동작업 불참 시 벌금제도)만으로도 충

분히 마동 자율관리 공동체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동 어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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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그 외의 마동 

어촌계 자율관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마동 어촌계 자율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66)

<<<<표 표 표 표 4-12> 4-12> 4-12> 4-12> 마동 마동 마동 마동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규약 규약 규약 규약 위반자에 위반자에 위반자에 위반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조  조  조  조  항항항항 위반위반위반위반, , , , 의무불이행 의무불이행 의무불이행 의무불이행 행위행위행위행위
처  처  처  처  분  분  분  분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1111차차차차 2222차차차차 3333차차차차 4444차차차차

제제제제14141414조조조조

․ 전체회원 참여 어장청

소, 해안청소, 해적생물구

제, 감시조 운영 등 어장

환경개선과 관리 사업에 

불참 시

2회

불참 시

(경고)

6회 

불참 시

(입어정지, 

생산중단)

10회 

불참 시

(회원자격 

박탈)

12회 이상

불참 시

(영구제명)

제제제제15151515조조조조

․ 자원조성사업에 불참 또

는 협조하지 않은 때

․ 조업금지기간 위반 등 

자원관리사항을 위반 시

2회

위반 시

(경고)

6회

위반 시

(입어정지, 

생산중단)

10회

위반 시

(회원자

격박탈)

12회 이상

위반 시

(영구제명)

제제제제16161616조조조조

․ 생산시기조절, 생산량조

절, 조업 및 어획노력량 

조정 등 생산 관리사항을 

위반 시

2회

위반 시

(경고)

6회 

위반 시

(입어정지, 

생산중단)

10회

위반 시

(회원자격 

박탈)

12회 이상

위반 시

(영구제명)

제제제제17171717조조조조

․ 계통판매, 위판량 제한 

등 판매유통사항 위반 시

․ 홍보활동 및 의식개혁활

동 불참 시

2회

위반 시

(경고)

6회

위반 시

(입어정지, 

생산중단)

10회

위반 시

(회원자격 

박탈)

12회 이상

위반 시

(영구제명)

  마동 어촌계의 경우 아직 공동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잦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5 (DP 5)」가 부

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6) 마동 어촌계 자율관리 규약 제19조(위반자 벌칙)는 본 논문의 <부록 1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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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conflict (conflict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resolution resolution resolution mechanism)mechanism)mechanism)mechanism)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는 과거에 바지락의 불법채취, 도난으로 인한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이 있

었다. 실례로 인근에 있는 대마 어촌계는 밤에 봉고차를 대절해가지고 와서 불법 채취 

하는 경우도 있고, 두우 어촌계에서도 바지락을 몰래 채취해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

어서 법적인 처벌을 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야월 어촌계장 전균철씨와의 인터뷰 내

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김 : 지금 불법채취, 도난을 인근 어촌계 중에서 어디서 많이 하나요?

정 : 두우리 어촌계에서 많이 그러지요. 

김 :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서로 해결을 하나요?

정 :    앞전에 앞전에 앞전에 앞전에 고발을 고발을 고발을 고발을 했다가 했다가 했다가 했다가 취하를 취하를 취하를 취하를 한 한 한 한 적도 적도 적도 적도 있어요있어요있어요있어요. . . . 파출소에 파출소에 파출소에 파출소에 고발을 고발을 고발을 고발을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취하를 취하를 취하를 취하를 

한 한 한 한 적도 적도 적도 적도 있어요있어요있어요있어요. . . . 어촌 어촌 어촌 어촌 계장끼리도 계장끼리도 계장끼리도 계장끼리도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애기도 애기도 애기도 애기도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지도를 지도를 지도를 지도를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애기도 애기도 애기도 애기도 하하하하

고 고 고 고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잘 잘 잘 안돼요안돼요안돼요안돼요. . . .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양식이 양식이 양식이 양식이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잘될 잘될 잘될 잘될 때 때 때 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한눈판 한눈판 한눈판 한눈판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컸죠컸죠컸죠컸죠. . . . 대마 대마 대마 대마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경우는 경우는 경우는 경우는 봉고차를 봉고차를 봉고차를 봉고차를 

대절해 대절해 대절해 대절해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바지락을 바지락을 바지락을 바지락을 자루로 자루로 자루로 자루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15151515자루 자루 자루 자루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파가버렸어요파가버렸어요파가버렸어요파가버렸어요. . . .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상당히 상당히 상당히 상당히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컸지요컸지요컸지요컸지요.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한번은 한번은 한번은 한번은 파출소에 파출소에 파출소에 파출소에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서 순경들이 순경들이 순경들이 순경들이 와서 와서 와서 와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혼낸 혼낸 혼낸 혼낸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있어요있어요있어요있어요. . . .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도난 도난 도난 도난 사건이 사건이 사건이 사건이 좀 좀 좀 좀 덜 덜 덜 덜 일어나더라구요일어나더라구요일어나더라구요일어나더라구요....……………………

  야월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식어업이 잘되고 있어서 어촌계원들끼리의 갈등은 

거의 없고, 어촌계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한 돈(1인당 10만원씩)은 그리 큰 액수

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도 거의 없다. 야월 어촌계의 조합원은 86명인

데 실제적으로 연로하신 분이나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다 어촌

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촌계원과의 갈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야월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어촌계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해소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경찰서

에 신고하는 등의 제재 수단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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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촌계의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

는「설계원칙 5 (DP 5)」의 부분적인 부재에도 관련이 있다. 물론, 어촌계의 운영위

원회나 총회를 통해서 어촌계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각한 갈

등이나 분열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미리 마련된 갈등해소 장치가 없다면, 갈등을 자

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야월 어촌계가 쌓아온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은 붕괴하게 되고, 연안어장의 자치적인 관리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촌계간의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공서에서는 대부분 

벌금을 물게 하는데 이러한 벌금제도가 효과가 있어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약의 제정에 소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계간 그리고 비

어촌계원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자치적인 갈등

해소장치의 마련과 정부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실 어촌계의 경우 구체적인 갈등해소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옥실리 인근에 있

는 월봉 어촌계와의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연안어장이 공유자원이

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어촌계 구성원간의 어장점유 선점에 관한 갈등이 있

다. 다음은 옥실 어촌계장 석오송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김 : 어촌계 구성원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 때문에 싸우고 그런가요?

석 : 그런 경우는 있지요. 인생살이가 다 그렇듯이 서로 조금 다투다가도 자기들

끼리 조율하고 그러지요. 뭐.. 별로 큰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땅이 아니

고 국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

(rule)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다 고기를 

잡으려고 벌려 버리는 놈이 있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악을 쓰죠. 인제 

비껴주라 그럼 비껴줘야 되는데 나 같아도 안 비켜 줄라 그러지요. 사람이 내가 

먼저 와서 하고 있는데 왜 앞에 다 놔버렸냐? 이런 논쟁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안 비켜준다고 해서 법에 의뢰할 수도 없고 그런 거지요.

김 : 문제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석 석 석 석 : : : : 합의라고 합의라고 합의라고 합의라고 할 할 할 할 것도 것도 것도 것도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 . .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억지 억지 억지 억지 쓰고 쓰고 쓰고 쓰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그러는 그러는 그러는 그러는 거지요거지요거지요거지요. . . . 뭐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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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실 어촌계에는 이러한 어촌계원들 간의 어장점유에 관한 갈등을 그리 심각하게 생

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각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지면 어업질서를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어장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어업인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질서 있는 어업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어촌계의 총회를 통해서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갈등이나 분열이 존재하는 경우 미리 마

련된 갈등해소 장치가 없다면, 갈등을 자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

는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공유자원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장치가 있

어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와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5 (DP 5)」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우 어촌계장 함형수씨에 의하면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과 어촌계원들 간의 갈등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한다. 다음은 두우 어촌계장 함형수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김 : 지금 여기가 두우리인데 야월리하고 위에가 백수입니까? 어촌계간의 갈등은 

없나요?

함 : 그건 없어요.

김 : 백합 같은 것은 이동성이기 때문에 넘어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함 :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김 김 김 김 : : : :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것은 것은 것은 것은 상관하지 상관하지 상관하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않는다는 않는다는 건가요건가요건가요건가요????

함 함 함 함 : : : :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것은 것은 것은 것은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이기 것이기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그건 그건 그건 그건 개의치 개의치 개의치 개의치 않아요않아요않아요않아요....

김 김 김 김 : : : : 혹시 혹시 혹시 혹시 조별로 조별로 조별로 조별로 4444개조 개조 개조 개조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어느 어느 어느 어느 때는 때는 때는 때는 작업량이 작업량이 작업량이 작업량이 많아질 많아질 많아질 많아질 때도 때도 때도 때도 있고 있고 있고 있고 작작작작

업량이 업량이 업량이 업량이 적을 적을 적을 적을 때도 때도 때도 때도 있잖아요있잖아요있잖아요있잖아요? ? ? ?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어촌계원들 어촌계원들 어촌계원들 어촌계원들 간에 간에 간에 간에 조별로 조별로 조별로 조별로 분담하는 분담하는 분담하는 분담하는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작업작업작업작업

에 에 에 에 대해서 대해서 대해서 대해서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함 함 함 함 :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건 건 건 건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야월 어촌계장 전균철씨와의 인터뷰에서는 바지락 양식장을 두우 어촌계에서 불법채

취․도난으로 인한 갈등으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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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가해자인 두우 어촌계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해서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 

  두우 어촌계는 구체적인 갈등해소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공유자원 사용자간

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나

는 것이다. 이는 공유자원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설

계원칙 5 (DP 5)」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두우 어촌계도 다른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어촌계 구성원들 간, 인근 어촌계와의 갈등

이 있을 경우, 또는 비어촌계원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총회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하기도 하고 운영위원들끼리 만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또는 어촌 

계장끼리 만나서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대부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해서 벌금을 물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러한 해결책으로 갈등해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심각한 갈등이나 분열이 존재하

게 되면 미리 마련된 갈등해소 장치가 없다면, 이러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원만하게 해

결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는 아직까지는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은 없다고 한다. 조상대대로 오래전

부터 어업을 해왔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를 본 부분 내에서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간의 심각한 갈등은 없다. 다음은 계마 어촌계장 이판복씨와 간사 임을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김 : 다른 어촌계와의 갈등은 없나요?

임 임 임 임 : : : : 갈등은 갈등은 갈등은 갈등은 없지요없지요없지요없지요. . . .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칠곡리하고 칠곡리하고 칠곡리하고 칠곡리하고 법성 법성 법성 법성 쪽인데쪽인데쪽인데쪽인데.. .. .. ..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옛날부터 옛날부터 옛날부터 옛날부터 같같같같

이 이 이 이 조업하는 조업하는 조업하는 조업하는 구역이라 구역이라 구역이라 구역이라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갈등은 갈등은 갈등은 갈등은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 . .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 , , 칠곡 칠곡 칠곡 칠곡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 , , 법성 법성 법성 법성 어촌어촌어촌어촌

계가 계가 계가 계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자율관리를 자율관리를 자율관리를 자율관리를 해서 해서 해서 해서 내 내 내 내 지선을 지선을 지선을 지선을 찾을라고 찾을라고 찾을라고 찾을라고 하면  하면  하면  하면  분쟁이 분쟁이 분쟁이 분쟁이 있을 있을 있을 있을 

수 수 수 수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공동체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지선을 지선을 지선을 지선을 만들 만들 만들 만들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있는있는있는있는

데 데 데 데 여지껏 여지껏 여지껏 여지껏 조상대대로 조상대대로 조상대대로 조상대대로 해왔는데 해왔는데 해왔는데 해왔는데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지말자 하지말자 하지말자 하지말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안 안 안 안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왔거든요왔거든요왔거든요왔거든요. . . .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쟁 분쟁 분쟁 분쟁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건 건 건 건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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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마 어촌계 구성원들은 어선어업을 하기 때문에 어장의 점유 문제로 인한 어촌계원

들끼리의 갈등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계 구성원들은 이러한 분쟁을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어장의 점유 분쟁은 공유자원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계마 어촌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특별히 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그냥 당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계

마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박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

문에 어촌계 구성원과 비어촌계 구성원과의 갈등사례는 없다. 다음은 계마 어촌계장 이

판복씨와 간사 임을표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김 : 어촌계원들 끼리 분쟁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기가 잘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막아

버리고 해서 일어나는 분쟁 같은 거요.

이 이 이 이 :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분쟁은 분쟁은 분쟁은 분쟁은 좀 좀 좀 좀 있죠있죠있죠있죠. . . . 왜 왜 왜 왜 그러냐면 그러냐면 그러냐면 그러냐면 들어온 들어온 들어온 들어온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고기가 고기가 고기가 고기가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온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

고 고 고 고 그물을 그물을 그물을 그물을 쳐버리면 쳐버리면 쳐버리면 쳐버리면 그건 그건 그건 그건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해서 말해서 말해서 말해서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행동이죠행동이죠행동이죠행동이죠. . . . 행여 행여 행여 행여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일들일들일들일들

이 이 이 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타이르죠타이르죠타이르죠타이르죠. . . . 

김 김 김 김 : : : : 그것 그것 그것 그것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싸우지 싸우지 싸우지 싸우지 않나요않나요않나요않나요? ? ? ? 결론결론결론결론은 은 은 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돼요돼요돼요돼요????

이 이 이 이 : : : : 먼저먼저먼저먼저    온 온 온 온 사람을 사람을 사람을 사람을 빼빼빼빼라고 라고 라고 라고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온 온 온 온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다다다다른른른른    데로 데로 데로 데로 옮겨옮겨옮겨옮겨주주주주

든지 든지 든지 든지 해야죠해야죠해야죠해야죠........

임 임 임 임 : : : :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더 더 더 더 비비비비켜준켜준켜준켜준다든지 다든지 다든지 다든지 살짝살짝살짝살짝    비비비비켜켜켜켜서 서 서 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논논논논다든지다든지다든지다든지, , , , 저저저저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논논논논다든지 다든지 다든지 다든지 

그러지요그러지요그러지요그러지요....

이 이 이 이 : : : : 물 물 물 물 흐흐흐흐름에 름에 름에 름에 의해서 의해서 의해서 의해서 고기를 고기를 고기를 고기를 잡잡잡잡으니까으니까으니까으니까..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먼저먼저먼저먼저    놨놨놨놨다고 다고 다고 다고 해서 해서 해서 해서 내 내 내 내 앞에는 앞에는 앞에는 앞에는 다 다 다 다 

못 못 못 못 친친친친다다다다. . .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규규규규정이 정이 정이 정이 있는 있는 있는 있는 게 게 게 게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거리가 거리가 거리가 거리가 떨떨떨떨어지면 어지면 어지면 어지면 또또또또    상관이 상관이 상관이 상관이 없없없없

으니까요으니까요으니까요으니까요....

  현재 노무현 정권은 불법을 뽑아버리기 위한 정책과 자원보전을 위해 기존에 허가를 

하나씩 없애고 계속 감척을 하고 있어 포획량은 기존에 비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러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촌계원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최대한 정부의 정책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계마 어촌계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갈등해소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는 공유

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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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어촌계의 분열을 일으킬만한 갈등사례가 없어서 

당사자들 간에 자치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총회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분열, 또는 공동체를 해체시킬 만큼의 심각한 갈등이 존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갈등해소 장치를 미리 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

  현재 마동 어촌계는 인근 어촌계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어업권 분쟁에 의한 갈등보다

는 목포시와의 어업권 면허에 대한 갈등이 있다. 마동 어촌계는 무안군하고 목포시와 

경계에 있는 어촌계인데 1980년대에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서 목포시로 땅이 넘어가

게 되었다. 마동 어촌계가 면허 허가기간이 끝나서 다시 갱신 신청을 했는데 목포시에

서 무안군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마동 어촌계 김 면허지 16ha가 인근 목

포 어촌계에 다 뺏겨버리는 사례가 있었다. 어촌계간에 어장분쟁이 생기면 사유지가 아

니라 공유지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촌계간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즉, 5년 이상 공

유지를 먼저 점유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규약이 있는데 마동 어촌계에서는 

이러한 규약을 미리 알지 못해서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는 목포시 어촌계에 뺏긴 김 양식장 16ha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동 어촌계에 피해를 주고 있어 어민들하고 

갈등이 있다. 목포시에서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지역이 마동 어촌계의 김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데 목포시가 나중에 마동 어촌계 어민들이 보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

가 있자 아예 김양식장에 면허를 내주지 않아서 김양식장이 무면허 지역이 되어버려 이

에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다음은 마동 어촌계장 오영일씨와의 인

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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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오오오오    : : : :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경계지역이다 경계지역이다 경계지역이다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약간의 약간의 약간의 약간의 갈등이 갈등이 갈등이 갈등이 있지요있지요있지요있지요................

김 김 김 김 : : : : 언언언언제부터 제부터 제부터 제부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시기가시기가시기가시기가........

오오오오    : : : : 86868686년도에 년도에 년도에 년도에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이 바바바바뀌뀌뀌뀌었는데 었는데 었는데 었는데 면면면면허허허허가 가 가 가 10101010년년년년씩씩씩씩    바바바바뀌뀌뀌뀌다 다 다 다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면면면면허허허허    갱신갱신갱신갱신기기기기

간이 간이 간이 간이 남남남남아 아 아 아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바바바바뀐뀐뀐뀐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몰랐몰랐몰랐몰랐어요어요어요어요. . . . 행정 행정 행정 행정 구역이 구역이 구역이 구역이 바바바바뀌뀌뀌뀌는 는 는 는 건 건 건 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바바바바닷길닷길닷길닷길도 도 도 도 자자자자

기들 기들 기들 기들 맘맘맘맘대로 대로 대로 대로 어어어어민민민민들한테 들한테 들한테 들한테 예고도 예고도 예고도 예고도 없이 없이 없이 없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무무무무조건 조건 조건 조건 육육육육지선상에서 지선상에서 지선상에서 지선상에서 쭉 쭉 쭉 쭉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행정행정행정행정편편편편의의의의

대로 대로 대로 대로 해버리다 해버리다 해버리다 해버리다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생길생길생길생길    줄 줄 줄 줄 꿈꿈꿈꿈에도 에도 에도 에도 몰랐몰랐몰랐몰랐죠죠죠죠. . . .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면면면면허허허허    갱갱갱갱

신신신신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그때서야 그때서야 그때서야 그때서야 알았알았알았알았죠죠죠죠. . . . 이것에 이것에 이것에 이것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저희저희저희저희    어어어어민민민민들이 들이 들이 들이 항항항항의를 의를 의를 의를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목목목목포포포포시 시 시 시 수산수산수산수산과과과과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무무무무안안안안군군군군에 에 에 에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허허허허가를 가를 가를 가를 못 못 못 못 내주니까 내주니까 내주니까 내주니까 목목목목포포포포시 시 시 시 인근에 인근에 인근에 인근에 있있있있

는 는 는 는 어촌계하고 어촌계하고 어촌계하고 어촌계하고 협협협협의를 의를 의를 의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법적인 법적인 법적인 법적인 측측측측면에서 면에서 면에서 면에서 알알알알아보니까 아보니까 아보니까 아보니까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문제문제문제문제점점점점들이 들이 들이 들이 있더라구요있더라구요있더라구요있더라구요....

김 : 피해액수는 크겠네요?

오 : 그렇죠. 우리 어촌계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김 김 김 김 : : : : 혹시 혹시 혹시 혹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거 거 거 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갈등은 갈등은 갈등은 갈등은 없나요없나요없나요없나요????

오오오오    : : : : 꼭꼭꼭꼭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건 건 건 건 아아아아닌닌닌닌데요데요데요데요. . . . 김양식을 김양식을 김양식을 김양식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다다다다른른른른    어업을 어업을 어업을 어업을 하시는 하시는 하시는 하시는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갈갈갈갈

등이 등이 등이 등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생겨생겨생겨생겨요요요요. . . . 김양식 김양식 김양식 김양식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다다다다른른른른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조업을 조업을 조업을 조업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을 것을 것을 것을 인정을 인정을 인정을 인정을 해해해해

줘줘줘줘서 서 서 서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좀 좀 좀 좀 있지않나있지않나있지않나있지않나. . . .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 것 것 것 때문에때문에때문에때문에. . . . 또또또또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신신신신안 안 안 안 앞을 앞을 앞을 앞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넘어가는 다리를 다리를 다리를 다리를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다리를 다리를 다리를 다리를 시시시시설설설설하고 하고 하고 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지역이 지역이 지역이 지역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김양식을 김양식을 김양식을 김양식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양식장인데 양식장인데 양식장인데 양식장인데 그 그 그 그 시기시기시기시기

에 에 에 에 딱딱딱딱    맞맞맞맞혀서 혀서 혀서 혀서 목목목목포포포포시에서 시에서 시에서 시에서 면면면면허허허허를 를 를 를 새새새새로 로 로 로 내내내내줘줘줘줘야 야 야 야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면면면면허허허허를 를 를 를 안내주는 안내주는 안내주는 안내주는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보보보보

상도 상도 상도 상도 못 못 못 못 받받받받았았았았어요어요어요어요. . . . 무무무무면면면면허허허허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해가지고해가지고해가지고. . . . 소소소소송송송송했다가 했다가 했다가 했다가 저저저저버렸어요버렸어요버렸어요버렸어요. . . . 소소소소송송송송도 도 도 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이이이이

름으로 름으로 름으로 름으로 소소소소송송송송을 을 을 을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그 그 그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김을 김을 김을 김을 했했했했던던던던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명명명명의를 의를 의를 의를 빌빌빌빌리는 리는 리는 리는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소소소소송송송송을 을 을 을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져버렸어요져버렸어요져버렸어요져버렸어요.... 전체가 공동어장인데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전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보상이 좀 나왔었는데 그 본인한테 줘

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 말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상이 나온 걸 다줘

버렸어요. 원래는 보상이 나온 것을 어촌계에서 나눠서 갖고 그 사람이 일할수 있는 지역

을 줘야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딱딱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누구 것을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나온 것을 당신이 가지세요. 그 대신 당신은 어업권

을 포기 하세요.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 사람은 보상이 안 나와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에다 내 놓으라 할 수도 없어

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제껏 해왔고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나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어촌계에서 다 줘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했는데 목포시 하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쉽겠어요? 

  현재 목포시 어촌계로 넘어간 16ha를 마동 어촌계에서 임대식으로 김양식장으로 사

용하고 있는데 이곳을 사용하는 대신 인근 어촌계에서 마동 어촌계 면허지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로 합의를 봤는데 이러한 합의 사항 때문에 마

동 어촌계의 김양식을 하는 어촌계원과 김 이외의 조업을 하는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인 해결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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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목포시는 현재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 그런 농공단지를 

건설하면 마동 어촌계 어장의 오염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목포시에 보상

받기는 매우 어렵다. 다음은 마동 어촌계장 오영일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오 : 목포시에서는 농공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보

면 농공단지 허가를 내서 그것을 매립하고 분양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조선소가 생기면 녹물이라든지 바다 오염을 시키는 

오염물질 배출이 될 텐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면허지

역으로 와요. 근데 문제는 오염현상이 눈에 확연히 안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것을 정확히 규명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지요. 우리가 규명을 해야지만 보상

을 해주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 하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오염 현상에 대해 정확히 규명을 해라 그러면 규

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

지요. 지금 저기 창포는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무안군 골프장과 관련된 것 때문

에.... 근데 거기도 대략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

들한테 주는 비용이 3억인가 4억인가 된다 그러더라구요. 저희도 소송을 하고 싶

은데 소송비용 내라 하면은 영세한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몇 천만 원씩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마동 어촌계는 목포시와의 갈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마동 

어촌계 구성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나 조치를 강구해 본적이 없고 그저 

수동적으로 순응해버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동 어촌계의 경우 목포시와의 갈등, 그리고 마동 어촌계 구성원들 간의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촌계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촌계장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또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총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심각한 갈등이나 분

열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

면 이 또한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목포시와의 갈등도 무조건적으로 회

피하는 방식보다는 어촌계 구성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해서 소송을 하거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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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절  절  절  절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속성 속성 속성 속성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속성속성속성속성

  앞에서 제시한 설계원칙들을 중심으로 영광군 어촌계의 공동체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의 특징은 동질성이 매우 높은 공동체라는 점이다. 야월 어촌계 가구 수가 

대략 270호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외지인보다는 야월 어촌계 토박이들이  90%를 차지

한다. 야월 어촌계는 소득구조가 공동어장 중심의 소득구조로 되어있어서 이해관계의 

동질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에 유리한 공동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안어장의 규모67)도 그리 크지 않아서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으

로 구성된 작업팀의 순번제 작업으로 연안어장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협동이 수월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월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존재했다. 어촌계장은 야월 주민들

이 단결하여 주어진 자원을 잘 관리․활용하면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

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동질적인 공동체를 가진 야월 어촌계의 특성으로 이러한 지

도력은 주민들 간의 협동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바지락 양식을 크게 

할 때 정부보조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바지락 양식을 시작하는데 한

계가 있어서 어촌계장의 주도로 어촌계원들을 설득하여 어촌계원 한 사람당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바지락 양식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67) 바지락, 굴, 김 양식의 공동어장은 48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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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노력을 강조하여 향후 바지락 양식사업 확장과 이윤창출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야월 어촌계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자치적인 공유자원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높

았다. 자원 보존을 위해서 바지락, 상품가치가 적은 굴 채취 금지, 채취시기 엄격히 준

수를 강조하고, 어장관리를 위해서 바다청소 실시, 해적생물 구제작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야월 어촌계에서 어장관리와 자원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표 표 표 표 4-13> 4-13> 4-13> 4-13>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장관리와 어장관리와 어장관리와 어장관리와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원관리 현황현황현황현황

년 년 년 년 도도도도 어 어 어 어 장 장 장 장 관 관 관 관 리리리리 자 자 자 자 원 원 원 원 관 관 관 관 리리리리

2003200320032003

- 바다청소 : 12회 180명 쓰레기     

2,400kg 수거

- 해적생물구제 : 6회 150명 불가사

리 및 권패류 560kg 구제

- 바지락 종패 살포 : 1회 15톤

2004200420042004 - 매월 1회 바다청소 실시
- 어장관리 및 감시조 운영 (년 120일간)

- 바지락 종패 살포 년 1회 (5톤)

2005200520052005

- 해적생물 : 10회 불가사리 1.0톤 

수거

- 어장, 해안 청소 : 10회, 750명 참여

- 전복방류 : 1회 3만미 장류

  이러한 공동체의 속성이 운영 규칙을 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있어

야 한다는「설계원칙 5 (DP 5)」와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

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6)」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장의 자치적

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옥실 어촌계는 외지인 보다는 토박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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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옥실 어촌계의 가구 수는 60호 정도이고 어촌계원은 

130여명 정도로 영광군에서 대략 크기가 중상정도 된다. Ostrom에 의하면 공동체 구성

원수가 작을수록, 구성원들이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질수록, 이해관계의 동질성이 높을수

록, 그리고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이 존재할수록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관리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Ostrom, 1990: ch. 6). 그러나 옥실 어촌계는 구성원들

의 동질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규모가 크고,「설계원칙 2 (DP 2)」,「설

계원칙 4 (DP 4)」와「설계원칙 5 (DP 5)」, 그리고「설계원칙 6 (DP 6)」의 부재로 

인해 연안어장의 자치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미래의 자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치어를 방류한다거나 해적생물 구제작업등 자원관리에 크게 관심

을 갖지 않고 있다.

  옥실 어촌계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임 어촌계장이어서 아직은 어촌계 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자치적으로 연안어장을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어촌계 구성원의 90% 이상은 순수어업만을 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만이 농업으로 겸

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이 어업을 통해 획득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소득

구조가 개인 책임 하에 개인이 노력한 만큼 개인별로 소득을 얻고 있어서 공동체의식도 

약하다고 판단된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우 어촌계는 김씨, 함씨, 박씨 3성(性)의 집성촌으로 이들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어촌계원은 130명 정도로 가구 수는 150호 정도로 영광군에서는 법성포 다음으로 공동

체 규모가 크다. 

  두우 어촌계의 경우 어업에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촌계장 뿐만 아니라 

어촌계원들도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리고 종패를 뿌리거나 채취를 하는 시기에는 공동작업이 비교적 잘되는 편이지만 그 외

의 공동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양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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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의 활동이 매우 수동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동의 정도도 매우 낮다.

  두우 어촌계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이다.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거나 

어장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자원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어 번

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장을 쉬고 있고, 동죽, 백합 등의 적은 사이즈는 채취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두우 어촌계의 큰 문제점으로는 어촌계원 대부분의 소득이 공동어업을 통한 소득보다

는 농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업은 그저 부업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의한 동질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설계원칙 2 (DP 2)」,「설계원칙 4 (DP 4)」와「설계원칙 5 (DP 

5)」, 그리고「설계원칙 6 (DP 6)」의 부재로 인해 연안어장의 자치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의 공동체의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90%이상이 토박이들로 구성되어 있

고 이씨, 임씨, 최씨 등의 3성(性)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계마 어촌계는 다른 어촌계

와는 보기 드물게 세대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계마 어촌계의 소득 구조는 어선어

업이다 보니까 개인 책임 하에 개인판매를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려면 자원조성비가 필요한데 이 자금은 정부

보조금 외에 어촌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능력껏 부담하는 방법으로 조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비교적 성과가 좋다고 한다. 다음은 계마 어촌계장 이판복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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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이 이 이 이 : : : : 소소소소득득득득    배분배분배분배분방방방방법은 법은 법은 법은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소소소소유유유유의 의 의 의 배로 배로 배로 배로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책임 책임 책임 책임 하에 하에 하에 하에 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판판판판매매매매하여 하여 하여 하여 이이이이익익익익을 을 을 을 

얻얻얻얻는 는 는 는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있어요있어요있어요있어요.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공동사업체 공동사업체 공동사업체 공동사업체 운영운영운영운영을 을 을 을 하려면 하려면 하려면 하려면 자원조성자원조성자원조성자원조성

비가 비가 비가 비가 필요하잖아요필요하잖아요필요하잖아요필요하잖아요. . . . 자원조성비 자원조성비 자원조성비 자원조성비 마마마마련련련련은 은 은 은 성의 성의 성의 성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데로 데로 데로 데로 잘 잘 잘 잘 잡잡잡잡는 는 는 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좀 좀 좀 좀 더 더 더 더 내내내내

놓놓놓놓고 고 고 고 못못못못잡잡잡잡은 은 은 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덜 덜 덜 덜 내내내내놓놓놓놓고 고 고 고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정해정해정해정해진진진진    금금금금액액액액은 은 은 은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김 김 김 김 : : : :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최최최최소 소 소 소 기기기기준준준준금금금금액액액액은 은 은 은 있을 있을 있을 있을 거 거 거 거 같은데요같은데요같은데요같은데요....

이 이 이 이 : : : : 기기기기준준준준금금금금액액액액은 은 은 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우리들이 우리들이 대대대대충충충충    어어어어떤떤떤떤    봉사를 봉사를 봉사를 봉사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한다든지 한다든지 예를 예를 예를 예를 들면 들면 들면 들면 바다바다바다바다청청청청소를 소를 소를 소를 해해해해

서 서 서 서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나온 나온 나온 나온 소소소소득득득득을 을 을 을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조성비로 조성비로 조성비로 조성비로 넣넣넣넣자 자 자 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운영운영운영운영을 을 을 을 하죠하죠하죠하죠....

김 김 김 김 : : : :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돈을 돈을 돈을 돈을 내라고 내라고 내라고 내라고 하면 하면 하면 하면 돈을 돈을 돈을 돈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안 안 안 안 낼낼낼낼라고 라고 라고 라고 할 할 할 할 거 거 거 거 같같같같

은데요은데요은데요은데요????

이 이 이 이 : : : : 안 안 안 안 내려고 내려고 내려고 내려고 하지요하지요하지요하지요. . . . 누누누누가 가 가 가 내라고 내라고 내라고 내라고 하겠어요하겠어요하겠어요하겠어요. . . . 어장이나 어장이나 어장이나 어장이나 잘되면 잘되면 잘되면 잘되면 모른모른모른모른데 데 데 데 잘 잘 잘 잘 안되안되안되안되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누누누누가 가 가 가 내려고 내려고 내려고 내려고 그러겠어요그러겠어요그러겠어요그러겠어요? ? ? ?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대대대대충충충충    자원조성금을 자원조성금을 자원조성금을 자원조성금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회원들끼회원들끼회원들끼회원들끼

리 리 리 리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마마마마련련련련을 을 을 을 하죠하죠하죠하죠. . . . 예를 예를 예를 예를 들면 들면 들면 들면 수도관을 수도관을 수도관을 수도관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외지에서 외지에서 외지에서 외지에서 온 온 온 온 배들한테 배들한테 배들한테 배들한테 

물 물 물 물 공공공공급급급급을 을 을 을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얼마얼마얼마얼마씩씩씩씩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조성금으로 조성금으로 조성금으로 조성금으로 내내내내놓놓놓놓으라고 으라고 으라고 으라고 하면 하면 하면 하면 1000100010001000원 원 원 원 하치 하치 하치 하치 줬줬줬줬

어도 어도 어도 어도 10,00010,00010,00010,000원어치 원어치 원어치 원어치 주고 주고 주고 주고 가니까 가니까 가니까 가니까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것을 것을 것을 것을 해서 해서 해서 해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연연연연명명명명을 을 을 을 해가고 해가고 해가고 해가고 있어요있어요있어요있어요....

  계마 어촌계장 이판복씨와의 인터뷰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마 어촌계는 공동체 구성원

들의 협조가 비교적 잘되고 있어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가 기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규모는 큰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해관계의 동질성 측

면에서 공유자원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데 유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마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존재하고 있다. 계마 어촌계장은 지

도자로서의 지도력과 덕성을 갖추어 자주적 어장관리를 이끌 수 있는 소양을 겸비하고 

있으며, 어촌계 구성원들도 이러한 어촌계장을 신뢰하고 추종하고 있다. 또한 간사의 꼼

꼼한 일처리와 어촌계장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인해 작년에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20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8명으로 늘어났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공동

창고를 짓고, 2004년도에는 자율관리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자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을 예상된다. 계마 어촌계장의 

이러한 지도력은 주민들 간의 협동과 단결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어장관리를 위

해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자원관리를 위한 방류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

던 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어촌계장이 꼭 알아야 하고 숙지해야할 자율관리 규칙들을 

숙지하도록 회의 때마다 다시 강조를 해줌으로써 어촌계 구성원들이 규칙을 스스로 지

키려고 더욱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즉, 이는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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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계마 어촌계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관심 역시 자치적인 공유자원 관리가 가능할 정도

로 매우 높았다. 다음은 계마 어촌계의 어장관리와 자원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표 표 표 표 4-14> 4-14> 4-14> 4-1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장관리와 어장관리와 어장관리와 어장관리와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원관리 현황현황현황현황

년 년 년 년 도도도도 어 어 어 어 장 장 장 장 관 관 관 관 리리리리 자 자 자 자 원 원 원 원 관 관 관 관 리리리리

2003200320032003
- 바다청소 : 12회 190명 쓰레기   

   2,800kg 수거

- 농어종묘방류 : 1회 3만 마리

- 새우종묘방류 : 1회 560만 마리

- 금어기외의 시기에 자체 조업일수  

   축소

2004200420042004
- 바다청소 년 10회

 (각종 쓰레기 3톤)

- 종묘방류 년 1회 실시

  (새우 100만미)

- 금어기 매월 5일 연장 실시

  (년 120일)

2005200520052005 - 바다청소 월 1회 실시

- 종묘방류 년 1회 실시

  (새우 1000천미)

- 금어기 매월 5일 연장 실시

  <표 4-14>의 내용에 의하면 계마 어촌계의 어장관리는 법정 금어기 외의 자율적으

로 금어기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 어장관리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되고 진정한 의미의 어장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로 당

해 지역의 어장 생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계마 어촌계가 2006년 올해 어종 70,000마리 방류를 위해 투자한 액수는 대략 1, 

800만 원정도이고 앞으로도 방류량을 더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불가사리 수

거작업은 영광군 수산과에서 위탁을 했을 때만 어촌계 구성원들과 함께 수거작업을 하

고 있는데 위탁횟수는 매우 적다. 바다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사리나 바다 

쓰레기 등에 관한 수매사업을 영광군에서 자주 해줬음 하는 것이 계마 어촌계원들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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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다. 이밖에도 순수어업만을 종사하면 어촌계원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냉동고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양식업을 시도해 보는 

등의 여러 가지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속성이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6 (DP 6)」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장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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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속성속성속성속성

  앞에서 제시한 설계원칙들을 중심으로 무안군 어촌계의 공동체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마동 어촌계는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34명 정도 된다. 전체 200가구 중 50여 가

구가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어촌계 구성원 수는 87명 정도이다. 80% 이상이 토박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수와 이해관계의 동질성 측면에서는 공유자원 관리에 매우 

유리한 공동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동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의 활동이 모두 소극적인 편이다. 공동작

업, 어촌계 총회나 자율관리 어업 회의 참석률은 대략 50-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자율관리 공동체 규약에 명시된 대로 규칙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적용하지

도 않고 어촌계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도록 독려하지도 않는다. 어촌계원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어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 획득이 어렵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불과 4, 5년 사이에 청장년층의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 

교육문제와 문화혜택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마동 어촌계 구성원들의 어업에 관한 관

심의 상실과 목포시와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동을 끌어내

기가 무척 어렵다. 그리고 마동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30대의 젊은 어촌계장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어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촌계 구성원들이 서로 단결하여 주어진 자원

을 잘 관리․활용하면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는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동 어촌계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어민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좋은 품질을 생산해 내기 위해 김발 책 수를 줄여서 생산을 하고 있

고, 어장관리를 위해 봄, 가을 마을어장 청소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마동 어촌계는 어촌계장의 강력한 지도력 부족과 어촌계 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의 부족 등으로 공유자원 관리를 자치적으로 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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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절  절  절  절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속성속성속성속성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속성속성속성속성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야월 어촌계의 물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야월 어촌계는 아직까지는 어장의 상태가 

풍부한 편이고, 적조 피해도 아직은 없다. 야월 어촌계는 바지락 양식의 경우는 태풍 루

사의 피해를 크게 입은 후에는 자본이 부족해서 바지락 양식에 손도 못 대고 있고, 현

재는 굴양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어촌계원들이 마을 공동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야월 어촌계장님 개인적으로는 김양식을 열심히 해서 질적으로도 뛰어나고 맛도 

좋은 김을 만들고 싶은 바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민들의 관심은 양식업

에 의한 소득창출보다는 영광군의 특수한 상황인 원자력 발전소의 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은 야월 어촌계장 정균철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정 :    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김을 김을 김을 김을 굴굴굴굴비하고 비하고 비하고 비하고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 이 이 이 지역의 지역의 지역의 지역의 특산특산특산특산품품품품으로 으로 으로 으로 개발을 개발을 개발을 개발을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싶은데 싶은데 싶은데 싶은데 보보보보

상 상 상 상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항항항항상 상 상 상 맞맞맞맞물려 물려 물려 물려 있고 있고 있고 있고 어어어어민민민민들이 들이 들이 들이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것을 것을 것을 것을 싫싫싫싫어해요어해요어해요어해요. . . . 싫싫싫싫어해어해어해어해. . . . 그래서 군수

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영광은 모든 것이 원자력 발전소 보상 문제와 항상 맞

물려서 같이 돌아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김이 그전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해요.    현현현현재재재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마을에도 마을에도 마을에도 마을에도 김 김 김 김 만만만만드드드드는 는 는 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15151515

명명명명    정도 정도 정도 정도 밖밖밖밖에 에 에 에 안 안 안 안 되요되요되요되요. . . .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40404040명명명명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했는데했는데했는데했는데... ... ... ... 그 그 그 그 이이이이유유유유가 가 가 가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 발전소 발전소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어어어어민민민민들이 들이 들이 들이 보상기대 보상기대 보상기대 보상기대 심심심심리에서 리에서 리에서 리에서 벗벗벗벗어나지 어나지 어나지 어나지 못하기 못하기 못하기 못하기 때문이에요때문이에요때문이에요때문이에요. . . . 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김이 김이 김이 김이 

질이 질이 질이 질이 좋지 좋지 좋지 좋지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열열열열정을 정을 정을 정을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영광군영광군영광군영광군    김을 김을 김을 김을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알알알알리고 리고 리고 리고 하면 하면 하면 하면 좋겠는좋겠는좋겠는좋겠는

데데데데.... .... .... .... 요새는 맛만 좋고 질만 좋으면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김은 김은 김은 김은 

질이 질이 질이 질이 좋기 좋기 좋기 좋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상상상상품품품품화를 화를 화를 화를 하면 하면 하면 하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다다다다른른른른    지역 지역 지역 지역 김김김김과과과과    경쟁을 경쟁을 경쟁을 경쟁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어어어어민민민민들이 들이 들이 들이 보상 보상 보상 보상 기대기대기대기대심심심심리에서 리에서 리에서 리에서 벗벗벗벗어나지 어나지 어나지 어나지 못하기 못하기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노력을 안 안 안 안 하하하하

죠죠죠죠. . . .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안타까안타까안타까안타까워워워워요요요요. . . . 

  야월 어촌계의 어장의 규모는 30,000 평 정도로 마을공동어업으로 굴양식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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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가 나있다. 근처의 월곡 어촌계가 4.5ha로 굴양식 허가가 나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굴 어장은 큰 편에 속한다. 

        2) 2) 2) 2)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어장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적조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다. 옥실 어촌계도 태풍에 의한 피해는 상당히 있는 편인데 태풍피해의 주요 원인이 

방파제와 선착장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어촌계에서 자체적인 노력은 없다. 

  옥실 어촌계의 규모는 개량안강망은 8척이 있는데 인근 월봉 어촌계에는 20여척 

정도가 있어 이 규모는 대체적으로 소에 속한다. 

        3) 3) 3) 3)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어장은 거의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지리적인 위치상 간만의 차이가 커서 아직까

지는 적조 피해가 없다. 현재 두우 어촌계는 마을공동어업으로 바지락이 50ha, 동죽하

고 백합이 500ha로 허가가 나있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4) 4) 4) 4)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마 어촌계의 적조 피해는 그리 심하지 않는다. 서해안에도 적조가 한 번씩 오기는 

하는데 특히 금어기 기간인 7월 달이나 8월 달에 오기 때문에 어장에 큰 피해는 없고 

그리고 양식어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태풍의 피해는 

그리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피해 사례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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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마 어촌계의 어장의 상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포

획량이 예전에 비해서 1/100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서 

계마 어촌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원보존을 위해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종묘방류나 

금어기 외의시기에 자체적으로 조업일수를 축소해서 어촌계를 운영하고 있다. 어장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원인 중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 가장 큰 문

제이다. 이에 관하여 계마 어촌계장 이판복씨와 간사 임을표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중  중  중  중  략략략략))))

이 :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1/1001/1001/1001/100도 도 도 도 너무너무너무너무나 나 나 나 안 안 안 안 줄인 줄인 줄인 줄인 거예요거예요거예요거예요. . . .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배를 배를 배를 배를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한배한배한배한배씩씩씩씩    실어실어실어실어

버리면 버리면 버리면 버리면 푸푸푸푸기가 기가 기가 기가 귀찮귀찮귀찮귀찮을 을 을 을 정도로 정도로 정도로 정도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퍼퍼퍼퍼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할 할 할 할 정도로 정도로 정도로 정도로 새새새새우를 우를 우를 우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한배한배한배한배씩씩씩씩    잡잡잡잡

아왔어요아왔어요아왔어요아왔어요. . . . 보보보보통통통통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몇몇몇몇    백백백백    톤톤톤톤씩씩씩씩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새새새새우를 우를 우를 우를 잡잡잡잡아왔는데 아왔는데 아왔는데 아왔는데 그러그러그러그러던던던던    규모규모규모규모가 가 가 가 요요요요

즘즘즘즘은 은 은 은 눈눈눈눈뜨뜨뜨뜨고도 고도 고도 고도 찾아찾아찾아찾아봐봐봐봐도 도 도 도 없어요없어요없어요없어요. . . .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거거거거짓짓짓짓말같이 말같이 말같이 말같이 자원이 자원이 자원이 자원이 점점점점차적으로 차적으로 차적으로 차적으로 고갈되어고갈되어고갈되어고갈되어

가고 가고 가고 가고 있죠있죠있죠있죠. . . . 

임 : 잘 알고 있겠지만 원자력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1, 2, 3호기만 돌릴 때만 해

도 확산거리가 12.5kg니 몇 kg 이랬어요. 근데 6호기까지 돌려버리니까 확산거

리 22kg에 온도상승은 기본적으로 5℃ 이상 상승이 되더라구요. 고기가 어떻게 

보면 이쪽은 모래가 좋아서 고기들이 산란을 하려고 많이 오는데 현재는 고기들

이 그 수온을 못 이겨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말로는 고기들이 살 수 

있는 바다 수온의 온도는 0.01℃도 따진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현재 수온이 5℃, 

6℃ 정도 되는데 고기가 이겨 내겠어요?

  계마 어촌계는 어선어업이라 양식어업에 비해 오염사고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미비하

다. 현재 영광군 어촌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원자력 발전소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문제이다. 계마 어촌계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자력 

온배수 인한 어장의 피해가 있지만 개개의 어촌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관한 별다른 대책은 없다.

  계마 어촌계의 어선은 60여척 정도 된다. 이판복 어촌계장님은 영광군에서 어선어업 

쪽에서는 계마 어촌계가 제일 큰 편에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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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속성속성속성속성

  무안군 어촌계의 어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장은 과거에 비해 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마동 어촌계에서는 자원고갈의 원인을 어민들이 자원채취를 많이 하기도 하

고 마동 어촌계의 지리적인 위치가 목포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선소나 농

공단지 시설 등으로 인해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자원고갈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다. 즉 마동 어촌계는 도시 근교에 위치해서 다른 어촌계보다 오염의 피해가 크다. 농

공단지가 계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조선소 등과 같은 시설단지에서 녹물 같은 유해 폐

기물이 마동 어촌계로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어촌계의 어장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적조 피해는 거의 없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어장의 

자원고갈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기도 한다. 현재 태풍 피해는 거의 

없어서 마동 어촌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장 주변의 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자원 

고갈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마동 어촌계의 낚지 배는 30여척 정도 되는데 그 규모는 무안군에서 중간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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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연구결과의 연구결과의 연구결과의 연구결과의 요약요약요약요약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관한 대부분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공유자원의 사용 상

황의 경우, 공유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자들 

간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한데, 공유자원 사용의 사회적 함정과 사회적 장벽 때문에 현

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유자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간섭이나 규

제는 정당한 공유자원 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문제, 동기부여문제, 

정치적 책임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 의한 공유자원 문제 해결의 비효율성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공유자원 사용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정부에 의한 관리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제도론적 관점에서 Ostrom의 제도적 분석틀과 설계원칙을 활

용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어촌계 사례분석을 통해서 공유자원 관리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적인 관리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통하여 효과

적인 지역개발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 연구지역인 영광군 야월 

어촌계와 계마 어촌계는 지역상황에 적합하게 적절히 제도를 조화시켜 연안어장의 유

지․관리․사용에서의 집합적 행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성공요인으로는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상황에 적합한 설계원칙들과 공동체 속성들을 어느 정도 잘 

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어장의 실질적인 공동소유권이 존재한

다는 것만으로 공유자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의 옥실 어촌계와 두우 

어촌계, 그리고 무안군의 마동 어촌계는 공유자원의 유지․관리활동의 부재한 상황, 지도

자와 어촌계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공동체 특징으로 인한 공유자원 사용상의 자율

규제의 곤란 등으로 인해 공유자원의 자치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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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정부의 정부의 정부의 정부의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연안어장 관리제도관리제도관리제도관리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제39조에 의하면, 어장관리규

약에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 입어기간, 어업권의 행사 방법 

및 기간, 어선의 종류, 어장의 시설물 및 사용 어구의 종류, 자원조성, 유해 생물의 제

거, 어장청소, 포획․채취 금지시기, 입어료 징수 등 어업행위, 어장의 관리, 자원보호 회

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수산업법」제39조에 의하면 어촌계는 어촌

계원의 균등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업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40조

에 의하면 어촌계의 제한 또는 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입어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금

지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 공동체가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데 필요한 자

치조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설계원칙 7 (DP 7)」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정부는 어촌계가 스스로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고안하고 강제할 자치적 권리를 보

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유자원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어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수산업법 시행령」제10조1항에 의하

면 공동어장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 수심의 한계를 최간조시의 평균 수심 10m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공동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조업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수산업법」제37조는 어촌계의 어장관리

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공동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하게 되어있다. 또한 동법 38조에 의하면 

어촌계는 해안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입어방법

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기타 어장의 관리에 필요

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안어장 사용자의 경계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나

라의 모든 연안어장은「설계원칙 1 (DP 1)」에 충족되어 사용자의 경계가 분명한 “폐

쇄형 공유재(closed CPR)"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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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자치적 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

  사례연구 지역인 영광군은 염산면에 위치해 있는 야월, 옥실, 두우 어촌계와 홍농읍에 

위치해 있는 계마 어촌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자원의 유지 및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구체적인 지역의 현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설계원칙 2 (DP 2)」를 영광군 어촌계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

과 같다.

  야월 어촌계의 경우 바지락 각장 3㎝ 이하는 채취 금지, 공동작업 불참 시 벌금 5만

원 부과, 어장관리 및 감시조 운영, 매월 1회 어장 해안청소 등의 지역상황에 적합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옥실 어촌계는 어선어업이어서 마을 공동 작업은 없고 어촌계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어촌계장 산하에 총무와 재무를 두어서 엄격하게 일을 분리시킴으로써 어

촌계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두우 어촌계는 전 어촌계원이 각 조당 30명씩 4개조로 나누어서 공동 작업을 하고 

불참 시 1일 3만원씩 벌금부과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준 어촌계 

정관이 두우 어촌계 실정하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제도 자체만을 비판하고 있어「설계원칙 

2 (DP 2)」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마 어촌계는 공동작업 불참 시 벌금 28,000원 부과, 상품가치가 안 되는 어종의 포

획금지, 정부에서 정해주는 금어기간 외에 계마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설정

해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군 어촌계에서 야월, 옥실, 계마 어촌계는「설계원칙 2 (DP 2)」가 해당하지

만, 두우 어촌계는「설계원칙 2 (DP 2)」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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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유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

해관계 당사자들이 운영규칙을 결정․수정하는 집합적 선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설계원칙 3 (DP 3)」을 사례 연구지역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야월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장, 간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규칙의 신

설이나 변화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한다. 총회는 예산․결산 총회를 

포함하여 1년에 2회 열리고 필요시에 임시총회를 자주 갖고 있다. 현재 야월 어촌계는 

해태양식 규정만 성문화 하고 굴이나 바지락은 아직 성문화 규정이 없어서 운영규칙이 

점차 복잡해지고 양식업이 발달될수록 성문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옥실 어촌계의 경우 선출직인 어촌계장, 간사, 감사, 총무, 재무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실 어촌계의 총회는 정기총회는 1년에 두 번 열리고 임시총회는 필요시마다 연

다. 자체적인 규칙제정 시 운영규칙의 신설, 규칙의 변동이 있을 때 어촌계 구성원 전체

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규칙제정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

도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두우 어촌계의 경우 선출직인 어촌계장, 간사 1명,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

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한다. 

  계마 어촌계의 경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총

회, 임시총회는 1년에 한번 씩 개최하고, 매월 1일 13시에 자율관리 회의를 한다. 

  사례 연구 지역인 야월, 옥실, 두우, 계마 어촌계의 공통점으로 자체적인 규칙 제정 

시, 또는 운영규칙의 신설이나 규칙의 변동이 있을 때는 어촌계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의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설계원칙 3 (DP 3)」에 해당

하는 것이다.

  셋째, 공유자원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를 영광군 어촌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야월 어촌계는 인근 어촌계에 바지락을 도난당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전 어촌계원 2

인 1조로 감시조를 편성하여 감시를 하고 있으며 감시조는 미리 어촌계원의 스케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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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참 시에는 벌금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어촌계장, 간사가 

정기적으로 불법채취를 감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그날 당번이 어장이나 어장주변 청

소를 하고 굴이 바위에 붙는 시기에는 모든 어촌계원이 참여해서 공동청소를 하고 있다.

  옥실 어촌계는 어선어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인근 어촌계에 의한 불법 남획․도난 사례

가 없어서 별도의 감시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설계원칙 4 (DP 4)」는 

해당 사항이 없다.

  두우 어촌계도 역시 인근 어촌계에 의한 불법채취․도난에 의한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제재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이는「설계원칙 4 

(DP 4)」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마 어촌계는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인 2인 1조가 되어 일주일 간격으로 윤번제로 

불법조업이나 도난을 감시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등이 구성원들의 어장주

변 청소의 참여사항과 참여여부 등을 점검한다.

  따라서 영광군 어촌계에서 야월, 계마 어촌계는「설계원칙 4 (DP 4)」가 해당하지만 

옥실, 두우 어촌계는「설계원칙 4 (DP 4)」가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설계원칙 5 (DP 5)」를 영광군 어촌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야월 어촌계는 점증적인 제재 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야월 어촌계는 공동작업에 

불참할 경우 소액의 벌금인 1일 5만원을 부담하면 되고 소액의 벌금제도 외에 다른 가

중적인 처벌은 없다. 야월 어촌계에서 점증적인 제재장치가 없는 이유는 마을공동 면허

지역인 양식장이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어서 어촌계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

기 때문에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작업 같은 경우도 개인

적인 사정이 생겨서 공동작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대신 다른 어촌계

원하고 서로 일정을 적절히 조절해서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설계원칙 5 (DP 5)」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옥실 어촌계는「설계원칙 4 (DP 4)」의 부재로「설계원칙 5 (DP 5)」도 해당사항이 

없다.

  두우 어촌계는 점증적인 제재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액의 벌금제도는 있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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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함께 지내온 공동체여서 이마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설계원칙 

5 (DP 5)」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마 어촌계는 어장관리, 자원관리, 생산관리, 판매 및 유통 등에 관한 자율관리 규약 

위반자에 대한 점증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감시조 당번이 불참하는 경우 

28,000원의 벌금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영광군 어촌계에서 계마 어촌계는「설계원칙 5 (DP 5)」가 해당하지만 야월, 

옥실, 두우 어촌계는「설계원칙 5 (DP 5)」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

계원칙 6 (DP 6)」을 영광군 어촌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야월 어촌계는 불법채취, 도난으로 인한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갈등해소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설계원칙 5 (DP 5)」의 부분적인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어촌계가 쌓아온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붕괴하게 되고, 공

동연안의 자치적인 관리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갈등해소 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정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옥실 어촌계는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보다는 어촌계 구성원간의 어장점유 문제에 관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별다른 해소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난다.

  두우 어촌계는 아직까지 어촌계간의 갈등이나 어촌계 구성원간의 갈등사례가 아직까

지는 존재하지 않아서 별다른 갈등해소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난다. 이는「설계원칙 4 (DP 4)」,「설계원칙 5 (DP 5)」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계마 어촌계는 아직까지는 인근 어촌계간의 갈등 사례는 없고, 어선어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어촌계원간의 어장 자리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심각한 갈등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해소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이는「설계원칙 6 (DP 

6)」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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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연구지역인 야월, 옥실, 두우, 계마 어촌계의 공통점은 어촌계 구성원간의 갈등

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들끼리 자치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임시총회 열어서 갈등을 해결

하고 어촌계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어촌 계장끼리 만나서 합의를 하거나, 운영위원

회 회의를 통해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갈등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다. 앞으로 심각한 갈등

이나 공동체의 분열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해소 장치가 없다

면 이러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야월, 옥실, 두우, 

계마 어촌계는「설계원칙 6 (DP 6)」은 해당하지 않는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제도장치

  사례연구 지역인 무안군은 삼향면에 위치해 있는 마동 어촌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

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자원의 유지 및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구체적인 지역의 현지조건

에 부합해야 한다는「설계원칙 2 (DP 2)」를 마동 어촌계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동 어촌계는 자율관리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성문화 하였고, 2인 1조의 

감시조 운영, 매월 1회 어장청소와 해안청소 실시, 자원보존을 위한 어구 사용의 제한, 

마동 어촌계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발을 양을 줄이는 자체규약을 실시하고 있다. 마동 어촌계의 이러한 지역상황에 적합

한 자치규칙들은「설계원칙 2 (DP 2)」에 해당한다.

  둘째, 공유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운영규칙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운영규칙을 결정․수정하는 집합적 선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설계원칙 3 (DP 3)」을 사례 연구지역에 적용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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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 어촌계는 선출직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 위원 2명, 

무안군청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 1명, 목포 해양 수산청 자문위원 소속 무안군 분실 

소속 공무원 1명 등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어촌계 회의와 겸해

서 같이 하는데 일 년에 2회씩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 제정의 참여의 기회를 갖는데 이는「설계원칙 

3 (DP 3)」에 해당한다.

  셋째, 공유자원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계원칙 4 (DP 

4)」를 마동 어촌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동 어촌계는 2인 1조의 감시체계를 통해서 불법 도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감시  

뿐만 아니라 어장관리를 위한 청소도 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고정 활동비를 수령하면서 

자원량 조사,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 보고 또는 어장관리 및 공동작업의 참여사항 등을 

점검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는 일정한 활동비를 받는 전담 감시인을 두는 것으로「설계

원칙 4 (DP 4)」에 해당한다.

  넷째,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제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설계원칙 5 (DP 5)」를 마동 어촌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동 어촌계의 경우 점증적인 제재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성문화 된 것처럼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이는「설계원칙 5 (DP 5)」가 부분적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공유자원 사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설

계원칙 6 (DP 6)」을 마동 어촌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동 어촌계의 경우 몇몇 갈등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갈등 해소 장치를 가지

고 있지 않다. 이는「설계원칙 6 (DP 6)」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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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속성 속성 속성 속성 

        1) 1) 1) 1)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속성속성속성속성

  야월 어촌계의 공동체 규모는 큰 편이지만, 소득구조가 공동어장 중심의 소득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의 동질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공유재 관리에 유리한 공동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촌계장의 강력한 지도력과 어촌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인해 

주민들 간의 협동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다청소, 해적생물 

구제 작업, 바지락 종패 살포, 전복 방류 등 자원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으로 인해「설계원칙 5 (DP 5)」,「설계원칙 6 (DP 6)」의 부재

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옥실 어촌계는 외지인보다는 토박이들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어촌계원은 130여명 

정도로 영광군에서 중상정도의 크기이다. 어촌계장이 새로 임명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어촌계의 업무추진이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어촌계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의지와 어촌계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어촌계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만하

다. 옥실 어촌계는 아직까지는 자원보존을 위한 추진 사업 계획은 없고「설계원칙 4 

(DP 4)」,「설계원칙 5 (DP 5)」,「설계원칙 6 (DP 6)」의 부재로 말미암아 공유자원

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우 어촌계는 김, 함, 박씨 3성(性)의 집성촌으로 공동체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어

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은 어업소득이 그리 많지 않아서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을 

한다. 두우 어촌계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거나 어장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설계원칙 4 (DP 4)」,「설계원칙 5 (DP 5)」,「설계

원칙 6」의 부재로 말미암아 공유자원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마 어촌계는 이, 임, 최씨 3성(性)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공동체 규모는 중간정도

가 된다. 어촌계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존재하고 간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인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미래의 자원보존을 위해서 자원관리와 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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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기 방류사업은 매년 활발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계마 어촌계는「설계원칙 6 (DP 6)」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원인 연안어장의 자

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2) 2) 2)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속성속성속성속성

  마동 어촌계는 공동체 규모는 중(中)정도 되고, 80% 이상이 토박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동 어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촌계장의 리더십 부족과 어촌계원들의 소극적인 태

도이다.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의 활동이 모두 소극적인 이유는 어업에서 그리 큰 소득을 

획득하지 못해서 의욕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마동 어촌계의 미래를 위해 자

원보존을 위한 노력과 어장관리를 위해 일 년에 두 번씩 마을 어장 청소도 하고 있다. 

마동 어촌계는「설계원칙 5 (DP 5)」,「설계원칙 6 (DP 6)」의 부재와 어촌계장과 어

촌계원들의 의욕상실로 인한 방관자적인 태도가 공유자원의 사용․유지ㆍ관리에서 나타

나는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4. 4. 4.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속성속성속성속성

  사례연구 지역인 영광군 어촌계와 무안군 어촌계의 물리적인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월 어촌계의 물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어장의 상태는 풍부한 편이고, 적

조 피해도 없다. 옥실 어촌계의 물리적인 특성은 어장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적조 피해는 없지만 태풍에 의한 피해는 상당하다고 한다. 태풍피해의 주요 

원인을 방파제와 선착장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두우 어촌계의 물리적인 특

성은 어장의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고 간만의 차이가 커서 아직까지는 적조 피

해가 없다. 계마 어촌계의 물리적인 특성은 어장은 과거에 비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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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조 피해는 거의 없으며 태풍피해는 그리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다고 한다. 

  무안군 어촌계의 자연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마동 어촌계는 자원고갈이 많이 되어가

고 있고 적조 피해와 태풍 피해는 없는데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오염의 정도가 심

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원칙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

을 <표 5-1>로 정리해 보았다. <표 5-1>은 각 사례들에 대하여 어떤 설계원칙이 대체

로 명백하게 적용되었고, 어떤 원칙은 취약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원칙은 적

용되지 않았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표 표 표 표 5-1> 5-1> 5-1> 5-1> 설계원칙과 설계원칙과 설계원칙과 설계원칙과 제도적 제도적 제도적 제도적 성취도성취도성취도성취도

                                    사례연구 사례연구 사례연구 사례연구 지역지역지역지역

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설계원칙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무안군어촌계무안군어촌계무안군어촌계무안군어촌계

야  야  야  야  월 월 월 월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옥  옥  옥  옥  실 실 실 실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두  두  두  두  우 우 우 우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계  계  계  계  마 마 마 마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마동 마동 마동 마동 어촌계어촌계어촌계어촌계

자치조직권 자치조직권 자치조직권 자치조직권 보장보장보장보장 ○ ○ ○ ○ ○

명확한 명확한 명확한 명확한 경계경계경계경계 ○ ○ ○ ○ ○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지역상황에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적합한 규칙규칙규칙규칙 ○ × △ ○ ○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집합적 선택장치선택장치선택장치선택장치 ○ ○ ○ ○ ○

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감시장치 ○ × × ○ ○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점증적인 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제재장치 △ × × ○ △

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갈등해소장치 × × × × ×

제도적 제도적 제도적 제도적 성취성취성취성취 견고함 취약함 취약함 견고함 취약함

주) ○ : 명백하게 적용되어 있음.

    △ : 취약한 형태로 적용됨.

    × :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 관련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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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함의함의함의함의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함의함의함의함의

  비공식적 자율규칙을 통한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관리는 정부관리와 주민자치의 조화

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유자원의 이용문제에서 자치적인 제도적 규칙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조직의 참여부분을 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마 어촌계와 야월 어촌계의 경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이 제시한 어장이용 

및 관리방안을 수용하되 자치적인 관리책임 또한 어업인에게 동시에 부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유재의 비극을 

극복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불법어업의 대처방안으로 어장관리수단과 어장

관리 책임을 자치조직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역의 특성, 의사결

정 규칙, 공동체 구성원 참여의 물리적ㆍ사회적 범위, 공동체의 특성,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형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어촌계 사례연구를 통해서 공식적 제도인 법률뿐만 아니라 쉽게 감지되지 않았

던 비공식적 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론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그동안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에 의한 해결보다는 공유자원 문제를 자율적인 협동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례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형성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조직의 특성상 자치적으로 공유자원

을 관리하기에 조직이 미비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역량을 갖출 때까지 정부의 지원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즉, 옥실, 두우의 경우 연안어장을 자치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 없이 무작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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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관리 어업에 참여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유자원의 폐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셋째, 사회현상은 공식․비공식 규칙이 가하는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규칙이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개

인행동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와 개인행동의 관계는 양방향적이고 제도

와 개인행동은 경우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될 수도 있고 종속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사회문화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개인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제도분석틀이 이러한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넷째, 공유자원의 자율관리 실시로 지역 내의 불법어업이 근절되면서 구성원간의 불

신해소, 자치적인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타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 

등 공유자원 관리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이론

의 예측과 달리, 공유자원 사용자들이 자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관리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유자원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율적 사회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함의함의함의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어촌계 사례연구를 통해서 공유자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

이 만족되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치적

으로 상당한 정도 효율적으로 공유자원을 사용․관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론들이 공유자원 사용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을 지

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공동

체가 스스로 공유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 174 -

공유자원의 문제를 간섭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의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위한 유인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유자원 문제는 

규범적인 주장과 설득, 강제적인 규제만으로는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나갈 때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

인기제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공유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

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정부는 일정 수준의 연안어장 오염문제 

개선,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유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이 자치적

으로 연안어장을 관리하면서 공유자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처럼 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로 대응한 것

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

민의 노력과 실천의지를 통해 공유자원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변화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실천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역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

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유자원의 물리적 상태를 물리적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물

리적인 자산(physical capital)68)이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으로 인식되어 왔다(Ostrom, Schroeder and Wynne, 1990). 본 연구에서도 물리적 자

산은 공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가 어떤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도 이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문제 상황마다의 

특수한 유인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은유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획

일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68) 물리적 자산이란 미래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적 자원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관개시설의 경우 수로, 저수지, 댐 등이 있다(이명석, 1995).



- 175 -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어촌계 사례연구를 통해 어로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단속활동과 처벌조

치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보다 실제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효율적인 공유자원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강력

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의 지도력이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과 응집력

이 클수록 연안어장 관리 규칙의 준수율이 크고, 준수율이 큰 공동체일수록 어장의 자

원보존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촌계 사업에 대해 구성원들의 협조체

제가 클수록, 어촌계장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 수행이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관리 어업 지도자 교육 및 홍보, 어업인 후계자 

육성 교육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제반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연

안어장 관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3. 3. 3.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한계한계한계한계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도분석틀을 통해서 공유

자원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촌계의 

사례들을 비교․연구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영광군의 4개 어촌계와 

무안군의 마동 어촌계를 사례연구를 했는데 현재 전라남도 외의 지역에도 자율관리어업

이 아주 잘 된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지역으로 한정지어서 연구를 

한 점이 아쉽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질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론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정밀성과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경험적․실증적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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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선입관의 개

입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

여 이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제도분석 틀을 통해 파악한 제도적 규칙이 공유자원 문

제해결에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은 다른 사례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

다는 점이다.

  네 번째, 거시적인 환경변수도 이러한 갈등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제도분석 방법론에서 물리적 조건이나 공동체의 특

성 등이 환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인터뷰 대상을 각 어촌계의 어촌계장들만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다. 다양한 

어촌계 구성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를 하였더라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연

구가 가능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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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록록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해태양식업 해태양식업 해태양식업 해태양식업 어업권을 어업권을 어업권을 어업권을 행사할 행사할 행사할 행사할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회원의 회원의 회원의 회원의 자격자격자격자격

제5조 (자격) 본계의 자격은 총회에서 인정한 자와 수협조합원이면서 현재 김양식에 

종사한 자에 준한다.

제6조 (결격사항)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계의 손실을 가져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자

 ② 김양식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③ 본계원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 소송을 제기 했을 시

 ④ 총회에서 인정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

 ⑤ 위와 같은 사항으로 한번 계원 자격을 상실하자는 다시 본계에 입회할 수 없다.

제7조 (신규가입 불허) 양식 계원의 원활한 운영과 어장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

하여 97년 신규부터는 가입을 일체 금한다.

제8조 (건홍책수 규정) 개인 건홍 책수는 매년 군으로 승인신청을 거쳐 어촌계장이 

개인별 법정책수를 부과한다.

제9조 (개인 건홍지역) 개인 건홍지역은 어촌계장이 부과한 면허지역에서 통로와 

보호구역을 정확히 보존하며 개인이 이를 일체 침범할 수 없다.

제10조 (탈퇴)

 ① 계원으로 자격을 상실할 때

 ② 사망시

 ③ 파산 선고를 받았을시

 ④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시

 ⑤ 계원이 탈퇴시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기타 모든 재산은 반환치 않는다.

제11조 (계원의 정비 및 제명)

 ① 사업을 2년 이상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시.

 ② 행사료 납입 및 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

 ③ 개인 건홍지역을 무단이탈하였을시.

 ④ 개인 건홍책수를 법정책수 이상 시설했을시.

 ⑤ 항목 철거를 하지 않거나 톱이나 도끼로 잘라서 어장을 오염시켰을시.

 ⑥ 년3회 이상 총회에 불참 시.

 ⑦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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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2> 2> 2> 2>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징수에 징수에 징수에 징수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제26조 (사업비 징수)

 ① 본계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행사료를 매년 1책당 2,000씩 납부한다.(매년 

8월 30일 까지)

 ② 기타 본계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징수키로 

한다.

<<<<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옥실 옥실 옥실 옥실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업권을 어업권을 어업권을 어업권을 행사할 행사할 행사할 행사할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자격자격자격자격

제8조 (회원자격과 의무) 

 ①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 관할 구역 내 거주한자로 낙지연승어업(도수어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1가구당 회원은 1인으로 한다.(1가구 1회원제 운영)

  3.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보유한자.

  4. 이유 없이 고의로 탈퇴 할 때는 출자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5. 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②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제반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에 출석할 의무

  3. 총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어장오염 감시와 불법어업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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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4> 4> 4> 4>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회계에 회계에 회계에 회계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제55조 (회계년도) 이 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 (회계의 구분) 이 계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7조 (법정적립금) 이 계는 매사업 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 적

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 결손금이 있을 때의 적립금 계산은 당해 사

업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58조 (이월금) 

 ① 이 계는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

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의 이월에 관하여는 제5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59조 (임의적립금) 이 계는 매회계년도의 잉여금에서 제57조의 법정 적립금과 

제58조의 이월금을 공제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동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

상을 사업 준비금 등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60조 (자본적립금) 이 계는 다음 각 호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그 밖의 자본 잉여금

제6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이 계는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순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

에는 미처분이 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림금․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이 계는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지도사업비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

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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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4> 4> 4> 4>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회계에 회계에 회계에 회계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③ 잉여금의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 물자의 수량, 가격, 기타 사업의 분량

을 참작하여 계원 및 준계원의 사업이용 분량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6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이 계의 결손을 보전할 때.

  2. 이 계의 구역이 다른 계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재산의 일부를 다른 

계에 양여할 때.

제63조 (결산)

 ① 계장은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결손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 (여유금의 운용) 이 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중앙회․조합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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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5> 5> 5> 5>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회원의 회원의 회원의 회원의 자격에 자격에 자격에 자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규약규약규약규약

제8조 (회원)

 ① 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공동체의 관할 수역 또는 지역에 주소가 있을 것.

  2. 연간 180일 이상 관내에서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서 본 시범 사

업의 취지에 찬성한 자.

  3. 기타

 ②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지며, 시범사업을 통해 얻게 될 제반 

관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기타

<<<<부록 부록 부록 부록 6> 6> 6> 6> 마동 마동 마동 마동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회원에 회원에 회원에 회원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제8조 (회원의 자격과 의무)

 ①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 관할 구역 내 거주한자로 낙지연승어업(도수어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1가구당 회원은 1인으로 한다(1가구 1회원제 운영).

  3.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노동력을 보유한자.

  4. 이유 없이 고의로 탈퇴할 때는 출자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5. 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②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제반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에 출석할 의무

  3. 총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어장오염 감시와 불법어업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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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이 계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계장 1명

 ② 간사 1명

 ③ 감사 2명

 ④ 운영위원 9명 (부락 당 3명씩)

제17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금을 보관하며 어촌계 앞으로 담보물을 제공한다.

 ③ 감사는 계의 재산권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완료 전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선출) 임원선출은 임기완료 15일전에 선출한다.

제21조 (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규약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그 직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① 임원이 그 직무를 행사할 때는 계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및 중대한 과실로 어촌계와 계원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결산보고서나 기타 업무 집행 시 허위사실이 나타날 시는 행사상의 책

임을 진다.

제22조 (서류비치 및 인수관계) 임원은 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의 경

질시 인수인계서에 날인하고 감사는 이를 확인 보고한다.



- 204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7> 7> 7> 7> 야월 야월 야월 야월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어촌계의 임원과 임원과 임원과 임원과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 어촌계 재산목록 ㉯ 회의록 ㉰ 현금출납부 ㉱ 사업보고서 ㉲ 개인별 행사 책

수 및 위치도 ㉳ 어장도 ㉴ 기타 증빙서류

제23조 (결산) 계장은 정기총회 하루 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하고 사무소에 비치하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임원의 경비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제2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재임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는 총회 의결에 의거

하여 해임한다.

 ㉮ 제21조 ②③항의 성실의무에 해당될 때.

 ㉯ 사업 목적 외에 어촌계 총회의 의결 없이 무단으로 계의 자금을 사용 시.

 ㉰ 어촌계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며 총회 의결 사항 이외의 행동으로 계의 

손실을 끼칠 때.

 ㉱ 가나다의 항에 해당 시는 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각 부락에 3명씩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성격을 

띠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대신한다.

 ① 계장이 필요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본계의 대표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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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회로 하되 8월 30일과 12월 15일로 한다.

제13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연2회로 하며 5월 중순(항목 미철거시), 11월 초순(시설물 위반자 

적발)에 한다.

 ② 기타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계원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장에게 소집요구를 한다. 계장

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계원의 탈퇴 제명

 ②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산정과 변경

 ③ 결산의 승인

 ④ 행사료 및 수수료 결정

 ⑤ 어장정리 안건

 ⑥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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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감사 1명, 총무 1명,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명 9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 실시에 참여하는 옥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 중에

서 선출한다.

 ② 어촌계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락 당 1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및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사업

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자의적 탈퇴의사를 표명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6개월간 참여치 않을 때

  3.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반한 행위를 할 때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명하며 위원회의 세입 세출, 회계 및 

회의서류 기타 장부 일체를 관리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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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1> 11> 11> 11>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임원과 임원과 임원과 임원과 직원에 직원에 직원에 직원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제37조 (임원) 이 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간사 1인

  3. 감사 1인

제38조 (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중에서 계원이 총회 또는 총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주) 계장을 총대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는 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주) 총대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는 “총회”를 “총대회”로 한다.

 ③ 간사는 계원 중에서 계장이 임명한다.

제39조 (임원의 직무) 

 ①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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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매회계년도 1회 이상 계의 재산과 사업진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감사의 대표권) 

 ① 계가 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계를 대표한다.

 ② 계와 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41조 (임원의 임기) 

 ①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임기 만료 전 임원의 궐위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④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

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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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10. 법 제17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계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

니한 자.

  12. 계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간사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소속조합 또는 이 계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의 채무(보증 채무는 제외한다)를 6

월 이상 연체 중에 있는 자.

  13.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총회의,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해임 의결된 자로서 해임 의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5.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자격제한 자

 ②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임 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의 “선거일 공고일 현재” 또는 “임명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

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임원의 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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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

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결산 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 계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계장과 간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

원전원에 대하여는 계원(총대)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원대표(총대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5조 (임원 및 직원의 경업금지) 

 ① 임원 및 직원은 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의 사

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

제46조 (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① 계장, 간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계의 총대 또는 직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② 이 계의 임원과 직원은 다른 계, 소속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 (임원의 보수) 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그 밖의 실비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임시계장의 임명) 

 ①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계원대표의 총회 소집이 1월 이상 지

연되어 계의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이 임시계장을 임

명할 수 있다.

제48조 (임시계장의 임명) 

 ①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계원대표의 총회 소집이 1월 이상 지

연되어 계의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이 임시계장을 임

명할 수 있다.

제48조 (임시계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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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계원대표의 총회 소집이 1월 이상 지

연되어 계의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이 임시계장을 임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계장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궐위된 임원을 선출하

여야 한다.

 ③ 임시계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9조 (임원의 해임) 

 ① 계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총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대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총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대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총대

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대회)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계원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1. 총대회에서 선출된 계장은 총대 3분의 1이상의 요구 및 총대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대회에서 해임결정.

  2. 총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계장은 총대회를 두는 경우에 총대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총대회의 의결을 거쳐 계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총대회의 의결에 있어

서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계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한다. 단, 총회를 두는 

경우는 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한다.

 ③ 계장은 간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④ 해임 의결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 

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 (직원) 이 계는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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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회) 

 ① 총회는 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계장이 된다.

제2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

  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원 5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장은 2주일 이내

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총

회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계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2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 (계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

은 계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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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2. 임원 전원의 궐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총회소집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해산

  4.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자금의 차입

  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7. 결산의 승인

  8. 경비의 부과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9. 어업권 또는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

  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

  11. 법정적립금의 사용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계가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14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2> 12> 12> 12> 두우 두우 두우 두우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총회에 총회에 총회에 총회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규약규약규약규약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

수”라 한다)의 인가를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정관 (예) (제

1조의 어촌계 명칭 및 제3조의 계의 구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따라 정관을 변

경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총회에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다만 제26조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긴급한 사항으로서 계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개된 총회의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 

 ① 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원은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계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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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년  11월 20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의 시범사업(이하“계마 연안복합어업 및 부

사업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시범사업”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자율관리위원회(이하 

“계마 어선어업(연안복합) 자율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율관리규약(이하 “계마 어선어업(연안복합) 관리 

규약” 이라 한다)의 제정

  2. 규약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

  3. 기타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반 관리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범사업 실시에 참여하는 어업공동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및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시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자의적 탈퇴의사를 표명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시범사업을 3개월간 참여치 않을 때.

  3.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반한 행위를 할 때.

제 5조 (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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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시 자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은 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인 자문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

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출석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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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   회   회   의   의   의   의   록록록록

1. 1. 1. 1. 일시 일시 일시 일시 : : : : 2002200220022002년 년 년 년 11111111월 월 월 월 20202020일 일 일 일 오전 오전 오전 오전 10:0010:0010:0010:00

2. 2. 2. 2. 장소 장소 장소 장소 : : : :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3. 3. 3. 3. 참석인원 참석인원 참석인원 참석인원 : : : : 20202020명명명명

4. 4. 4. 4. 안건 안건 안건 안건 : : : :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규약 규약 규약 규약 및 및 및 및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의결의결의결의결))))

5. 5. 5. 5. 회의진행 회의진행 회의진행 회의진행 내용내용내용내용

사회자사회자사회자사회자((((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성어기를 맞아 바쁘신 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

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광군 기술관리소에서 우

리 지역을 자율관리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통보를 하였으므로 자율관리 규약 및 

자율관리 위원회를 심의. 의결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되겠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채김영채김영채김영채 : 자율관리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사회자사회자사회자((((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자율관리시범 사업이란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

는 마을 어업권이나 어촌계 구획어업 또는 어선 어업을 수산어업법 범위에서 자율적

으로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

진하는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예를 들면 어업시기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키거나, 금어기를 확대 실시하

며 금지체장을 확대 또는 조업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인수박인수박인수박인수 : 자율관리 규약 및 자율관리 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을 해주시고 심의 의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규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내려온 기본 안을 우리지역에 맞게 접목

을 시켜 심의 의결하면 좋을 것이며 자율관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출하여 기본 안에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의결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그러면 지금부터 자율관리규약 및 위원회 구성 기본 안을 낭독하고 

거수로 의결하겠습니다.

“규약 낭독”

본 어업공동체의 명칭은 계마어선어업(연안복합) 자율관리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 그렇게 합시다. 박수로 찬성

“본 관리 규약의 명칭은 계마 어선어업(연안복합) 자율관리 공동체로 의결되었습니다.”

사회자사회자사회자사회자((((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

정을 낭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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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 시작”

본 위원회 명칭은 계마 어선어업(연안복합) 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 이의 없습니다. 동의 및 재창합시다.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이의 없으면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자율관리위원회 위원회 회의

일지 참조)

“위원호명”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그렇게 합시다. 박수로 찬성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이의 없으시면 박수로 찬성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시다.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 박수로 찬성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다음은 자율관리 위원회 위원장부터 선출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십시오.

이판복이판복이판복이판복 : 현재 우리 어촌계 어촌 계장이신 김영구씨를 추천합니다.

사회자사회자사회자사회자((((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시범사업을 잘 이끄실 분을 심사숙고하여 추천해 주십시오.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 현 어촌계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합시다.

사사사사회자회자회자회자((((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전위원님들이 어촌계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 이의 없습니다. 회원 전원 박수로 찬성 표시

의장의장의장의장((((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다음은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및 간사를 추천

해주십시오.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부위원장은 이강헌 씨를 간사는 현재 어촌계 간사를 맞아 일하시는 이판복 

씨를 동 자율관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의장의장의장의장((((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부위원장은 이강헌씨. 간사는 이판복 씨가 추천되었는데 이의 있으시

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전회원전회원전회원전회원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의장 의장 의장 ((((김영구김영구김영구김영구)))) : 장시간 자율관리 규약 및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준수를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 규약은 2003.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장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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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회)

 ① 총회는 공동체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

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감사가 있는 경우).

  4.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기타사항

제10조 (자율관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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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6> 16> 16> 16> 마동 마동 마동 마동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자율관리위원회 자율관리위원회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및 및 및 및 운영규정운영규정운영규정운영규정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시 자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은 위원회를 관할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

산관리과 무안군분실장 및 무안군 해양수산과 해양자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수산업

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

술적인 자문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

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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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7> 17> 17> 17> 마동 마동 마동 마동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회의의 회의의 회의의 회의의 운영운영운영운영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공동체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12월).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사업 추진

제10조 (자율관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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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8> 18> 18> 18> 계마 계마 계마 계마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규약 규약 규약 규약 위반자 위반자 위반자 위반자 벌칙벌칙벌칙벌칙

제19조(위반자 벌칙)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회원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경고, 입어정지, 생산 중단 명령

  2. 과징금 부과

  3. 회원자격 및 권리의 제한

  4. 기타 조치사항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9> 19> 19> 19> 마동 마동 마동 마동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어촌계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규약 규약 규약 규약 위반자 위반자 위반자 위반자 벌칙벌칙벌칙벌칙

제19조(위반자 벌칙)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조치한다.

  1. 경고, 입어정지, 생산중단

  2. 회원자격 및 권리제한

  3.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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